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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의 목적은 태국에서의 경제성장과 위기의 배경에 대한 정치경제

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군부 및 관료와 자본 간의 부패한 정경유

착에도 불구하고 1950년-1980년대 태국이 이룩한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각각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오히려 태국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단순히 

국가 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논쟁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의 유기적 관계, 즉 연계와 거리두기

의 균형을 강조한 피터 에반스의 ‘연계된 자율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태국에

서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태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경제적 

위기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태국 경제는 국가 안팎의 다양한 세력들 간의 갈등과 조화 속에 점진적

이고 역동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1932년 입헌혁명 이후 태국

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자본이 정치 엘리트에 경제적 이권을 제공하는 대

가로 국가의 보호를 받았던 후원수혜적 관계에서, 자본가들이 대리인을 정치

에 참여시키는 유형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태국에서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자본에 대한 국가의 압

도적 우위가 점차 약화된 반면, 자본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을 드러낸다.

1950년대 후반 태국에서는 싸릿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는 국가와 자본 

간의 부패한 정실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했다. 즉, 내각에서는 후원수혜주의에 기반한 미시적 정책에 의해 국가와 

자본 간의 유착관계가 지속됐지만, 군부관료는 재무부와 중앙은행과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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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기관에 상당 수준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

장에 우호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시중 상

업은행은 국가의 보호 아래 오랜 기간 금융부문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

하며, 신용배분을 위해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산업자본의 축적을 

도와 태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물론 1960년대 이후부터 자본의 팽

창에 따른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경제 자유화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속에 자

본 등 각 사회세력의 확장에 따라 국가 자율성과 역량은 점차 쇠퇴하기 시

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 쁘렘 총리는 민중과 유리된 정당 기반과 파벌로 

분열된 엘리트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거시경제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미시적 영역에서의 부패의 효과를 상쇄하

는 규율기제를 공고화 시키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는 세력균형의 축을 자본에 쏠리게 만드

는 계기가 됐다. 국책사업 등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고자 했던 자본가 출신의 

정치인들은 내각직을 배분받고자 연립정권을 형성했고, 이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권정치의 심화로 이어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가 출신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거시경제기관에 개입했고, 자본의 이권추구행위를 상당 

부분 억제했던 규율기제가 붕괴됨으로써 결국 1997년 경제위기가 촉발됐다. 

자본의 정치장악으로 인한 금권정치는 정치개혁의 추동력이 됐고, 그 결과 

태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라 평가받는 1997년 신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통신재벌 출신의 탁신 총리는 경제위기 당시 큰 타격을 입은 국내자본과 

민중부문에 대한 우호적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폭넓은 대중적 지지 속에 등

장했다. 탁신은 자본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정점이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

후의 국가와 자본 관계에 있어 상당한 연속성과 동시에 차이점을 드러냈다. 

특히 탁신의 타이애국당(TRT)은 태국 정치사상 최초로 의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강력한 일당지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정당 난립구조

를 완화시켰다. 또한 ‘탁시노믹스’라고도 명명되는 탁신의 경제정책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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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며 수많은 국책사업의 추진을 골자

로 한다. 그러나 탁신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포퓰리즘적 정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용확대 및 금융정책을 둘러싸고 시중 상업은행들과 

갈등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탁신은 관료제 개혁과 더불어,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된 내부 그룹을 통해 기존에 거시경제기관이 담당해왔던 경제정책에 영

향력을 행사해 해당 기관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기도 했다. 탁신정권은 측근 

비리와 부패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6년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됐다. 

탁신 집권기를 정점으로 국가의 압도적 영향력이 자본에 의해 점차 대체

되는 가운데 태국의 국가-자본의 관계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자본의 성장은 기존의 비대칭적 후원수혜적 관계의 필요성을 약화

시킴에 따라 정치참여의 동기를 확대시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둘째, 

자본의 정치참여 확대는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 및 정책조성을 위한 정치

적 활동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필연적으로 이념과 유리된 정당체계를 양

산해냈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금권정치와 파벌정치를 심화시켜, 연립정부에 

참여해 내각직을 배분받아 이권을 챙기려는 분배연합을 활성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했다. 셋째, 자본은 기존의 태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에 일조해온 거시

경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본의 이권추구행위를 제약했던 규율기제를 

약화시켰다. 넷째, 은행자본주의는 1997년을 정점으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

고, 동시에 통신과 같은 국책사업과 관련된 특정분야 대기업이 부상하기 시

작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과 연계된 자율성 유지에 있어서의 최고 리더십

의 중요성이다.    

이처럼 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은 국가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

나 대등한 관계로, 더 나아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장악해왔다. 그 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포섭된 정치권력과 이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혼란은 궁극적으로 

경제와 정치적 발전의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있음을 잘 보여준다. 



- iv -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기존연구 검토와 태국에의 적용 ·············································································· 3

     1) 시장과 국가의 효율성 논쟁 ················································································· 3

     2) 태국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 ········································································· 18

   3. 분석틀과 연구 방법 ···································································································· 23

     1) 분석틀 ····················································································································· 23

     2) 연구 시기와 대상 ································································································· 24

     3) 연구 방법 ··············································································································· 29

     4) 논문의 구성과 기여 ····························································································· 31

Ⅱ. 탁신정권 이전의 국가-자본관계 ·············································· 34
   1. 군부지배체제 하의 국가-자본관계 ··········································································· 34

     1) 정치체제의 특성 ··································································································· 34

      ① 관료지배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 ····························································· 34

      ② 파벌투쟁의 심화와 정치적 혼란 ····································································· 38

      ③ 관료지배체제의 쇠퇴와 민주화, 준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 39

     2) 국가-자본 관계 ······································································································ 43

       ① 1950년대: 약탈국가의 실패와 발전주의의 맹아 ·········································· 43

       ② 1960-70년대: 발전주의의 추동과 연계된 자율성의 태동 ························ 50

       ③ 1980년대: 준 발전국가와 연계된 자율성의 작동 ······································· 63

   2. 1990년대: 민주화 이후의 국가-자본 관계 ··························································· 71

     1) 정치체제의 특성 ··································································································· 71

       ① 금권정치와 정치적 불안정 ············································································ 71

       ② 1997년: 경제위기와 정치개혁 ········································································· 74

     2) 국가-자본 관계 ······································································································ 76



- v -

       ① 위기의 서막: 자본의 정치참여 증대와 연계된 자율성의 침식  ············ 76

       ② 위기의 도래: 1997년 경제위기 ····································································· 81

       ③ 위기의 수습: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가속화와 경제상황의 악화 ············ 84

   

Ⅲ. 탁신정권의 국가-자본 관계 ····················································· 88
   1. 정치체제의 특성 ········································································································ 88

     1) 1997년 경제위기와 폭넓은 지지기반의 확보 ················································· 88

     2) 1997년 헌법: 안정적 일당 지배체제의 확립과 파벌정치의 지속 ··············· 91

     3) 사회통제의 가속화 ······························································································· 95

   2. 국가-자본관계 ············································································································ 98

     1) 탁신정권의 경제정책의 특성 ············································································· 98

     2) 국가 행정조직 개혁 ··························································································· 100

     3) 자본과의 관계 ····································································································· 105

Ⅳ. 태국의 국가-자본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특징 비교 ·········· 118
   1. 국가-자본 관계의 역사적 변화 ·············································································· 118

   2. 국가-자본 관계 변화 과정의 특징 ······································································ 121

     1) 자본의 정치참여 확대로 인한 정치적 혼란 ·················································· 121

     2) 파벌정치와 분배연합의 지속  ········································································· 124

     3) 국가경제기관의 정치화와 규율기제의 약화 ·················································· 127

     4) 자본 간 세력이동: 은행자본주의의 쇠퇴와 특정 분야 대기업의 부상 ··· 132

     5) 최고 리더십과 연계된 자율성의 중요성 ························································ 136

Ⅳ. 결론 ···························································································· 14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vi -

【표 목차】

<표 1> 분석 시기 구분

<표 2> 1932-1963년(1대-29대 내각)의 각료들의 직업배경

<표 3> 내각 부처의 국영·공기업 담당 현황(1923-1960)

<표 4> 인민당, 쁘리디 그룹의 주요 국가 지원 기업, 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개입(1938-46)

<표 5> 태국의 시장 유형과 기능 

<표 6> 태국의 시기 별 주요 대기업 순위

<표 7> 1963-1986년 내각의 기업가 수

<표 8> 태국의 상업은행 소유구조(1996년, 2000년) 

<표 9> 2000-2004년 전체 은행 신용대출

<표 10> 태국의 시대별 국가-자본 관계

<표 11> 사회적 관계의 유형과 특징

<표 12> 1933-1986년 하원의원의 직업배경

<표 13> 태국의 시기 별 정당 수(의회 및 내각)

<표 14>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제도적 요소

<표 15> BOT 총재의 평균 임기

<표 16> 동아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교체율과 임기(1961-2009년)

<표 17> 1980년대 태국의 주요 기업 가문

<표 18> 2000년대 태국 대기업의 사업내용과 경제규모 비교 



- vii -

【그림 목차】

<그림1> 태국의 주요 자본의 삼각 구조

<그림 2> 내각과 MOT, BOT의 관계와 의사결정구조

<그림 3> 탁신 행정부에서의 주요 행위자와 정책결정과정

【부록】

<부록 1> 역대 BOT 총재 및 재임기간

<부록 2> 역대 재무부 장관 및 재임기간

<부록 3> 태국의 경제성장률(1951-2005년)

【영어 및 태국어 표기법】

태국어의 영어 표기는 본고에서 참고한 문헌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

으로 따랐고,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현지 태국어의 발음과 유사하도록 표기

했다.



- viii -

【약어 Abbreviation】

AMLO: 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Office)

AMC: 자산관리공사(Assets Management Corporation)

ATI: 태국산업협회(Association of Thai Industries)

BAAC: 농업농협은행(Bank for Agriculture & Agricultural Cooperative)

BBC: 방콕상업은행(Bangkok Bank of Commerce)

BIBF: 방콕 역외금융센터(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BMC: 방콕메트로폴리탄 은행(Bangkok Metropolitan Bank) 

BOB: 예산청(Bureau of the Budget)

BOI: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T: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CDA: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

CP: 짜런 폭판 그룹(Charoen Pokphand Group)

CP: 차트 파타나 당(Chart Pattana)

CPB: 왕실자산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

CPP: 국가개발당(찻 파타나 당, Chart Patthana Party, National Development)

CTP: 태국국가당(찻타이 당, Chart Thai Party, Thai Nation)

DBS: 싱가포르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DP: 민주당(쁘라찻티빳 당, Demorcratic Party)

EOI: 수출주도 산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sation)

EXIM: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FBCB: 방콕제일은행(First Bangkok City Bank)

FC: 파이낸스 회사(Financial Company)

FDI: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IDF: 금융기관개발기금(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



- ix -

FPO: 재정정책국(Fiscal Policy Office) 

FRA: 금융재건청(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gency)

FSA: 금융감독기관(Financial Supervisory Agency)

GDP: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HB: 정부주택은행(The Government Housing Bank)

GSB: 정부저축은행(The Government Savings Bank) 

HPAEs: 아시아 고도성장국가(High Performance Asian Economies, 일본, 한

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

ment)

IFCT: 산업금융부(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of Thailand)

IMF: 세계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I: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e Industrialisation)

JPPCC: 정부민간합동협의회(Joint Public and Private Sector Consultative 

Committee)

MOF: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C: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

MOI: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NAP: 신여망당(New Aspiration Party)

NCCC: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NEDB : 국가경제개발원(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Board). 1972년 

NESDB로 개칭. 

NESDB: 국가경제사회개발원(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ureau)

NEDCOL: 국가경제발전기업(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ICs: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PKC: 국가평화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Keeping Council)



- x -

NPLs: 부실채권(Non-performing-loans)

OTOP: 한 마을, 한 특산품(One Thambon One Product)

PAD: 민주주의를위한민중동맹(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PDP: 팔랑탐당(Palang Dharma Party, Moral Force)

SAP: 사회행동당(Social Action Party)

SCB: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

SCIB: 싸얌 씨티은행(Siam City Bank)

SCNB: 스탠다드 차타드 나꼰똔 은행(Standard Chartered Nakornthon Bank)

SIFC: 중소산업금융조합(Small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STP: 사마키탐 당(Samakkhi Tham Party)

SP: 정의자유당(세리탐 당, Seritham Party)

TAMC: 태국 자산관리공사(Thai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BA: 태국은행인연합회(Thai Banker’s Association:)

TCC: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TFB: 태국농민은행(Thai Farmers’ Bank)

TMB: 태국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

TRT: 타이 애국당(Thai Rak Thai)

UDD: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 1 -

Ⅰ. 서  론 

1. 문제제기

태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군부 및 관료와 자본 간의 부패한 정경

유착에도 불구, 1950-1980년대 태국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태국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자들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을 강조

하는 시장주의자들 간의 대립 속에 오랫동안 태국의 정치경제에서 주요 논

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처럼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경제성

장과 자본축적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논리와, 생산성

과 이윤이 높은 경제행위를 지향하고자 하는 시장의 논리 간에는 항상 긴장

이 존재해왔으며, 양자의 논리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산물이 현대 정치경

제학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윤진표 1997, 71).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는 이전까지 성장을 지속시켰던 국가와 자본 사

이에 존재하던 특정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됨을 보여줬던 사례

였다. 세계화된 자유시장 개방경제 속에서 겪게 된 위기의 수습과정에서, 국

가의 정책적 자율성과 능력이 침식되면서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은 예전

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과 태

국 역사상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 1997년 신헌법 하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압도적 표를 획득해 등장한 탁신 정부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특성을 띈 모순적 현상을 보였다(Thitinan 2003, 278). 

그렇다면 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구체적 동학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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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며,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

해 특정 시기, 태국 정치경제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 ‘메커니즘’은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를 조절했던 정책적 자율성이 보장된 기술관료들에 의해 운

영되는 거시경제정책 입안기관과 그들에 의해 추진된 보수적, 안정적 통화정

책 등의 ‘규율 기제’였다.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는 민주화에 따른 자본의 

성장과 그에 의해 자율성이 침식된 규율 기제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러나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자본가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진출하는 사례

가 급증함과 동시에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됐던 반면,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거시경제정책기관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됐던 것이다. 

태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이익의 산출을 꾀했던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군부-민간 관료와, 이해도출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는 자

본 간의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갈등이 민주화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 

무게중심축이 자본으로 기울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기

존의 규율기제들이 자본의 침투 속에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중심 논의이다. 

이러한 태국에서의 정치경제적 변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자율성이 특

정 시기 발현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이다. 또한 국가의 압도적 영향력 하

에서 추진된 경제성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권추구행위가, 그 부정적 특성

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규율기제’의 유

무와 그 특성이다. 아울러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가의 지위 상승이 이러한 

규율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태국에서의 연계된 자율성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

2. 기존연구 검토와 태국에의 적용

1) 시장과 국가의 효율성 논쟁

근대화론은 정치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꼽으며, 민주적

인 국가일수록 부와 산업화, 도시화의 정도, 교육의 평균수준이 높다는 실증

적인 결과를 제시했다(Lipset 1959). 하지만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적 팽창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통해 발생된 최소한

의 ‘물질적 잉여’가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김동택 1992, 41).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전통’과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근대’의 단순한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화론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전후(戰後)의 황금시대가 쇠퇴하며 

경제성장이 주춤해지자 약화됐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외려 권위주의로 

변화하는 사례들이 늘게 되고,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된 요소들이 저절로 

형성되지 않음이 명확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 근대화론은 헌팅턴으로 대표되는 ‘정치질서론’, 즉 근대화가 정치적 불

안정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기에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는 주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기에 이른다(Huntington 1968, 1-8).

이후 등장한 종속이론은 제3세계 경제의 저발전이 서구 자본주의의 착취

적 성격에서 기인한다며 근대화론의 낙관적인 단선론적 일방 지속성을 부정

했다. 즉, 불평등한 국제무역구조에 의해 제3세계의 물질적 잉여가 주변부에

서 중심부로 이전되기에 ‘저발전이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관점이었다(Frank 

1967). 주로 국내적 요소들의 근대화를 강조한 이전 논의와 비교했을 때, 종

속이론의 공헌은 제3세계의 발전에서 국제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

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선택하는 경제 전략의 외부적, 구조적 결정요인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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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는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등은 국내의 계급관계와 정치적 동학에 대해 

간과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각각 베버와 맑스의 전통 위에 서있었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은 1970년

대 말, 동아시아와 남미의 신흥 공업국가(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1)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사례 앞에 모두 기각됐다. 즉, 1950년대 이

후 미국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분업체제에서 신(新)중상주의적

인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2)을 추진한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더 나아가 기술진보를 이룩하며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종속이론

의 ‘저발전의 발전’이 부정됐던 것이다. 이에 신흥공업국들의 성공을 설명하

기 위해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ien)은 종속이론의 주변부(core)-주변부

(periphery)의 도식에 ‘반주변부(semi-periphery)’의 개념을 추가했으나, 여타 

발전도상국이나 선진자본주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특정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Amsden 1989).3) 이들 신흥공업국의 특수한 성공 사례

는, 동시에 ‘모든 국가가 보편적인 발전과정을 경험한다’(Rostow 1960)는 근

대화론의 주장 또한 반박했다.

이처럼 1980년대 이전 비교정치학의 주요 논쟁이 개발도상국가 정치경

제적 성장의 가능여부에 대한 것이었다면,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등장 이후

에는 국가의 시장개입의 효율성 여부, 즉 국가와 시장의 대결에 대한 논쟁으

1)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국제무역과 수출주도 산업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공업국들은 다국적기업과 해외 직

접투자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였다(김윤태 2000, 32). 

2)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은 수출 증대를 위한 조세적 측면에서의 유인 제공, 자본재의 

무관세 수입, 국가의 노동 통제를 통한 임금 억제, 환율 관리를 통한 저환율 기조

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  

3) 한편 유교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

도가 있으나(Pye 1985),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동일한 문화 속에서도 특정 시기에는 

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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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됐다. 전통 경제학(특히 후생경제학)에서는 공공재, 외부성, 독점 등

의 시장 실패에 있어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지지해왔다. 즉, 케인즈주의4)에

서 상정하는 국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팽창 혹은 긴축정책을 실시하

는 자비로운 독재자(benevolent dictator)로서, 공익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제1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큰 국가의 한계가 드러

나고, 남미에서의 경제위기는 지대추구자로서의 ‘국가’가 비난의 대상이 되

면서 그 대안으로서 ‘시장’이 제시됐다.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을 중심

으로 등장한 신우익(New Right)은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에 기반한 시장 지

향적 개혁을 지지했고, 이러한 이념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IMF와 World 

Bank 등 국제경제기구들이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 경제개혁을 요구, 추진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자유화(liberalization)를, 정치적으로는 탈정치

화(depoliticize)를 주장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신흥공

업국가들의 성공비결을 자유시장 원리의 수용과 작동에서 찾았다(Balassa 

1982; Little 1982; Lal 1983). 이들은 주로 경제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들, 즉 

비교우위, 수입대체 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수출주

도 산업화(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기

4) 케인즈주의는 소비 및 투자 감소로 기업 생산이 위축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이것이 

소득의 감소를 초래해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총수요의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의 측면에서의 개입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의 재정확대와 통과

공급 증대를 제시한다(나희량 2010, 147). 반면 공공선택론 등 신고전파 경제학은 

공급의 측면에서 탈규제, 노동유연성, 자유화, 민영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후술할 발

전국가론에서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공급의 측면’에서의 개입을 강조하

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은 아니다. 발전국가의 공급중심적 개입은 국가의 강

력한 계획과 지도를 통해 공급부문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세걸․이동윤 

200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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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따른 가격형성(getting the prices right)5)과 비교우위를 이용해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추진한 국가들이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추진한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단순히 기술

적으로 올바른 정책만을 선택했을 뿐이기에 다른 국가들도 손쉽게 이 모델

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 형성과정에서 탈정치화를 강조

했다. 이는 탈규제와 개방을 통한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이익집단의 규제, 

분쇄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Chang 1999, 185).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에서 파생돼 1970년대에 등장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치제도 등 정치적 사안을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분석한다.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입각해 사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시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개인의 합리적 경제행위를 제약하기 

때문에 자원배분과 사회 전체의 합리성을 왜곡한다고 보는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이론이다.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학자인 1967년 툴록(Gordon Tullock)에 의해 확립

돼 크루거(Krueger 1974), 뷰케넌(Buchanan 1980) 등에 의해 이어진 ‘지대추

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의 개념은, 국가가 생산 활동에 개입해 발생되

는 특정기업에 대한 보호와 규제 때문에 다른 경제행위자들로 하여금 지대

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한다는 것이

다. 정치는 철저히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것(임혁백 1994, 55-65; 140)이며, 

5)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왜곡(getting the price 
wrong)이 여기서 발생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지대추구 행위를 부추긴다고 

본다. 반면 암스덴(Amsden 1989)은 후발산업국가는 환율정책을 통해 시장의 영향력

을 중화시킴과 동시에 서로 갈등적인 집단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고, 때문에 의

도적으로 시장가격을 왜곡(getting the price wrong)시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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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가), 관료는 사적 지대추구 행위자(self-rent-seeker)에 다름 아니

다(Buchanan and Tullock 1962). 특히 뷰케넌과 툴록은 국가를 중립적인 독

립체가 아닌, 수익 중대를 통한 가치축적이라는 독자적 이익을 가진 존재로

서 파악했고,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는 팽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정책은 기득권층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고, 정치는 

개별 정치가들과 공직자, 그리고 경쟁하는 이익들 간의 로비가 이뤄지는 교

환 장소로서 간주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산출된 결과물은 정치적 후원을 

대가로 한 예산의 분배나 공공정책 등 공공재 배분의 왜곡이었다고 봤다

(Robinson et al. 1997, 9-11).6)

그러나 신자유주의정치경제 이론들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집단적 비

합리성으로 이어져 시장실패와 같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모든 개인은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지대를 추구한다고 보는 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바와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은 규모와 조직 특성에 따라 비대칭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현상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경제성장의 

극대화라는 집단재(collective goods)7)보다는,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6) 시카고학파의 스티글러(Stigler 1975)에 의해 제시된 이익집단에 의한 ‘국가포획이론

(capture theory)’도 이와 같은 맥락의 논의로서, 국가가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

가로 이익을 수취하기에 국가의 간섭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본다. 국가를 ‘잠재적

인 지대(地代, rent)’의 근원으로 보는 버지니아(Virginia) 학파의 ‘지대추구사회’ 이

론은 또한 지대를 ‘생산 요소의 공급이 고정되거나 비탄력적이 됨으로써 생산 요소

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7) 공공재(public goods)와 집단재(collective goods)는 혼용되는 개념이지만, 양자 사이

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공공재는 편익의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of 
benefits)과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in consumption)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반

면, 집단재는 편익의 비배타제만을 지닌다(김 욱 1994, 405).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있다. 경제성장은 경

합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에서 비롯되는 편익이 비배재성(non-rivalryness)을 

지녀 집단행동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성장의 경우는 공공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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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시키는데 더욱 골몰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8) 

올슨은 경제성장을 집단재로 가정하며, 이를 집단행동의 논리에 처음 적

용했다(Olson 1982). 올슨(Olson 1965)은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9)에서, 작은 규모의 이익집단이나 조직에 협조하는 이에

게만 혜택을 주어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규제할 수 있는 선택적 유인

(selective incentive)이 제공된 (소규모 이상의) 집단은, 조직력을 통해 강력한 

분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s)이 돼 정부에 로비를 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지대추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민주

적 정체를 지닌 국가에서 공적 이익을 위한 좋은 정책들과 희소한 자원이 

생산적인 투자로 전이되는 경제성장을 위한 시도들이 정치 지도자 등 기득

권층의 반대로 인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탈규제를 통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한다.10) 즉, 국가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대중보다, 강력한 이해

아닌 집단재로 정의되는 것이 옳다. 

8)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참조

(Hardin 1968).

9) 올슨은 집단규모와 공공재의 개념에 토대를 둔 집합적 행동의 논리에 기반해 프롤

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왜 스탈린체제가 붕괴했는지, 이익집단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까닭과 각국 간 경제성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국가의 

기원, 특정 국가에 부패가 만연한 이유 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10) 매디슨(Madison 1788)은 이익집단(혹은 파벌, faction)이 가져오는 잠재적 폐해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20세기 초반의 다원주의(pluralism)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적용해,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이 외부의 규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규제되기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낙

관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다원주의의 낙관론에 대해 슈미터(Schmitter 1974)는 

이익집단들 간의 자발적 조화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조합주의(corporatism)를 그 

대안으로 내세웠다. 더 나아가 미국 정치학자들은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 이

론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정책 형성에 이익집단, 의원, 관료들의 연합체인 ‘하위정부

(subgovernment)’가 존재하며, 이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얻

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김욱 1994,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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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된 특수 이익집단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국가의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무임승차나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사적소유권의 보호와, 교환관계

의 규칙에서 이탈하는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만장일치의 입헌적 계약

(constitutional contract)에 기반한 ‘보호적 국가’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

(김세균 1996, 78-80)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슨(Olson 2000)은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 공공선택론의 입장에서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의 생산성에 대한 관심 대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국가는 유

랑 산적(roving bandit)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민주국가는 (안정

적, 장기적 투자,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재산권과 계약권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되는 포괄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사회의 생산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기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반면, 독재자 소수의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국가는 단명할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70~80년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이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

권 하에서도 높은 성장을 달성한, 국가의 발전적 의지가 지대추구행위를 압

도한 예외적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공선택론의 시

각에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공공선택론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중산층과 기업부문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데, 역설적으로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중산층과 기

업부문이 저발전 된 상태이므로, 해당 국가에서는 기득권층의 압력에 직면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강제할 수 있는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benign authoritarian leadership)’11)가 등장다고 주장했다(Lal 1983; Srinivasan 

11)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속에, 남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실질적인 

정치변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과 대만 등에서는 군부 권위주의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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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Robinson et al. 1997, 10-11에서 재인용). 둘째, 올슨은 성공적인 장기 

독재자들은 앞서 언급한 유랑 산적과 같은 유형의 독재자들과 달리, 긴 시간

범위와 포괄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독재자가 재산권과 계

약권을 보장한다면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특수 이익집단들의 이익에 포획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경성

(hard) 국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Olson 2000). 공공선택론은 또한 경

쟁적인 소유권 규칙이 확립돼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 개

입정책이 지대추구 행위를 장려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성공은 재산권과 계약권의 보장, 특수이익집단들에 대한 규

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이들 국가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지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선택론은 사익

추구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발전국가의 관료들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할 수 없었다. 발전국가는 보상과 규율을 통해 분배연합을 통제하면서 투자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적 업적을 통해 정치사회적 통제의 부당성

을 정당성으로 전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박은홍 2003, 355). 요컨대, 

공공선택론 등 신고전파 경제학은 국가에 의한 의도적 지대창출이 경제성장

으로 이어지고, 선택적 유인을 통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는 상

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또한 공공선택론은 ‘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국가와 사회의 유기

적 관계를 간과했고, 각국이 지닌 상이한 성장의 조건을 외면해 몰역사적(沒
歷史的) 특성을 보임으로써 발전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갖지 

못했다. 물론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과 행위의 이유에 대해 고찰하게 하

는 계기12)를 만들었으나, 역설적으로 기득권층의 지대추구 행위와 무임승차 

‘연성권위주의’로 전환됐다. 

12) 신고전파 경제학은 최소국가를 강조하며, 국가를 블랙박스(black box)로 간주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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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근시안적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를 강조했다.13)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 최적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죄수의 딜레마’와 ‘무임승차’라는 시장 실패 현상에 직면해 

공공선택론은 국가를 이론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국가라는 외적 권위의 개입

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가정과 해법 제시의 모순으로 인해, 신고전파 정치

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비판한 발전국가론 등의 ‘신제도주의’ 정치경

제학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본격화된 신제도주의는 신고전

파 경제학의 공리인 시장합리성을 부정하며 탈규제에도 불구, 시장이 잘 작

동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법률제도, 국가조직 등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city)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Robinson et al. 1997, 1-27). 특히 베

버(M. Webber)와 폴라니(K. Polanyi), 거셴크론(A. Gerschenkron), 허쉬만(A. 

Hirchman) 등의 발전경제학의 계보 위에 선 일련의 학자들은 경제정책에 개

입하는 국가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연구를 중

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큰 역할에 대해 광범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Johnson 1982; Evans et al., 1985; Amsden 1989; 

Wade 1990). 대표적 신제도주의 이론인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가 내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과해왔다. 그러나 신공리주의(neo-utilitarian)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경제 개입에 국가가 미치는 심대한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

할 때, 국가를 블랙박스로 남겨두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인과 관료

들의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Evans 1995, 22).

13) 공공선택론은 크게 개인의 선호가 효과적으로 합쳐질 수 있기에 정치의 사회개입

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개인의 선호가 효과적으로 집합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시장의 기능을 지지하고 집단적인 공공선택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공공선택론’으로 나눠질 수 있다(김세균 1996, 56). 오늘날 공공선택

론은 후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선호가 자연스레 집합

(aggregation)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개인의 합리성 가정에서 출발했으나 역설적으로 

‘제도’에 대한 강조로 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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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은 리스트(F. List)와 해밀턴(A. Hamilton)의 중상주의에서 태동된 것

으로, 후발 산업국가에서의 성공적인 산업화 달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경

제 개입을 옹호하며 선발 산업국가의 자유방임주의적 성장방식을 반박했다. 

로드릭(Rodrik 2003, 15-17)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와 달리, 이

제 막 발전의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후발 산업국가들이 중간소득국가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나 경제적 체질 개선(upgrading)을 이뤄내야 하

는데, 이는 보통 사회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주어진 

자원과 생산요소들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는 국가 효율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암스덴

(Amsden 2001)이 ‘호혜성(reciprocity)’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이러한 경제구

조의 향상(upgrading)은 공적인 권위에 의한 보상과 위협에 의해 추동되고,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다양한 행위자와 선택적 혜택의 제공과 같은 집단적 

노력에 의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국가는 발전을 추동할 행위자로서의 

기업집단들이 전도유망한 산업분야에 진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는

데,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들은 회수 이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회

피하거나 과잉생산의 문제 등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요컨대, 이처럼 집단재로서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집단행동 

문제의 해결은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특정 경제주체들에 의도적으로 지대를 배분함으로

써 발전을 추동할 수 있었던 형태임을 감안할 때, ‘독점 지대(monopoly 

rent)’라는 단일한 의미로만 지대를 해석했던 공공선택론은 경험적으로 한 국

가 내에서 대부분의 자본축적이 ‘지대’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때문에 지대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지대의 크기

와 용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anee and Pasuk 2008, 250). 이러한 맥락

에서 칸(M. Khan)은 지대의 단일한 의미를 부정하며, 지대를 혁신에서 도출

되는 슘페터리안 지대(Schumpeterian rent), 학습 지대(learning rent),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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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대(skill and management rent), 감시 지대(monitoring rent), 이전 지대

(transfer rent)로 구분하고 있는데,14) 슘페터리안 지대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

로 보고 있다(Khan 2000). 

이러한 지대의 다양한 개념을 상기할 때, 발전국가는 지대를 생산적으로 

도출해 낸 특수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대를 생산적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발전국가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개념인 ‘국가자율성(state autonomy)’15)과 ‘국가능력(state capacity)’

은 국가의 성격과 관련된 개념이다. 먼저 국가자율성은 국가가 특정 계급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구주의자’였던 밀리반드(Ralph Miliband)의 의

미로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국가를 포함하는 정치를 의미하는 상부구

조가 경제영역인 하부구조에 종속되지 않고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풀란

차스(Nicos Poulantzas)의 ‘구조주의’의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전자는 

국가가 지배계급 등 사회 제 세력들의 직접 지배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도구적 자율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면 후자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으로서 ‘구조적 자율성’이라고 명명된다. 

특히 미그달(Migdal 1988)은 지도자가 국가기관을 통해 자신들이 하고 

14) 지대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는 Mushtaq Khan and Jomo K. S.. 2000. Rents, 
Rent-Seek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vidence in Asia 참조. 칸의 

지대 분석은 지대 자체의 개념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생산성 있는 지대를 선별해내

는 능력을 지닌 발전국가의 지도하에 산업정책을 통해 적절한 제도적 조정의 형성

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아진 현재의 개방경제 속에서는 그 유효성을 재고할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칸의 이론은 오직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불균등

한 부의 분배로 인한 빈곤 등 지대추구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Pasuk 2005, 3).

15) 국가자율성은 다시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으로 나뉘지만, 본고에서는 분

석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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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고, 시민사회에 침투해 그 행위를 조

정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국가능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능

력은 ‘국가성(stateness)’이 강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일관

성 있는 국가조직들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충분조건으로서 독립적인 

관료제의 기반과 숙련된 지도자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강도는 국가능력과 동의어에 다름 아니며, 때문에 강성국가(strong state)

는 일반적으로 고능력 국가로 구분된다. 요컨대, 국가자율성이 국가가 얼마

나 독립적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라면, 국가능력은 정책 

실행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자율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국가능

력이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양자의 관계를 순차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왔다.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해 발전국가론의 이론화에 선구적 역할을 한 존슨

(C. Johnson)은 발전국가를 “경제발전이 국가 정책의 최고 목표가 되어 ‘경

제적 경쟁의 내용을 규정’하는 국가”로서, “경제적 경쟁의 형식과 과정에만 

신경 쓰는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Johnson 1982, 19). 또한 그는 경제에 대한 금융 통제, 노사관계, 경제 

관료의 독립정도, 국가자율성, 행정 지도, 자이바츠(재벌), 해외 자본의 역할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 이론에 대한 7가지 개념들을 제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일본, 한국, 대만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들 발전국가의 공통점은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도, 통제하기 위해 금

융 및 통화기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은행제도를 통해 특정 산업에 자

본을 우선 공급해주고, 정부 은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저축을 유인함과 동

시에 신용할당을 통해 기업을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능력에 의해 충원된 기

술관료들은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를 통해 확립

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제정책을 실행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Johnson 1987, 91).16) 



- 15 -

요컨대 발전국가의 핵심은 금융부문 장악을 통한 산업자본의 통제와, 정

치로부터 독립된 관료제에 기반한 ‘규율(discipline, C. Johnson)’, 또는 ‘지도

(guide, A. Amsden)’의 개념이다(Shin 2002). 즉, 능력에 의해 충원된 ‘효율성

의 주머니(pocket of efficiency)’17)로서의 기술관료 집단 등 관료체제에 의한 

국가의 효과적인 경제 개입, 뚜렷한 목표를 지닌 산업정책과 성취 기준의 보

유를 의미한다. 때문에 약탈국가는 국가의 경제개입이라는 점에서 발전국가

와 동일하지만,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관료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점에

서 큰 차이가 있다(Evans 1995, 12). 여기서의 관료적 합리성은 탈정치성

(insulation)의 특징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높은 친화력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발전국가는 특수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제어해 집

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시장 활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기업은 국가에 통치되면서

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기에 ‘통치되는 상호의존(governed 

interdependence)’적 관계로서 명명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사회에 대한 자율성과 국가의 내적 통일성을 과대

평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즉, 국가를 단일한 행위의 주체로 간주하고 다

16)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통해, 한국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통해, 대만

은 국민당을 통해 가능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전략을 한국의 경우에 해당되

는 ‘대체적 전략(substituting strategy)’과 대만과 싱가포르의 ‘보완적 전략

(complementing strategy)’으로 범주화된다. 대체적 전략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해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제하고 금융을 규제하며 선별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소수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됨

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초래됐다. 반면 보완적 전략은 개방경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으로부터 FDI를 장려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 해외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Shin 2002). 

17) ‘효율성의 주머니(pockets of efficiency)’에 대해서는 브라질의 사례를 연구한 게디

스(Geddes 1986, 105; 1995)의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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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회집단에 대해 자율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국가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발전국가의 특성

으로 지적됐던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 개입정책이 발전국가와 비

(非)발전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없고, 국가와 민간 부문 간의 효율적인 정보

의 교환 체계, 정부 지원기업에 대한 감시 및 규율기제 등의 ‘제도’가 산업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발전국가 논의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장하준 2005, 77).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되기 위한 효과적

인 ‘제도’ 속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하다. 에반스(Peter B. Evans)에 의해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 ‘연계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18)은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개입

주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발전적 목표들을 실행함에 있어 

좀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특

정한 유형의 국가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자율성을 갖춘 것만으로

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반

스의 연구는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기존의 연구들을 뛰어 넘어 국가와 시장, 

사회관계의 전반적 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에반스는 이 국가자율성을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군에서만 발견됐던 독

특한 것으로 규정했다. 자이르(Zaire, 현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를 약탈적

(predatory) 국가자율성의 사례로 제시하며, 그 대척점에 동아시아 발전국가

에서의 연계된 자율성을 위치시켰다. 또한 이 중간에 약탈과 연계된 자율성

이 혼합된 체제로서 브라질과 인도를 분류하고 있다. 즉, 약탈국가와 발전국

18) ‘embedded autonomy’는 학자에 따라 ‘연계된 자율성’, ‘배태된 자율성’, ‘착근적 자

율성’ 등 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와 자본 간의 자율

적 연계의 관계가 보다 더욱 잘 표현되고 있는 ‘연계된 자율성’으로 통일해서 사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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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국가의 경제개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에, 중요한 것은 국가 개

입의 ‘정도(how much)’가 아니라, ‘종류(what kind)’라는 것이다(Evans 1995, 

13). 신공리주의가 관료제의 약탈적 특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발전국가에서

는 약탈의 해독제로서 효율성의 주머니, 즉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관료제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기업국가(entrepreneurial state)’ 혹은 ‘계획 합리적 국

가(plan-rational state)’라고 명명되는 발전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 규제

(disciplined market) 및 개입과, 관료적 합리성에 의한 산업화의 주도와 관리

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연계된 자율성은 관료제의 내부적 통합성(internal bureaucratic coherence)

과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정의된다. 에반스는 능력에 기초한 엄격

한 관료 충원제도를 통해 국가 관료기구가 단일한 응집성과 일정 정도의 자

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기구들이 (그래야 함에도 불구) 

사회로부터 저절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버주의적 관료

제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밀도 있게 연결돼있는 상태인 ‘연계성

(embeddedness)’과, 특수 이익집단과의 ‘거리 두기(insulation)’를 의미하는 ‘자

율성(autonomy)’이 합쳐져야만 ‘발전적(developmental)’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는 것이다(Evans 1995, 12). 특히 에반스가 말하는 ‘연계’란, 특정한 집단의 

접근이 배제된 ‘선별적 연계’라고 볼 수 있다. 

에반스는 국가구조 내부의 특정 속성들이 사회 내의 다양한 경쟁적 이해

관계들로부터 분리될 때 자율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율성은 특정

한 사회적 유대에 연계돼있어야 한다고 봤다. “국가를 사회에 묶고, 정책과 

목표에 대한 계속적인 협상과 재협상을 위한 ‘제도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것

은 일련의 구체적인 사회적 유대에 연계된 자율성(Evans 1992, 162)”이라는 

것이다. 즉, 발전국가에서의 기술관료들은 국가로부터 절대적인 권한과 자율

성을 부여받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고립돼있지만, 이들의 산업정책이 특

정 이해집단과의 긴밀한 연결망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계된 자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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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박은홍(1998a)에 따르면, 연계된 자율성이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

율성과 연계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내용과 실행에 있어 민

간 부문들과 조정, 합의하는데 있어 핵심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국내적 연

계를 의미하는데, 정보교환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산업)을 연결

하는 제도적 유대나 정책망, 심의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 태국 사례에 대한 적용 가능성

World Bank의 1993년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높

은 성장을 달성한 8개의 동아시아 국가들(HPAEs: High Performance Asian 

Economies,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의 경제성공의 원인으로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가격형성과 거시경제적 안정, 교육, 사회기반시설, 의

료 등 공공재 제공은 국가가 담당했지만, 성장의 문제는 시장에 맡겼다는 것

이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이 산업정책 등 개입주의를 드러냈을 때, 이것이 지

대추구 행위로 이어졌다고 봤다(Christensen et al. 1993, 3; 7; Rock 2001, 

263에서 재인용). 시장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사례 앞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 자체를 부정했었지만, 결국 이 보고서에서 기존의 입장을 수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그들은 시장의 작동 강화를 위한 국가의 시장지

향적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같은 맥

락에서 크리스텐슨 등은 태국 정부의 거시경제운용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안

정적 통화환경이 민간영역으로 하여금 투기보다는 생산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본다. 특히 태국에서는 국가에 의해 수행되던 투자 협조

의 기능을 강력한 은행이 담당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성장을 도왔다고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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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ristensen et al. 1993, 30). 그러나 World Bank의 보고서의 내용에 반발

해 조모(Jomo et al. 1997) 등 일련의 동남아시아 학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의 성공이 산업정책 등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및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장 기제의 성공을 강조한 1993년 World Bank의 보고서를 정면

으로 반박하고 있다.19) 

태국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처럼 시장주의자들과 국가의 적극

적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치열했지만, 태국이 발전국가론에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고 동의한 바 있다(Unger 1989; Pasuk and Baker 1996). 1997년 위기 이전, 

1980년대 태국이 달성한 급속한 성장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태국을 동아

시아 발전국가 모델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각은 국가나 시장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태국의 경제성장에 결정

적인 역할을 담당한 비국가, 비시장적 제도들(은행, 기업 협회 등)에 대해 간

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해 점차 약화됐다(Doner and Ramsey 1997). 특히 

도너와 허즈(Doner and Hawes 1995)는 태국을 동북아시아 발전국가로부터 

구분하면서, 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 강한 국가 때문이 아니라 역동

적인 사적 영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사

적 영역의 제도들과 약한 국가를 그 이유로 제시하며 사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Hewison 2001, 7). 

그럼에도 불구, 태국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에반스는 태국과 필리핀을 비교한 도너와 람세이의 연구(Doner and Ramsey 

1997)를 인용하며, 사회 구조적 유산(social structural legacies)이 어떻게 변환

(transformation)의 경로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태국에서 

귀족 지주계급의 부재는 연계성(embeddedness)의 위험을 감소시켰던 반면, 

19) Jomo et. al. 1997. Southeast Asia’s Misunderstood Miracle: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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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와 같이 화인 기업가들과 토착 엘리트 간의 인종적 구분이 기업 엘

리트들에 정치적 종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작용

을 했다고 보고 있다(Evans 1997, 76; Doner and Ramsay 1997, 241). 

수에히로(Suehiro)는 피터 에반스의 삼자동맹(tripod alliance)의 개념을 비

판적으로 차용해, 1960년대부터 시작된 태국의 경제발전이 국영․공기업, 주요 

국내 자본가(족벌에 의해 운영되는 복합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의해 뒷받침

됐다고 봤다. 수에히로는 특히 <그림 1>에서 나타나듯, 삼자 간의 역동적인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강조한다(Suehiro 1989, 277-83; 2008, 162).

<그림 1> 태국의 주요 자본의 삼각 구조

➜   국가경제를 지지하는 삼각동맹의 구조를 의미

⤏  각 행위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의미

출처: Suehiro 2008. pp.164.

제2세대 신흥공업국가군(second-tire NICs)라 불렸던 동남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은 동북아시아의 발전국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미약한 국내저

축을 극복하고 산업화의 동력 마련을 위해 외국인 자본 유치에 있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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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태국의 발전모델은 국영기업을 포

함한 국가자본과 국내자본, 외국인 자본의 삼각동맹 위에, 국가는 그 사이에

서 지도력을 통해 효과적인 조정을 이뤄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Suehiro 

2008, 164; 박은홍 2005, 3). 

도너와 람세이는 정실자본주의와 지대추구 행위가 부분적 원인일 수는 

있었지만, 1997년 태국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다. 즉, 지대추구 행위가 어떻게 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대추구 행위는 급속한 태국의 경제성장이 어떻게 그렇게 급

작스럽게 1997년 경제위기로 이어졌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Doner and Ramsay 2000, 145). 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을 지연시킬 정도로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경쟁적 후원

수혜주의(competitive clientelism)’를 제시한다. 즉, 태국에서의 후원수혜주의

가 엘리트 내부의 경쟁적 특성으로 인해 신규 진입자들에게 우호적인 낮은 

진입장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정실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산업부문의 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등을 바탕으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국가의 제도적 역할과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아넥(Anek 1992)은 1960년대 이후 태국의 거시경제기관 기술관료들의 

자율성과 합리성이 자본가 집단과의 유기적 관계를 조정함과 동시에 안정적 

거시경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태국의 국가자율성을 보다 높이 평가하

고 있다. 더 나아가 박은홍(1998a)은 태국의 발전국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해 고찰하며, 발전국가의 적용 기준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를 반박한다. 그는 1932년 입헌혁명 이후부터 피분 집권기까지를 약탈국가

(predatory state)로, 싸릿부터 쁘렘 집권기까지의 태국을 발전국가, 그 후속시

기를 연계성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자본에 포획된 ‘시장국가(market state)’로 

규정(박은홍 1998b)하며 탁신 이후의 시장국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박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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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b, 191-193). 

물론 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돌이켜 보면 발전주의를 추진함에 있어 계

획 합리성(plan-rational)이 아닌, 시장합리성(market-rational)20)이 좀 더 큰 역

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완전

히 시장주의적이지도 않기에, 도너는 태국을 에반스의 개념을 차용해 ‘중재

국가(intermediate state)’21)로, 로우리드슨은 ‘준 발전국가(quasi-developmental 

state)’로 명명하기도 한다(Doner 2009, 5; Lauridsen 2000, 9).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의 태국에서 국가의 역할은 상당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도너는 

탁신 시기의 태국을 ‘사이비 발전국가(ersatz developmental state)’로 명명한 

바 있다(Doner 2010, 130). 그가 이전 시기의 태국을 ‘중재국가’로 범주화시

킨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탁신 시기 태국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

입했던 것을 보여준다. 물론 탁신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두고 ‘발전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파숙(Pasuk) 또한 국내자본을 보호하고 특정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충시키고자 했던 탁신의 시

도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과 흡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내

용이나 실행의 측면에서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앞

서 살펴본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태국은 완전한 의미

의 발전국가로 해석될 수는 없다.22) 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 

20) ‘시장 합리성’과 ‘계획 합리성’의 개념은 찰머스 존슨에 의해 개념화되고 널리 사

용되기는 했으나, 다렌도르프(Dahrendorf 1968)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것이다. 

21) 학자에 따라 에반스의 ‘intermediate state’를 ‘개입국가’, ‘중간국가’ 등으로 번역하

는 이도 있지만, 태국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발전국가적 특성을 띈 개입주의적 정책

을 편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반면, 기업 및 시장규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통

제했다고 판단, 본고에서는 이를 ‘중재국가’로 사용하기로 한다. 

22) 태국의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대표적 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국가의 개입 정도와 

양상, 결과와 성과 등을 이유로 태국을 발전국가로 범주화시키는데 대해 부정적 의

견을 피력했다. 연구자와의 인터뷰: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2011년 

8월 4일), 우크릿 빠쓰마난(Ukrist Pathmanand, 2011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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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긋

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시장(혹은 자본)의 이분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한

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분석틀과 연구 방법

1) 분석틀

국가와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 에반스의 연계된 자율성 개념은 자

본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가 경제성장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게 되고, 급

기야 정치적 자유화 이후 국가가 자본에 포획됨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망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자율성이 약화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 태국에서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대해 적실성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시기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자본의 상당한 수준의 

‘연계된 자율성’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반스의 중재국가는 관료제 

내부의 응집성이 발전국가보다 약하며, 공적-사적 영역 간의 긴밀한 후원수

혜주의, 사적 영역에서의 파벌주의(factionalism)를 그 특징으로 한다(Evans 

1995, 43-73). 요컨대 태국은 국가의 강도와 능력을 고려했을 때 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중간지대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시기 발전을 가능케 

했던 것은 ‘자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능력 위에 정치, 경제

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술관료들로 대표되는 ‘국가’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태국에서는 193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행위

자, 혹은 정치가와 자본가 간의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왔다. 에반스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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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율성’은 태국의 특정 시기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했던 배경에 대해 적실

성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박은홍(2008b)이 지적했듯, 연계된 자율성

의 개념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부패문제를 미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계된 

자율성이 부패한 정실자본주의와 저절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계된 자율성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지대추구론에서 비판하는 ‘정실자본

주의’와 ‘담합’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다(Evans 

1989, 583-584). 태국에서의 ‘연계된 자율성’의 생성과 유지, 쇠퇴의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연계된 자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규율기제’의 작동 유무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규율기제’란 태국의 오랜 개방경제의 역사 속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해 국내

의 경제행위자들을 규제했던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통화주

의적 보수주의’를 의미한다(Thitinan 2001; 김병국․임혁백 2000, 13). 규율기제

를 통제, 집행하는 거시경제기관의 응집성의 변화는 국가와 자본 간의 연계

된 자율성의 맥락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태국의 고질적 정실자본주의적 특성에도 불구,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수주의적 통화, 재정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보수주의적 통화, 재정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 같

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1997년 경제위기는 이러한 규율기제가 붕괴된 결

과이며, 더 나아가 대기업 총수 출신인 탁신의 국가권력 장악은 국가와 자본 

간 균형의 붕괴를 의미함과 동시에 연계된 자율성의 후퇴 및 침식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시기와 대상

본고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분석 시기는 태국의 왕정이 붕괴되고 입헌군

주제가 수립된 1932년부터 탁신이 쿠데타로 실각한 2006년까지이다. 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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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연도 1970년 이전 1970~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치

체제
관료지배 체제 준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표 1> 분석 시기 구분

정치체제는 1932년 입헌혁명 이후부터 1973년 제1차 민주화 이전까지 군부

독재를 경험했으며, 1976년까지의 짧은 문민정부를 지나 다시 군부 독재체제

로 전환됐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완화된 군부통치체제 이후 1988년, 다

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찻차이 문민정부가 출범했으나 정권 부패를 이유로 

군부가 1991년 쿠데타를 일으켜 문민정부를 전복시켰다. 그러나 1992년 제2

차 민주화 이후 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 분류한 

시대구분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표 1>과 같다. 

정치체제에 따른 도식적인 구분은 각각 관료지배 체제와 준민주주의

(semi-democracy) 체제, 민주주의 체제의 세 형태로 구분23)했지만, 시기적으

로는 1932년-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된다. 물론 위와 같은 구

분은 1973년-1976년의 1차 민주화 시기, 1988년 이후의 짧은 문민정부 시기

를 감안할 때, 제시한 기준에 엄격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연계된 자율성이 태동, 작동한 것으로 파악하는 Ⅰ시기(1980년대 이전까지)

에서 1970년대 중후반의 민주주의 시기는 혼란스러운 정치상과 중첩되며 연

계된 자율성이 침식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시기구분에서 일탈한 사례

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까지의 타넘의 군부체제가 붕괴되기 

이전까지를 1970년대 이전으로, 1988년-1991년의 짧은 문민정부 기간을 

23) 관료지배 체제, 준민주주의 체제의 자세한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할 2장과 

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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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로, 1991년~1992년까지의 짧은 군부지배체제를 1980년대로 구분해, 

문민정부와 군부지배체제를 분류함으로써 분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자면, Ⅰ시기의 1980년대까지가 자본

에 대한 국가의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양자 사이의 연계된 자율성이 형성

되고 작동된 시기로 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자유화가 진행되면

서 자본가 집단이 정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립정

당 간 이합집산이 잦아지고 내각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면서 국가의 응집성

(coherence)이 매우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물론 이 시기에도 국가는 

자본과의 연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율성은 매우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이

전 시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자본가의 현격한 정

치참여 증가로 기존의 관계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자본에 의해 포획되어 국

가의 자율성이 현격히 저하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Ⅱ, Ⅲ 시기는 연계된 자

율성이 침식된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자의 두 시기가 민주주의와 자본가의 영향력 

확대라는 공통점에도 불구, 분리된 까닭은 거대 자본가 출신의 탁신(Thaksin 

Sinawatra) 총리가 선출된 2001년을 전후의 태국정치경제에 발생된 중요한 

특성 때문이다. 즉, 탁신은 자본의 국가 최고 권력의 장악이라는 점, 경제위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현격히 증가시켰다는 점, 연립정당들

의 무분별한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선거를 통해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는 점 등이 그것이다. 

태국의 오랜 개방경제의 역사를 살펴볼 때, 발전국가와 같은 패턴의 국

가에 의한 직접적 경제개입의 사례는 그 사례도 드물뿐더러 큰 성과를 낸 

경험도 적다. 물론 사적 영역에서 국가와 자본의 긴밀한 결탁을 통한 지대추

구 행위가 만연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특정 시기 이룩한 경제성

장과 위기는 국가와 자본 간의 ‘연계된 자율성’의 결과라는 것이 본고의 요

지이다. 즉, 산업구조 변화에 있어 태국의 국가가 ‘어느 정도’가 아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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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입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그 구체적 동학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연

구 대상은 거시경제정책 입안기관인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이하 BOT) 등과 주요 상업은행이다.

발전국가는 독립된 관료제를 바탕으로 금융부문을 장악해 산업자본을 통

제함과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계된 자율성을 확립해 발전을 이뤄내

는 체제다. 또한 재정적 수단(fiscal tool)은 국가성(stateness)의 핵심 개념이지

만, 국가마다 그것의 효용성과 중요성은 다르다. 그러나 이는 약한 국가나 

관료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국가에서 큰 매력을 지닌다(Ikenberry 

1986, 130). 이를 고려할 때, 효율성의 주머니를 의미하는 관료제 내부의 구

조 및 특성과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민간 자본과의 관계는 연계된 자율성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태국에서의 경제성장 과정

에서 재무부와 BOT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형성된 ‘선별적 연계’는 인적, 물

적 자원을 과독점한 시중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림 2> 내각과 MOT, BOT의 관계와 의사결정구조

  

 출처: Suehir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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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에는 총리실과 20개 부처가 있는데, 싸릿 이후 총리실의 압도

적 우위에는 변함이 없다. 예산청(BOB: Bureau of the Budget)과 국가경제사

회개발원(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ureau, 이하 NESDB)는 총리실 

산하 경제부처로 분류된다(펀스톤 2005, 456).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재

무부, BOT는 주로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 BOT는 재무부 

산하 기관이며 재무부의 통제를 받는다. 1942년 설립된 BOT는 금융기관 감

독, 외환관리, 통화안정과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한 금융정책 실시 등의 역

할을 담당한다. 재무부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BOT와 긴밀히 연결돼있다. 

BOT의 총재는 재무부 장관에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에 대한 권한위임은 필

연적으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cy problem)를 발생시킨다. 가

령 중앙은행(대리인)이 정부(주인)의 경제 운용방식에 반하는 거시경제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무부에 중앙은

행장의 임명, 업무보고, 제도적 감독 등의 권한을 통해 중앙은행을 견제한다

(변영학 2009, 156). 

이들 거시경제정책 담당기관의 주요 행위자인 기술관료들은 “경제나 공

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교육을 받아 국가기관에 의해 

고위직에 임명된 개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Thitinan 2001, 28). 이들은 태국

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군부와 자본가 간의 일종의 ‘후원-수혜적 관계’ 속에서

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오며 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태국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상업은행, 정부계열 금융기관, 파이낸스 회

사(FC: Finance company)24)로 구성된다. 은행부문은 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24) 파이낸스 회사는 일반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겸업하는 특수 금융기관으로, 한국

의 종합금융회사와 유사한데, ‘할부금융사’라고도 명명되며, 비은행계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태국에서는 1960년대 정부의 상업은행 보호법에 의해 상업은행 신설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65년 이후 업무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태국

계 상업은행과 태국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은행, 소액금융을 목적으로 한 화교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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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되기 시작한 1950년부터 1997년 위기 이전까지 태국 경제의 가장 중

요한 행위자였다(Hewison 2001a, 1). 또한 상업은행은 금융기관의 비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태국의 상업은행은 일

반적인 은행업무와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 등 넓은 범위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휴이슨은 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대기업들을 농업, 상업, 산업, 은행자본 등 네 가지 종류의 자본으로 

범주화시키며, 특히 주요 기업들의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했던 은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은행 자본가로는 방콕은행의 소폰파

닛(Sophonpanich), 테자빠이분(Tejapaibul), 라따나락(Ratanarak), 람산(Lamsam), 

그리고 왕실자산관리국을 제시하고 있다(Hewison 1989, 204-205). 이 중 방

콕은행과 왕실자산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 CPB)은 여전히 태국의 주

요한 최대 자본그룹에 속한다. 

국가와 자본 간의 관계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적이

고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다. 거시경제정책기관인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위상, 독립성, 리더십 및 능력은 중앙은행의 행정적 지도와 명령을 금융계가 

존중, 수용했느냐의 여부에 따른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금융정책

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태국의 국가-자본관계를 통해 연계된 자율성의 

역동성을 관찰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의 국가 거시경제

기관과 시중 상업은행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은 이론적 단순성이 낮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현

실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제도적 시각은 “제도적 환경

들에 의해 파이낸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설립돼왔다(http://www.thaistud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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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setting)은 국가의 조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역사적 

힘이 합류하는 지점의 결과”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Ikenberry 1988, 

223). 국가의 형성 과정, 즉 지정학적 환경, 군부와 경제 관료의 형성과 진화 

과정 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국가의 구조와 능력이 폭력수단과 감시체계

의 독점과 통제, 경제 개입 등에서 생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관계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신제도주의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경로의 다양성

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로 양분된다. 

전자의 경우 제도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 반면 텔렌(Kathleen 

Thelen)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정치권력의 동학, 이해집단

의 정치적 갈등 대상으로 이해했다. 즉, 이들은 제도를 정치적 갈등의 대상

으로 인식해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동태

적 시각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

다. 이러한 동태적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

이다. 물론 국가 또한 다양한 이익집단들과 연합, 갈등하고, 포획될 수도 있

다고 보는 점에서, 국가를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과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신제도주의의 한 분파인 발전국가론에서 논의되는 ‘국가자율성’과 ‘국가

능력’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통치 엘리트와 관료조직의 구성 원리와 관

심사 등의 사회관계적 맥락과 국내외적 조건에 의해 역사적, 국가별로 상이

하게 발현, 구체화된다. 또한 사회정치적 구조 속에 긴밀히 연결된 국가와 

사회집단의 관계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사회에 관철시킬 수 있는 

강한 국가의 하부구조적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이라 명명했던 강한국가

(strong state)에 상응한다. 때문에 비교역사적 제도주의(comparative 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관점은 비단 국가 간 연구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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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변천을 고찰하는 데에도 큰 유용성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비교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1932년 이후부터 2006년 탁신 정권의 종식까

지, 특정 시기 연계된 자율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태국 방콕에서의 현지조사를 바탕으

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2010년 방콕에서의 대규모 무력시위 이후 대치상태

의 지속 속에서 시행된 첫 선거였던 2011년 7월 총선거 기간 동안 방콕에 

머물렀다. 문헌조사를 위해 방콕의 AUN(Asian University Network) 사무실에 

적을 두고 국립 쭐라롱껀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의 정치학 도서관

과 중앙도서관, 탐마삿 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쁘리디 빠놈용 국제도

서관(Pridi Panomyoung International Library)과 뿌이 응파껀 경제학 도서관

(Puey Ungpakorn Economic Library)을 주로 이용했다. 또한 태국 정치, 경제

를 연구하는 현지 및 해외 학자들, 기자와의 인터뷰를 시행해 대체로 비(非) 

태국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문헌자료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인

터뷰이 리스트 참고). 

4) 논문의 구성과 기여

태국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자본가의 정치 진출 유형 변화 속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 거시경제정책기관의 정책적 자율성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계급구조와 정치체제의 변동에 따른 국가의 역

할과 자율성 변화를 통해 태국에서 연계된 자율성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태국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서 손꼽혀왔던 보수적,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의 유지가, 민주화 이후 자본가들의 정치참여 확산으로 인해 어떻게 침식돼

가는 지에 대해 시중 상업은행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국가와 자본의 관계 고찰에 잘 부합되는 사례라 판단된다.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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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요 행위자(기관)로서 앞서 언급한 주체들 간의 관

계가, 특정시기에 절대적인 부패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서 ‘연계된 자율성’과, 그것이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의 ‘정치체제’의 특성에 대해 역사적 비교제도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고찰한 국가와 시장의 대립구도 형성 이후의 대표적 논의로서 

공공선택론과 발전국가론, 연계된 자율성과 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바탕

으로, 제2장에서는 1932년 입헌혁명 이후부터 1990년대 초(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전까지 군부권위주의체제 하에서 태국의 국가-자본관계를 고찰한 

뒤, 제2차 민주화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 시기에 초래된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앞선 시기의 상황이 탁

신의 등장에 기여한 방식과, 탁신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반영, 구현됐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탁신 정권 이전과 이후의 국가

-자본관계의 변화와 특징적 양상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 적실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932년부터 1997년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기술관료

들의 부상과 쇠퇴, 민주화의 맥락에서 분석한 티티난(Thitinan 2001)의 연구 

이후, 후속작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태국 경제

의 특성을 완전히 재편한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1997년 경제위기와 

그 이후 등장한 탁신 시기의 관계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또한 역사적 비교제도연구를 통해 연계된 자율성의 형성과 쇠퇴 등 변화 

과정을 추적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론의 후속연구와 이론적 지평 확장을 위

한 학문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높은 제도적 

능력과 구조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성공사례를 이들과 유사한 조건

을 가지지 못한 여타 개발도상국에 적용시키는 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

은 학자들이 회의를 품어왔다. 그러나 태국의 사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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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로부터 현격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타 개발도상국들과 비교

했을 때 발전국가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국

가로 완벽히 분류될 수 없음에도, 그 특징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발전국가론의 이론적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개발도

상국들의 경제 성장전략에 있어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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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탁신정권 이전의 국가-자본관계

1. 군부지배체제 하의 국가-자본관계

1) 정치체제의 특성

① 관료지배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

태국은 1855년 쑤코타이 왕국 당시 영국과 보우링 조약(Bowring Treaty)

을 맺은 뒤, 이후 수십 년 간 14개 국가와 추가적으로 유사한 무역 조약을 

체결하며 세계 경제에 편입됐다. 서양 국가들의 공업 제품의 판로가 된 태국

은, 대신 이들 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다른 이웃국가들이 유럽의 식민

지배 하에서 상업 작물을 재배하는 가운데, 태국이 이들 국가의 주식인 쌀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무어(Moore 1966)는 농업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지주 엘리트들이 어떠

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정치적 변화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

며, 구체적 선택 양상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영국, 프랑스, 미국), 공산주

의(중국), 파시즘(일본), 불확실한 민주주의(일본)의 사례를 연구했다. 즉, 자

본주의적 산업화가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산

업화에 반동적인 지주계급의 소멸과, 이에 대립하는 산업화를 주도하는 부르

주아 계급의 등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강력한 지주 엘리

트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를 오롯이 태국 사례에 적용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태국에서는 귀족 관료 엘리트가 소농들을 지배하는 사회구조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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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했는데, 이는 주로 벼를 재배했던 소작농들이 손쉽게 비옥한 토지를 획득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혁명의 주체인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

주’가 형성되는 사회적 토대 마련에 큰 한계가 있었다. 귀족들 또한 노동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토지와 쌀 수출을 통한 조세수입 획득에 자족했

기에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이 발달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었다. 쌀과 같

은 전통작물이 상업화되면서 귀족 관료 엘리트와 소작농으로 구성된 기존의 

사회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됐던 것이다(크라우치 2009).

태국의 관료조직은 1450년대 아유타야 왕조에서 관료제도가 재조직된 

이래로 지속돼왔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Siffin 1966). 이러한 관

료조직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이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운영된 관료조직은 근

대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나갔다. 1930년대 당시 가장 잘 

훈련, 교육을 받은 육, 해군과 민간 관료 그룹에 의해 형성된 인민당은 파혼

(Phahon Phonphayuhasena) 대령을 주축으로 한 노장파 보수세력, 군부세력을 

대표하는 피분(Phibun Songkram)의 군국주의 세력, 민간 관료를 대표하는 쁘

리디(Pridi Phanomyong)의 진보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돼있었다. 인민당은 쿠

데타를 통해 1932년 태국의 절대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권위주의적 엘리트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1932년의 입헌혁명은 ‘대중 봉기’(popular uprising)가 아닌, ‘위로

부터’의 제한된 것이었기에, 전통 지배세력의 근본적 타파가 아니라 엘리트 

내부의 권력 이동에 불과했다. 릭스가 이를 ‘관료제의 부상’(uprising of the 

bureaucracy)이라고 명명한 것은 전통적, 토착적 귀족 관료엘리트들은 쿠데타 

이후의 근대적 관료체제 하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혁명 이

전 내각을 지배했던 귀족들은 고위 관료직으로 이동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관료제적 규범은 의사결정 구조의 절대적 원칙이 됐고, 의사결정은 내각과 

의회를 장악한 고위직 관료들과의 개인적 연계 속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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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Fred Riggs)는 이때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된 당시 태국의 사회체

제를 ‘관료지배체제’(bureaucratic polity)라 명명했다(Riggs 1966). 민간의 정

치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 1932년 입헌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붕괴되면서 생

긴 공백을 관료체제가 내각과 의회를 지배함으로써 메우게 된 것이다. 릭스

는 “정치영역, 경쟁관계, 권력투쟁, 부와 공공가치의 규정과 배분 등이 관료

기구 내부로 수렴, 집중된 체제”로 정의내리고 있다(Riggs 1966, 197; 송경아 

2011에서 재인용). 

직업 배경 수 %

민간관료 100 42.2

군인 84 35.4

(관료 총계) 184 77.6%

비관료 38 16.0

기타 15 6.4

합계 237 100.0

출처: Riggs 1966. pp.315.

<표 2> 1932-1963년(1대-29대 내각)의 각료들의 직업배경

1932년부터 1963년(1대-29대 내각)까지의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의 직업배

경을 나타낸 <표 2>에서 민간 관료와 군인이 내각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율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전에 자본가의 내각 및 

의회 진출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당시 정당활동이 저발전된 상태

에서 내각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장악했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그 이유를 추

측할 수 있다.   

18세기 말부터 태국 경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한 화인 ‘천민자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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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ah entrepreneurs)’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관료들과의 개인적 연계를 

맺도록 강요당했고, 관료 엘리트들에 종속적인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Riggs 1966, 311-329).25) 이처럼 이 시기 관료들은 대부분 토착 귀족

출신이었던 반면, 자본가들은 주로 화인이었던 것처럼, 인종적으로도 두 집

단의 신분 구분이 어느 정도 뚜렷했던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반스는 이러한 특성이 태국의 국가가 상당한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배

경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Evans 1997, 76). 

한편 관료지배체제에서 행정부의 권력은 군부 관료와 민간 관료로 양분

됐다. 군부가 내각보다 주로 의회에 진출했던 것은, 관료체제의 배타성에서

도 기인한 것이지만, 군부가 법, 경제, 행정 분야 등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부문에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국방부와 내

무부가 내각에서 군부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반면, 민간 관료세력을 지지

했던 것은 재무부나 농업부, 통신부, 외무부였다. 따라서 행정부는 정치적 안

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심 주체였다. 반면 군부는 총리직을 통

해 내각을 통제했는데, 이는 민간 관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고화됐다. 

군부의 정치적 대표자인 총리는 대부분의 의원들을 종속적인 위치에 두

었고, 자신이 연계된 파벌의 이익을 보호했다(Yoon 2007). 체제 내의 끊임없

는 파벌 경쟁 및 갈등으로 점철된 분절된 관료지배체제의 안정성은 강력한 

파벌의 존재 여부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보였고, 심각한 구

조적 취약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국가의 지배에 도전할 만한 

대항세력으로서 성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부적 파벌 투쟁에 의해서만 국가 

권력이 교체되는 양상이 지속됐다.26)  

25) 태국의 화인 자본가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흥국(1999)을 참조. 

26) 차이아난은 “군부지도자들이 단합만 되면 군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발생하

지 않고, 행정부가 절대권을 가짐으로써 정치적으로 강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

다”며, “정부의 변화는 야당이 정부를 불신임하고 군부 지도자 내 파벌 간의 분쟁

이 발생했을 경우, 또 국민 대중으로부터 좀 더 확실히 지지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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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벌투쟁의 심화와 정치적 혼란

혁명세력 내에서의 격렬한 권력투쟁으로 인해 입헌혁명 이후에도 태국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태국을 강타

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27)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됐다. 설상가상으로 이전부터 지속됐던 피분과 

쁘리디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됐다. 1947년 핀(Phin 

Chunhawan)과 피분의 지원을 받은 싸릿(Sarit Thanarat) 대령 주도로 쁘리디 

정부를 전복시키는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다시 피분이 총리로 복귀했다

(Suehiro 1989, 135-136). 당시 육군은 피분의 인민당 파벌, 핀과 파오(Phao 

Sriyanonda)의 군-경찰 파벌, 싸릿의 소장파 장교 파벌로 분화돼있었다. 싸릿

과 파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자, 양자를 분할통치하고자 했던 피분은 대중

적 기반을 통해 싸릿과 파오를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 확충을 위해 

1955년 9월 태국 최초로 정당법을 제정하고 정당정치를 허용했다(이동윤 

2002, 78). 그러나 1957년 총선에서 싸릿과 경쟁관계에 있던 피분이 파오와 

밀착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싸릿은 

시위대에 평화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 싸릿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 그는 1957년 9월 쿠데타를 주도, 집권하며 피분

을 제거했다.

당시 태국이 이룩한 큰 안정성과 경제성장은 싸릿이라는 강력한 인물에 

의한 군부 내 파벌 갈등의 종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군부 파벌투쟁은 

당시의 공산주의의 위협과 학생-노동자들의 민주주의 시위, 군부 내 승진 등 

부수적 요소들(Morel and Chai-Anan 1981)도 중요했지만, 주로 기업과 관계

발생했다”고 지적한다(Chai-Anan 1986).

27) 1938년의 생활비 지수 100을 기준으로, 1943년에는 222, 1946년에는 1072를 기록

했는데, 이는 당시 태국의 엄청난 물가상승폭을 잘 보여준다(Suehiro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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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해관계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파벌투쟁이 완전히 종

식된 것은 아니었지만, 싸릿 전후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그가 누린 군부 내

에서의 자율성은 가장 강력했다. 

그러나 싸릿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혁명당(Revolutionary Party)을 창당함

과 동시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전제주의적 독재체제를 제도화시

켰다. 도너는 “발전을 추동시키는 도전(development challenges)은 강력한 제

도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안보위협이나 

가용자원의 제약에 직면해 후원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보수보다 효율성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제도들을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행위자(veto players)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Doner 2009, i). 당시 태국이 한국과 대만과 동일한 강도의 외부적 위협

에 직면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위협에 직면해 

싸릿이 내세운 국가안보의 확립과 정치, 경제적 안정의 기치는 당시 태국의 

정세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싸릿의 군부 권위주의를 정당화시켰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압도하고 정당활동은 사실상 무

력화됐다(Chai-Anan 1986).

③ 관료지배체제의 쇠퇴와 민주화 , 준민주주의 시대의 도래

1963년 싸릿 사후 집권한 타넘(Thanom Kittkachorn)과 쁘라팟(Prapaht 

Charusathien)은 한동안 싸릿의 발전독재체제를 잘 유지해나가며 국내 정치경

제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김홍구 2008, 26-27). 그러나 태국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물가상승의 압박과 연이은 오일쇼크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 중후반 이후에 본격화된 경제발전으로 도

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군부, 그리고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소수 자본

가들에 의해 의한 기회 독점에 대해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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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정치화는 권위주의적 군부통치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게 됐다. 1969년 

신헌법을 허용해 11월에 선거를 실시했으나 의회의 간섭에 불만을 느낀 

1971년 타넘은 쿠데타로 자신의 세력 공고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타넘은 이

러한 시대적 조류에 조응하지 못한 채 1971년 11월 의회를 해산하고 계엄령

을 선포했다. 타넘이 자신의 사위를 정치적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학생들은 

라차담넌 거리에서 군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였던 1973년 10월 태국의 제1

차 민주화가 진행됐고, 왕실 또한 시민사회를 지지했다. 타넘의 지배체제가 

그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1973-76년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가 진전됐다. 제

1차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처음으로 표출된 계기였다.

관료지배체제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민주화에도 불구, 싼야( 

Sanya Dharmasakti)의 과도정부와 끅릿(Kukrit Pramoj)과 쎄니(Seni Pramoj) 

형제의 문민정부 시기(1973-76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혼란기였다. 민주

정권 집권기 3년 동안 4명의 총리와 5번의 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

증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소수 정당들이 급작스런 군부독재의 붕괴로 

발생한 공백을 점유하고자 난립하는 가운데, 집권 정당은 연립 파트너 뿐만 

아니라 당내 반대파 등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열망하던 학생, 농민단체, 노조 등의 세력과, 1975년 인도차이

나 반도의 공산화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우익세력들의 갈등 

속에 1976년 사상 최악의 폭력선거가 치러졌다. 1976년 10월 군부와 경찰 

등 우익 진영이 방콕의 탐마삿(Thammasat) 대학교에 모인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진압하면서 대학살이 벌어졌다.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발생한 끄

리앙삭(Kriangsak Chomanan) 장군의 군부 쿠데타로 태국에서 의회의 기능은 

다시 중지됐고, 독재체제로 회귀했다. 중산층은 당시의 극도로 혼란스런 정

치적 상황 이유로 침묵 속에 군부의 부활에 동조했다(Kuhonta 2011, 222).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의 군주제의 쇠락에 위협을 느낀 태국 왕실 또한 군

부 지지의 대열에 동참했다(Anders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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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쿠데타 이후 총리직에 오른 타닌(Thanin Kraivichien: 1976-77)의 

지나친 독재체제 구축의 시도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군부로 하여

금 더 이상 기존의 싸릿이나 타넘 식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음

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끄리앙삭은 1978년 쿠데타로 타닌을 저지하며 스

스로 총리직에 올랐다.그러나 그는 1978년 12월 신헌법을 공포해 의회와 내

각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정당활동을 허용해 정당정치가 재개되는 등 권위주

의적 특성이 완화됐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끄리앙삭이 추진한 국내 유가 인

상 정책은 시민들의 높은 불만으로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태국 경제는 심

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했다(Bowie and Unger 1997, 

144). 뿐만 아니라 끄리앙삭의 군부 장악능력도 현저히 저하되면서 군부의 

지지가 쁘렘으로 옮아가게 되자, 끄리앙삭의 상원, 하원에서의 지지기반도 

급속히 붕괴됐고, 결국 1980년에 사임을 표명했다. 

그의 후임인 군부 출신의 쁘렘(Prem Tinsulanond) 총리는 왕과 의회, 군

부의 세 주체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delicate balancing act) 역할을 담당했

다. 쁘렘은 끄리앙삭과 달리 하원에서의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

기 위해 많은 정당들을 포섭했다. 이는 크게 성장한 자본의 영향력을 방증하

는 것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

다. 쁘렘의 균형자적 역할은 국왕의 신임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싸릿 시

기에 확립된 국가와 종교, 왕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체계는 추가적인 분열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Case 2010, 90). 1981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친 쿠데타 위협에 직면한 쁘렘이 왕의 지지와 군부 내

의 분열 양상을 이용해 분쇄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태국은 군부출신의 끄리앙삭과 쁘렘 집권기(1977-1988), 군부 지

도자에 의한 의도적인 권위주의의의 완화를 통해 헌정체제와 의회주의의 진

화를 경험했다. 권위주의의 강화가 분열로 이어져 정치적 반대파들을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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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하에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Hewison 1996, 79). 차이

아난은 관료세력이 비관료세력에게 권력의 일정 부분을 양보함으로써 비관

료세력들의 제한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지는 체제로서 ‘준민주주의 

(semi-democracy)’28) 개념을 제시했다. 즉,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각 정치세력들에게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적 선거가 허용된 상태

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통제와 제한이 잔존하기에 완전한 경쟁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적인 의미의 경쟁성만이 보장된 상태로, 시

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며 정부 행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아 완전한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Diamond, Linz and Lipset 1989, xvii.). 

반면 태국의 정치학자인 아넥(Anek Laothamatas)은 1970-80년대 태국 정

치를 ‘자유주의적 조합주의(liberal corporatism)’로 정의했다. 즉, 군부는 기존

에 담당했던 지배적인 정치적 역할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경제부문의 경우, 경제부처 장관이나 관료들이 도맡았기 때문이

었다. 주요 경제 직책에 임명된 비정치적인 전문 관료들에 의해 부패가 억제

됐지만, 경제부문 관료들은 기업가의 이익 향상을 위해서도 밀접하게 협력했

다. 당시 태국은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들과 동등한 크기의 국가자율성을 지녔

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성국가(soft state)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자유주

의적 조합주의는 쁘렘과 아난 집권기의 태국에 큰 적실성을 지니지만, 1980

년대부터 활발히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방 기업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정권의 부패 양상이 증대되자 점차 그 한계를 드러냈다(펀스톤 

2005, 483). 뿐만 아니라 준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부가 여전히 가장 중요

한 엘리트였고, 군부의 지지 하에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때문에 정당들

은 영향력 있는 퇴역 군인들을 초빙해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등 주요 내각

28) 그러나 이는 태국 정치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서 관료지배체제 모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
홍구 2009,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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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직을 맡기기도 했다.   

쁘렘의 준-민주주의체제 하에서 1981년 법에 의해 정당활동과 의회정치

가 활성화되고 1980년대 말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위협이 완화되면

서 문민통치에 대한 기반이 확산돼갔다. 이에 따라 태국은 선거를 통해 

1988년 찻차이(Chatichai Choonhavan)가 집권하며 문민정부로 이행했다. 그러

나 찻차이 내각은 ‘뷔페 내각(buffet cabinet)’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부정

부패로 악명을 남겼고, 사회와 유리된 정당들 간의 득표 경쟁은 매표행위를 

고착화시켰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정당들의 일시적 연합으로 형성된 

연립정부는 각 정당 분파들에게 내각을 배분했다. 내각직을 배분받은 정치인

들은 재선을 위해 표를 얻고자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에 유리한 사업

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매표행위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해 이윤을 확

보하고자 하는 심각한 부패행위가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찻차이 

정부와 군부 간의 노골적인 이해관계 다툼 또한 정치 불안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 결국 1991년 2월 23일 수찐다(Suchinda Kraprayoon) 육군 총사

령관에 의해 부패 근절을 기치로 내 건 쿠데타가 발생됐고, 찻차이 내각이 

전복됐다.29) 

2) 국가-자본 관계

① 1950년대: 약탈국가의 실패와 발전주의의 맹아

1932년 입헌혁명 후 태국의 경제는 국영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가자

29) 1950년대 피분이 화인자본가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1960년대 싸릿이 반공주의

를 이용해 군부집권의 정당성을 높였던 것처럼, 군부는 1980년대 후반 공산주의가 

후퇴하던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착취적 특성, 짜오포들의 부정적 영향력(dark 
influence)와 도박, 밀수, 매춘, 금융조작 등을 통한 재산축적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Case 2010,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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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state capitalism)’, ‘관료 자본주의(bureaucratic capitalism)’를 특징으로 

한다.30) 즉, 국영기업의 공공재가 군부관료와 민간관료에 의해 사적으로 유

용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입헌혁명에 성공한 뒤 쁘리디가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 계획(National Economic Plan)’은 토지 국유화 후 이를 농

부들에게 재분배하며, 기존의 유럽, 중국 자본가들의 영향력 제거를 위해 사

기업 대신 협동조합(cooperative)을 장려하는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태국을 공산화시키는 계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무산되고, 쁘리디는 

공산주의자의 낙인이 찍힌 채 추방됐다. 이 계획은 이후 “라타 니욤(Ratta 

niyom, Thai-ification / ultra-nationalism)”이라는 민족주의 노선으로31) 구체화

되며 제1차 피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재추진됐다. 쁘리디가 태국 인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상업과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계획을 입안한 데 비

해, 피분은 전쟁에 대비해 자족경제를 구축하고자 쁘리디의 국가의 경제 개

입 노선에 동조했다(Suehiro 1989, 107). 

피분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당시 세를 확장하고 있던 화인자본 탄압을 위

한 민족주의의 강조와 군 내부의 파벌 투쟁을 특징으로 한다. 피분은 당시 

경제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던 화인자본 탄압을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적 민족

주의를 강조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착자본 육성을 장려하고 수많은 

국영기업을 창설해 정부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경제

정책들은 당시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 태국경제가 받을 여파를 최소화시키

고자 토착경제를 부양하려는 의도에서 표출된 것이었고, 정부는 그 수단으로

써 복수환율제32)를 도입하고 보호관세의 부과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며, 국영

30)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Muscat 1966, Sungsidh 1983을 참조. 

31) 즉, “태국인이 생산하고 소비한다(the Thai people produce and the Thai people 
consume, khon Thai tham khon Thai chai)”는 의미이다. 

32) 복수환율제(multiple exchange rate system)란, 외환거래를 일반거래와 특정거래로 

분류해 각각 상이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

제하고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고 필수품의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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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장 개수 국영기업 1923-45 1946-52 1953-1956 1957-1960

산업부 19 15 3 5 6 1
내무부 0 6 0 0 4 2
농업부 8 7 1 2 3 1
재무부 8 16 7 3 5 1
국방부 5 10 1 1 6 2
보건부 1 1 1 0 0 0
통신부 0 7 1 3 2 1
경제부 0 25 16 1 7 1

기타부처 0 13 0 4 4 5
총계 41 100 30 19 37 14

출처: Suehiro 1989. pp.139.

<표 3> 내각 부처의 국영․공기업 담당 현황(1923-1960)

기업을 설립해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했다. 

당시 국영기업의 설립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국내외 무역과 운

송을 담당했던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후일 Ministry of 

Commerce로 개칭)와 재무부33), 산업부였다. 이렇게 많은 국영기업들이 설립

됐음에도 불구, 술이나 담배와 같은 단순 기술을 요구하는 제조업에서만 성

과를 냈을 뿐, 이들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Suehiro 1989, 

138-140). <표3>은 1923년부터 1960년대까지 설립됐던 국영기업 중, 각 부처

가 담당했던 국영기업의 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미 오랜 기간 축적된 화인들의 자본과 경영능력은, 경험이 없

던 토착 태국인들에 의해 대체되며 비효율적 결과만을 초래했다. 결국 토착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환율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저율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환율제는 지대추구 행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싸릿 집권기 폐지된다. 

33) 당시 재무부는 4개의 국영은행(BOT, Provincial Bank, Thai Saving Bank, 
Agricultural Bank)을 포함, 16개의 국영기업을 소유,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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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개입 기업 수

인민당 

소속

Charun Rattanakun Thai Rice, Provincial Bank 등 9개사

Wanit Pananon Thai Rice, Provincial Bank 등 3개사

Thawi Bunyaket Thai Rice, Provincial Bank 등 4개사

Naep Phahonyothin
Provincial Bank, Thai Sreshthakich Insurance 등 

2개사

Yon Samanon Thai Rice, Provincial Bank 2개사

Luang 
Chawengsak-songkhram

Provincial Bank, Thai Niyom Panich 등 6개사

Chun Pintanon
Thai Sreshthakich Insurance, Thai Niyom Panich 

등 4개사

Prayun Phamoramontri
Thai Niyom Panich, Thai Niyom Insurance 등 

5개사

Leng Srisomwong Thai Navigation, Thai Niyom Panich 등 7개사

Wan Ruyaphon
Thai Sreshthakich Insurance, Thai Niyom Panich 

등 6개사

Wilat Osathanon
Thai Niyom Panich, Thai Niyom Insurance 등 

7개사

Sawaek Nisanchai
Thai Sreshthakich Insurance, Thai Niyom Panich 

등 7개사

쁘리디 

그룹

Duan Bun-nak Bank of Asia, The Safety Insurance 2개사

Somphot Asawanon Bank of Asia, The Safety Insurance 2개사

Lui Phanomyong
Thai Sreshthakich Insurance, Thai Salt Co. 등 

4개사

출처: Suehiro 1989. pp. 131.

<표 4> 인민당, 쁘리디 그룹의 주요 국가 지원 기업, 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개입(1938-46)

관료들은 화인자본에 대한 정치, 경제적 특혜와 보호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윤을 담보받음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

다. 이 시기 형성된 수많은 국영기업들은 전문성을 결여한 군부 엘리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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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영되면서 그 비효율성을 노출했으며, 그들의 정치자금의 원천으로 전

락하고 말았다.34) 

이처럼 피분의 제1차 집권기(1938-1944)35)에 군부 지도자들은 경제 개입 

노선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장시켰으나, 본래 

목표였던 토착 자본가의 육성에 실패했다. 반면 인민당 내 몇몇 민간 지도자들

은 화인 자본가 출신 인사들에 의해 경영되는 정부와 사기업 간의 합작기업을 

장려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표 4>는 인민당과 쁘리디 그룹이 1938년

부터 1946년까지 국가가 지원했던 주요 국영기업과 사기업에 개입했던 구체적 

양상을 잘 보여준다. 기업가들은 이러한 합작기업의 형태를 통해 자금과 정치

적 보호, 독점적 특권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정치인들은 그 대가로 해당 기업

에서 창출된 수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정치활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

었다(Pasuk and Baker 1995, 124). 그 결과 신흥 관료적 자본가 계급

(bureaucratic capitalist class)이 등장했다. 

원래 정부 경제정책의 목적이 어떠했든 실제로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

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 구조를 독점하고 있던 정치가 집단이었고, 

토착 태국인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Suehiro 1989, 133). 

결국 피분과 쁘리디의 ‘신 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ies)’은 경제영역에

서의 국가 통제의 증대와 화인 자본가와 토착 정치인 간의 동맹, 관료적 자

본가계급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자아냈다. 때문에 군부는 이전의 경제적 민족

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화인 자본가들을 다시 경제성장의 동반자로서 초청했

다. 

기실 태국의 산업화는 19세기 중반, 농업산품의 산업화에서 태동했다. 

34)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람삼-왕리(Lamsam-Wanglee) 그룹과 쁘리디 파벌 간

의 제휴의 결과, 1944년에 이 그룹은 태국 정부의 후원 하에 태국 농민은행(Thai 
Farmers Bank)을 설립했다.

35) 제2차 피분집권기는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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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쌀 산업에 매우 강력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었고, 쌀 수출에 대한 

과세로 태국의 국가는 상당한 조세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태국의 보수적인 

재정, 통화, 환율정책은 19세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화인 자본가들

은 쌀의 경작, 제분, 분배, 수출에서 중요한 재정, 금융의 기능을 담당했고, 

그 결과 1874년부터 1930년까지 태국의 쌀 수출량은 25배나 증가했다(Bowie 

and Unger 1997, 129-130). 그러나 종전에 화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쌀 수출을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게 되면서, 화인 상

인들은 주로 상업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 분야나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

서 생산된 제조품을 수입하는 산업분야로 옮아갔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유

럽 은행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인 은행가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

로써 태국 상업은행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전쟁 전 쌀 산업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를 점했던 금융 분야는 전후 독

립적인 지위를 확보해나가며 그 중요성이 증대됐다. 1906년 태국왕실은 최초

의 태국계 은행인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을 만들었고, 이후 

1940년대에 들어서야 대부분의 태국계 은행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1942년

에 BOT가 설립된 뒤, 1952년 태국에는 19개의 상업은행과 33개의 보험회사

가 존재했는데, 1943년부터 52년까지 14개 설립된 은행 중 7개가 화인 소유

였다.36) 당시 태국계 은행 설립을 장려했던 정부의 방침 하에, 화인 자본가

들은 토착 태국인 관료들(Khun-Nang)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해 

후원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태국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4개

의 화인 기업 모두가 상업은행을 보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전직 재무부 장관이었던 쁘리디는 일본과 피분 정부에 대항한 자유태국운동

(Free Thai Movement) 기간 동안 관료, 교육자, 은행부문의 지지자를 얻을 

36) 서구와 일본계 은행이 5개, 왕실 소유와 정부 소유가 각각 1개씩이었다. 뿐만 아

니라 해당기간에 무려 25개의 보험회사가 설립됐는데 주로 화인자본에 의해 설립된 

것이었다(Suehiro 198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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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쁘리디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방콕 은행은 전후 태국 최대의 

은행으로 성장했다(Handley 2006, 71; 75). 뿐만 아니라 화인 자본가들은 군

부 인사나 관료들에 뇌물, 자사의 고위직책 부여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물론 군부와 금융자본의 유착은 군부의 파벌경쟁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

이기도 했다. 1947년 쿠데타를 일으킨 싸릿 등의 군부파벌은 1951년 쿠데타 

이후 권력이 강화되면서 국영기업과 준 정부투자기업을 통제했다. 동시에 화

인 기업과의 후원수혜관계 체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유지를 위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군부 파벌은 이후 싸릿과 쁘라팟, 끄릿 씨와라, 쁘라

썻 루짜라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씨싸오테웽(Sisao Theves) 파벌과, 핀 춘하

완, 파오 춘하완을 중심으로 한 라차크루파(Rajakhru)로 분열됐다. 라차크루 

파벌이 금융․재정 부문에서 10개사, 산업부문에서 15개사, 상업부문의 7개사

를 통제했던 반면, 씨사오테웽 파벌은 금융․재정부문에서 12개사, 산업부문 

15개사, 상업부문 10개사를 소유(Chai-Anan 1986)한 것은, 경제영역에서의 

군부의 개입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었다는 데서 당시의 수탈적 국가-자

본관계를 잘 드러내준다. 

일례로 당시 핀 그룹의 핵심 멤버였던 시리(Siri Siriyothin)는 방콕은행의 

친(Chin)에게 새로운 상업은행의 합병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핀과 

경쟁관계에 있던 싸릿 그룹이 이미 램똥 은행(Laem Thong Bank)를 보유하

고 있던 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친

은 자신의 아시아 트러스트 그룹(Asia Trust Group)과 국가 간의 합작을 제

안했고, 결국 씨리(Siri)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됐다. 그 대가로 경제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방콕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30만 밧을 제

공했고, 이후 태국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Suehiro 1989, 

171). 

이처럼 1950년대 전반에 걸쳐 태국 정치 지도자들과 이들의 보호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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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해나가고자 했던 화인 자본가들의 긴밀한 협력관계

가 형성되는데, 이들 상업은행의 성공은 군부 지도자들과의 유착 없이는 불

가능한 것이었다. 이들은 1940년대 신 은행 설립을 계기로 정치계 인사들과 

학연 및 혼인관계 등을 통한 연줄 맺기로 각종 인․허가와 정부계약 등에서 

특혜를 누리게 되었고, 족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발생했다(윤진표 2003, 

183).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후원수혜적 관계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초래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② 1960-70년대: 발전주의의 추동과 연계된 자율성의 태동

1960년대 이전, 무분별한 국영기업의 설립과 군부 및 관료들의 무분별한 

지대추구 행위로 파탄 지경에 이른 태국의 국가는, 1957년 이후 싸릿에 의

해 발전주의적 경제정책이 추동됨에 따라 근대적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태국은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염려했던 미국과 유착하는 

가운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은 NESDB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제1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입안 당시, 구체적 개발전략 

수립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Pasuk and Baker 1995, 128). 싸릿은 

IBRD의 제언을 수용해 비효율만을 양산했던 국영기업 설립을 중단하고, 민

간 주도의 발전전략으로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국가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제한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 개입의 축소를 천명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1957년 설탕과 황마 등의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크게 성장했던 국영기업인 

국가경제발전기업(NEDCOL: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이 

막대한 해외부채를 지고 파산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이를 기화로 태국의 경

제 기술관료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Bowie 

and Unger 1997, 136). 물론 싸릿이 국영기업의 설립 중단과 민간 시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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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의 지대 

수입처를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37)

싸릿의 발전주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시장규율에 

기반한 지대추구 행위의 통제를 위한 통화주의적 보수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특성과는 상

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태국의 경제성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싸릿은 발전주의의 추동을 위해 재무부 산

하의 재정정책국(FPO: Fiscal Policy Office), 예산청, 투자청, 국가경제사회발

전위원회(NEDB: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oard)38)를 신설하고, 주요 

경제기관들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IBRD의 지원을 받아 1959년 설

치된 NESDB는 1965년 해외투자를 장려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39)을 입안했는데, 교통, 관개, 교육, 전기 등 사회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태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표적 산업부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거의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싸릿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심각한 공급부족을 겪은 것을 기화로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과 NESDB, 산업부를 중심 기관으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실

시해 자립경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보호주의적 특색

은 태국의 자본축적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은 주로 자

37) 방콕은행과 아유디야 은행, 방콕 유니언 은행 등은 1957년 이후 싸릿과 경쟁하던 

파벌로부터 이탈해 싸릿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특히 방콕은행은 초기 핀 

춘하완이 속한 라차크루 파벌과 유착했으나, 싸릿 집권 후 세력이 전이돼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방콕은행의 분슈에 의해 가까스로 싸릿의 씨싸오테웽 그룹과 관계

개선을 이뤄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Ukrist 2002).

38)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DB)는 1972년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이하 NESDB)로 개칭되는데, 본고에서는 

NESDB로 통일해 명명하고자 한다. 

39) 1차 1961-1966년, 2차 1967-1971년, 3차 1972-1976년, 4차 1977-1981년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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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산업기반 공고화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데, 태국에서는 그 구체적 전략으로서 높은 보호관세율과 

복수환율제, 제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적 유인의 제공, 수입쿼터제 등 

정부의 지원과 각종 보호주의 장벽의 형성 등이 추진됐다.40)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 복합대기업과 상업은행이었

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중점사업과 대기업에 대해 보다 우선적으로 자금 배

분을 시행하는 정책금융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규모의 경제를 지녔

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해 선택된 이들 대기업은 주로 대부분이 화인에 의해 

설립됐다. 1960년대에 시행된 기업 활동 장려 신용시스템(business promotion 

credit system)은 태국의 자본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를 주도적으

로 추진했던 산업금융부(IFCT: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of 

Thailand)는 해외차관과 정부차입을 기초로 1959년 설립된 기관인데, 국내 

민간기업 활동과 국내외 은행 대출 연합(domestic and foreign bank loan 

syndication)의 활성화를 목적으로41)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산업

장려부(Industrial Promotion Department)와 긴밀히 협조하며 많은 민간 제조

업 기업에 저리로 중장기 대출을 시행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정책들은 단순히 각 부서 간 계획의 총합에 불과했

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가관세 책정 권한을 보유한 투자청은 독자적 무

역 관련 규제기능을 보유한 여타 기관들(부처 간 관세위원회, 상업부, 산업

40) 투자청은 1960년에 제정된 산업투자장려법(Industrial 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해 123개 산업을 중요도에 따라 A-C 세 등급으로 분류해 면세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했다(전제국 1995, 112-113). 

41) IFCT가 정부기관이었음에도, 지분의 53%가 태국농민은행(TFB: Thai Farmers’ 
Bank), 방콕은행, 방콕 유니언 은행(Union Bank of Bangkok), 램똥 은행(Laem 
Thong Bank) 등 태국의 기업가와 상업은행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었다(Chamlong 
1964, 47-51). IFCT는 2004년 9월 태국군인은행(TMB: Thai Military Bank)과 통합

된다(권경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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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 NESDB의 경제정

책 통합기능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채 부처 간 갈등만 자아냈다. 

이러한 부처 간 조정능력의 결여는 내각이 기업들과 경쟁적 후원수혜적 네

트워크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각 장관들은 부패했으며 산업부, 농업부, 

상업부 등은 전문성, 조정능력, 자율성을 결여했다. 부처 간 경쟁과 업무중복 

현상도 일상적이었다. 무역정책은 4개 이상의 부처에 의해 통제됐고, 3개 부

처의 5개 부서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4개의 부서들이 무역

정책을 통제했다(Rock 2000). 이와 같은 각부 부처들 간의 분열은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유형의 로비행태를 장려해 장기적인 경제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체계적인 협의기능을 손상시켰다. 물론 이러한 

경쟁적 후원수혜관계(competitive clientelism)가 역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Doner 

2009, 99-101), 산업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upgrading)이 지연되

는 역기능이 수반됐다. 

이러한 정실주의적인 미시정책(clientelistic sectoral policies)들에도 불구, 

자율적이고 독립적 기관에 의해 입안된 거시경제정책은 시장규율을 통한 통

화주의적 보수주의의 실행을 가능케 하며 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Thitinan 2001, 47; Rock 2000, 184-186). 중앙집권화된 거시경제정책 입안기

관의 효율성은 당시의 시장순응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해 통화안정과 경

제성장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산청와 재정정책국은 BOT, 재

무부, 총리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산과정(budgetary process)을 개혁

해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가의 지출을 제한했다. 그동안의 쌀 무역 통제

를 통해 국가가 독점적으로 수취해왔던 지대를 제거하는가 하면, 민간부문 

부채에 대한 정부 보증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재정 팽창을 강력히 억제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선출직 장관들에게도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

straints)42)에 순응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의 폐해를 줄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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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형: 경성예산제약 후원수혜주의(hard budget clientelism)

시

장

기

능

몰수 회피
⁃ 형식적 재산권: 약함

⁃ 후원자에 의한 보호 일반적이었기에 몰수는 드물었음.

신규진입자 허용

⁃ 신규 진입자의 허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① 엘리트 내부의 분열이 이를 용이하게 함

② 해외투자의 활성화로 인해 신규 수혜자(new client)가 

후원자를 찾는 것이 용이함.

경성예산제약

부과

⁃ BOT는 국가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자율성을 지녔음.
⁃ 상업은행들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 BOT에 의해 경성예

산제약이 부과됨.

출처: Doner and Ramsay 2000. pp.152에서 재구성.

<표 5> 태국의 시장 유형과 기능

로써 이들 경제기관에 큰 힘과 자율성을 보장했다(Doner 2009, 96-97). 

특히 경성예산제약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직접적 신호로 작용했다.43) 정부는 거시

적 측면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조나 관세 등에서 기업들에게 특권을 

42) 코르나이(Kornai)는 연성예산제약이 기업이 예산운영에서 보유한 자유재량권의 과

다로 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에 실패하는 재정운영제도를 지칭하는 반면, 
경성예산제약은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해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원칙에 의한 예산 사용 이외에도, 국가에 의한 

구제조치의 존재유무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성예산제약은 기업의 투자행위와 

선택에 원칙에 기반한 제약이 가해져 재정 및 시장의 상황에 의해 생존여부가 결정

되지만, 연성예산제약은 이와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구제에 의해 살아남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기업의 태도(attitude)에 영향을 미친다(Kornai 
1979, 806-808).

43) 당시 태국의 주요 산업이었던 섬유업의 G.S. Cotton Mills는 경영난에 직면해 정부

에 지속적으로 구제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1956년 도산할 수밖

에 없었다(Hewison 1989, 169).  



- 55 -

제공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구제는 하지 않았다.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경영난에 직면해 상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이러한 ‘경쟁적 압력’과 매우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태국의 제조업체들

로 하여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Doner and 

Ramsay 2000, 161). 

이러한 분리 체제는 군부와 기술관료 간의 ‘암묵적인 거래(implicit 

bargain)’에 의해 가능했다. 해외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귀국한 소수

의 기술관료44)는 군부 경제발전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재무부와 

BOT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기능적 자율

성(functional autonomy)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군부 또한 경제성장

으로 정치적 부당성을 정당성으로 전이시키고 지대 추출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었기에, 기술관료들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제공해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

했다(Thitinan 2001, 56). 또한 전후 경제재건 과정에서 기술관료들의 경제 

지식에 대한 전문성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관들을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고, 불충분한 인력풀로 인해 이들은 

군부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었다(Thitinan 2001, 67). 군부의 보호 아

래 독립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입안할 수 있었던 기술관료들의 노력을 통해 

달성된 거시경제의 안정은 해외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큰 인센티브로 작용

44) 태국의 경제적 기술관료들은 대체로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

기에 신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야 신세

대라 할 수 있는 미국 유학파들의 관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발전국가적인 

국가경제 운용체계의 구조와 역할에 있어 기성 관료들과의 갈등을 촉발시켜 후일 

경제기획원 해체의 배경이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BOT는 전도유망한 학생들

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들은 졸업 후 귀국해 각종 경제기관에서 일하게 됐으며,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은 관료제의 능력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됐다. 물론 태국 

또한 1990년 이후 능력 있는 기술관료들이 더 좋은 조건을 좇아 민간부문으로 유

출된 것은 한국과 태국 공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1997년 위기 당시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량저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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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특히 이 시기 군부의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거시경제정책기관의 자

율성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선구자적 인물인 뿌이 응파

껀(Puey Ungpakorn)45)은 최초의 예산청 청장, 재정정책국의 국장을 맡은 데 

이어, 1959-1971년까지 장기간 BOT 총재를 역임해 BOT의 독립성 확보와 

주요 경제기관들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했다(Ammar 1998, 9). 실무능력에 더

해 도덕성까지 갖췄던 뿌이의 지도하에 BOT와 재무부의 안정적 통화정책은 

예산청과 NESDB의 보수적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각 내각 부

서들의 개발 프로젝트를 인․허가했던 NESDB와 예산청의 기술관료들은 도로, 

관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을 실시했고, 관련 자금이 고갈되면 

당시 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 부패한 정치인의 접근을 차단

하고 투명한 자금 사용을 위해 고의적으로 World Bank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술관료들로 하여금 경제위

기 관리를 위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에 따라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경제기술관료 집단 내에도 경제발전전략 노선을 두고 항상 견해

가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개입의 확대를 지지하

던 적극론자들(engineers)과, 저임금 노동력과 농산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통

한 점진적 경제발전 전략 속에 보수적 재정통화정책을 옹호한 시장주의자들

로 분화돼있었다(박은홍 1998a, 65-66). 그러나 기관들 간의 교차적 인사배치

를 통한 동질화의 추구로 기술관료집단 내의 분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들이 지속됐다.46)

45) 1969년 뿌이는 태국 최초의 비정부 발전기구인 “태국 재건운동(Thailand 
Reconstruction Movement)”을 설립하기도 했다(Suthy 1995, 99).

46) 뿌이가 예산청 청장과 BOT 총재에 임명된 것, 스노(Snoh Unakul)가 NESBD 원장

과 BOT 총재에 임명됐던 것은 기술관료집단 사이의 동질화를 위해 추진된 시도들

이다(Yoshihara 1994, 369; 박은홍 1998a, 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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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 기관의 정책이 자본과의 완전한 절연 속에서 이뤄진 것은 아

니었다. 도너와 람세이가 지적했듯, 거시경제기관과 시중 상업은행과의 체계

적인 관계는 당시 국가와 자본의 연계된 자율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태국의 주식시장은 저발전돼있었고, 해외로부터의 자본차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상업은행의 독과점적 지위는 

점차 공고화됐다. 무역업자나 은행가와 같은 태국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바탕으로 ISI 전략 속에서 

성장해 나갔다. 

상업은행은 농업부문 수출의 호조로 확대된 무역에 의해 축적된 저축을 

효율적으로 응집하고, 이를 농업이나 수입대체 제조업 등과 같은 신규 사업

에 투자해 태국의 자본축적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수익성이 높았던 농업 산

업의 활성화는 당시 국가기관과 상업은행들은 조합주의적 연계를 통해 이뤄

진 것이었다.47) BOT는 상업은행이 농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업자, 산

업자본가, 농부들에게 신용을 확장하도록 해 국내 저축률 향상시킬 수 있었

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기관들과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농업이 

다양화되고 농공업 대기업, 섬유산업, 전기, 자본재 관련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와 상업은행의 조합주의적 연계는 태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농공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상업은행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

다(Doner 2009, 97-101). 

상업은행들과의 협조 속에 국내 자본가들의 투자가 촉진된 결과, 대기업

47) 1957년 이후부터 주요 은행들은 증가하는 농산물 교역에 따라 전국에 지점을 설

립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국내 저축을 향상시켰다. 상업은행들은 국가관료, 쌀 제

분업자와 수출업자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신디케이트(연합체)를 조직해 국가의 핵

심 재정수입이었던 쌀 수출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조직은 수출 가격 

결정, 위험 분담, 상품 품질 통제 등의 총체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의 지점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분포돼있던 소규모 경작자들로부터 수

입을 차출해 국가의 조세제도를 대체하는 일종의 징세활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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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식품가공업, 섬유 등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GDP 향상

에 크게 기여했다. 성장추세가 지속되면서 태국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수산업

의 비중이 점차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

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의 기술, 기업가적 능력, 자본을 

얻기 위해 해외 자본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투자자들도 정부의 

보호 장벽 하에 설립된 제조업체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Hewison 2001a, 5-6). 

당시 대부분의 태국 제조업체들은 다국적기업과 합작한 은행이나 무역회

사의 자회사였는데,48) 은행자본은 본래의 은행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

조업, 건설토목, 서비스업, 도시개발에 적극 가담하면서 경제적 지배력을 확

대해왔다. 상위 4개 은행과 관련된 기업이 1958년에 51개, 1973년에 173개, 

1979년에 295개로 급증한 것을 통해 점증하는 상업은행의 영향력을 잘 알 

수 있다. 기업들이 높은 위험에도 불구 고수익을 위해 사업에 투자했던 것

은, 법적 제도의 취약성, 재산권 보호 등의 시장실패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들이 은행과의 협조 체계 속에서 어느 정도 극복됐기 때문이었다(Pasuk and 

Baker 2001b, 3). 

주요 상업은행들은 1950년대 후반, 태국은행인연합회(Thai Banker’s 

Association: 이하 TBA)를 설립해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

철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들 주요 상업은행은 중국 광동의 조주(Teochiu, 潮
州市) 출신이었기에, 상공회의소, 은행인 연합회, 혼인관계 등을 통해 내부적

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다(Pasuk and Baker 1995, 131-3). TBA는 

싸릿으로 대표되는 군부와의 유착의 결과, 해외은행의 진출 허가 제한을 법

48) 아시아 트러스트 그룹(Asia Trust group)이 방콕은행(Bangkok Bank), 타이-후아 그

룹(Thai-Hua group)이 방콕 메트로폴리탄 은행(Bangkok Metropolitan Bank), 아유디

야 그룹(Ayudhya group)이 아유디야 은행(Bank of Ayudhya), 마하구나 그룹

(Mahaguna group)이 방콕 유니언 은행(Union Bank of Bangkok)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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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명문화시켰다.49) 태국정부는 1966년 끄룽타이 은행 설립을 마지막으

로 2002년 4월 타나챠 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태국계 은행의 신설을 비인가

했다(권경덕 2006). 이러한 은행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상업은행들은 국내 투

자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을 통제했다. 이처럼 국가-자본의 후원-수혜적 관계

는 국내자본 보호를 위한 수입대체 산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국가의 보호는 소수의 은행 가문을 성장시켰고, 이들 상업은행은 태국 기업

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국가의 경제개입은 소수 거대기업에 의한 경제 지배

라는 결과로 귀결됐다(Doner and Ramsay 1997, 255). 

많은 군부 및 민간관료들이 시중 상업은행들과 개인적인 유착관계를 맺

고 있었음에도 불구, BOT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형성, 강화함과 동시에 

TBA와 긴밀히 협조했다. 시중 5대 상업은행에 금융자원이 과독점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신용배분정책은 경제계획 등 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Pasuk and Baker 1995). 재무부와 BOT는 국내 

상업은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TBA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가운데 부실상업은행을 구제하고 이자율을 제한했지만, 경쟁을 제한하

지는 않았다.50) 또한 뿌이는 상업은행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 상업은행들

에게 정부채권에 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해 해외 차입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보호 하에 국내시장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전략은 상업은행

을 중심으로 한 특정 대기업 집단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군부와 은행

49) 정부는 1962년 상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1국 1행, 1행 1점포주의의 원칙에 의해 외

국은행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1962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기 전, 초안은 TBA
의 검토를 거친 것이었다(Anek 1992, 50).  

50) 뿌이가 1960년대 신규은행을 허가해 금융과두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금융자본가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는

데, 이는 동시에 BOT가 절대적으로 상업은행에 대해 우위를 점하지는 않았다는 것

도 보여준다. 이는 관료제 내부의 응집성의 정도가 여타 발전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태국이 중재국가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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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두 주축을 기반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한 소수의 기업가들

은 정부 관련된 계약과 허가에서 특권을 유지했고, 해외자본 배분에 있어서

도 우선권을 부여받다. 특히 방콕은행은 1/3에 해당하는 무역관련 자금을 조

달했고, 거의 모든 분야의 주요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태국경제는 농업 산품의 수출과 해외 자본과 연계된 공산품의 ISI를 기

반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이미 ISI 전략 추진에 따른 국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그 한

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ISI 추진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되는 한

편, 1960넌대 말의 인플레이션은 대외 불균형을 증가시켜 국내시장을 제약하

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1970년대 남미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와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로 선진 공업국들의 경제 또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면

서 1970년대는 태국의 경제성장은 상당한 외부적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가운데 소득불균형으로 경제 분배 정책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증대되고 경기불황이 가중되면서 정부기관들 간에 개발전략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다. 1970년대 World Bank는 수출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과 보호정책

의 완화를 주장하며 태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했고, 이에 제3차 국가경제사회

개발계획(1971-1976)에서는 수출지향 전략의 추진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

나 수출지향 산업화전략으로의 전환은 국내정치적 혼란과 대외경제적 상황

의 악화 속에 큰 난관에 부딪혔다(Dixon 1999, 88). 

1950년대와 달리, 1960년대에는 정치적 후원수혜관계가 국내자본가들에 

있어 더 이상 사업 확장의 핵심요인이 되지 못하게 되자, 자본가 출신의 정

치인들은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와 제1차 민주화는 국내 자본가들로 하여금 자본 축적에 있

어 정치적 후원의 의존하는 것의 비합리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방콕

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은 수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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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쟁력과 자치성을 확보해 70년대 정당의 핵심을 

이루게 됐다(김홍구 2008, 189). 물론 이때까지도 화인 기업의 토착 관료들

에 대한 종속성으로 인해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독립적이

고 강력한 기업가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으나(크라우치 2009, 63), 1970년대

부터 국가 발전전략을 두고 관료들과 정치인들 간의 충돌이 지속됐다.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에 의한 산업 장려의 확대와 거시경제적 자극

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정적인 물가 유지를 강조하는 주장이 첨예하

게 대립했던 것이다(Bowie and Unger 1997, 129). 

196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 NICs의 성공사례에 고무된 경제 관료들에 의

해 추진되고 방콕 대기업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수출지향 산업화(EOI: 

Export Oriented Industrialisation)전략은 1972년 투자․수출촉진법(Invest 

Promotion Act)이 통과되고 제3차 경제사회 개발계획(1972-1976)이 수립되면

서 가시화됐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투자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모든 수출에 대해 수출액의 약 50%를 융자해

주는 수출신용제도를 실시했던 것은 수출 촉진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와 기존 발전전략을 통해 성장한 

이해관계집단의 저항,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후 들어선 민주정부의 무능, 경

제정책 입안기관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개혁은 더디게 진행됐다(박은홍 

1998b, 194; Pasuk and Baker 1999, 196). ISI를 지지했던 상공부와 달리, 

BOI는 EOI 전략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EOI 전략을 추진한 기술관료들의 

정책적 자율성은 ISI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정치권과 재계의 압력으로 

인해 매우 취약해진 상태였다. 이러한 문민정권 하의 정치적 혼란을 진압하

고 집권한 끄리앙삭은 군부 주도의 관료정체를 재도입했다. 끄리앙삭은 대기

업과 보수 관료들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자본집약적 ISI 전략을 추

진하며 EOI 전략에서 철수했다(전제국 1995). 그러나 1970년대 극심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수출에 기반한 농공산업에 큰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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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은행 등 태국의 산업 전반에 관계된 은행들과 수출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높았던 섬유산업 기업들은 EOI로의 전략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했고, 1970년

대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속에서 표류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EOI전략이 

정착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데로, 1970년대부터 기업들은 당시 관료들이 기업의 요구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기업과 군부 인사들의 관계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직접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가

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막후에서 영향력

을 행사했는데, 방콕은행의 분슈 롯자나삿티안(Boonchu Rojanastien)이 대표

적이었다. 당시 상위 상업은행들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고, 16개

의 국내 상업은행들은 태국 은행인 연합회(TBA)를 통해 느슨한 연계망을 확

보해 수수료 비율이나 대출율 등을 결정했다. 이러한 과점적 구조는 모든 은

행들이 조정의 결과에 동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대출이

나 예금의 이자율이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1978-9년의 금융시장 악화를 계기로 1979년 제정된 상업은행법(Commercial 

Banking Act)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한 규제를 가능케 해 

BOT에 큰 힘을 실어줬다(Laurids 1998, 141). “끄리앙삭의 지지가 1979년 상

업은행법 통과에 결정적이었다”던 당시 BOT 총재 누꾼(Nukul Prachuabmoh)

의 진술은 군부의 기술관료 보호 기조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

석될 수 있다(Thitinan 2001, 75).  

그러나 1970년대 말, 제1차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외채위기와 하이퍼인

플레이션을 겪게 된 가운데 끄리앙삭 정부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현실화 

조치는 민중의 불만을 사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태국이 점차 세계 경

제 속에 편입되고 국내정치구조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국가의 일방

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국가는 점차 사회와의 긴밀한 연



- 63 -

계망을 필요로 하게 됐다.

③ 1980년대: 준 발전국가와 연계된 자율성의 작동

태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국내 제조업 보호 기조를 완화시키

고 공산품 수출을 위해 안정화조치와 장기적인 구조조정 개혁을 단행했다.51) 

1981년 제5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1982-1986)을 중심으로 EOI로 이행했으

나, 1983년 시작된 제1차 금융위기로 인해 1986년에서야 정착됐다. 198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친 바트화 평가절하 조치52)와 더불어, 1985년 플라자 합의

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NICs 국가들의 통화가 평가절상되고 일본의 대(對) 

태국 투자가 급증해 제조업에 가격경쟁력이 생겨 본격적으로 EOI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전제국 1995, 101). 정부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함과 

동시에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출지향산업에 대해 신용을 확대

하게 했다(탄 1997, 129). 더불어 재무부와 BOT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된 

물가상승 통제정책과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통화저축(monetary savings)과 대

외 부채의 감소를 가져와, 태국은 1987-88년 정부 예산 균형을 달성함과 동

시에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51) ‘안정화’는 국제수지의 적자폭을 줄여 다시 성장이 가능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정

도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 안정화 조치로는 긴축재정과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이 포함된다. 한편 장기

적인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지급의 폐지, 규제 철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자유화, 경쟁 환율제, 국가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사

유화, 재정개혁, 공공지출 우선순위의 조정, 세제개혁, 금융 자율화 등이 포함된다

(임혁백 1994, 163-164). 

52) 태국은 1984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해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

로 주요국의 통화에 연계시켰다. 당시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바트화(฿, THB)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태국은 상당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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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도 소수의 상업은행들은 높은 자산과 여신 집중도를 바탕으

로 금융시장을 장악해, 정부에 자신들의 정책적 선호를 보다 쉽고 강력하게 

표출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BOT는 TBA와의 협조를 통해 이자율, 현금준비금(cash reserves), 신규 지점 

개업,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집단적 지원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해왔다(Doner and Ramsay 1997, 258). 

그러나 1980년대 초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은 

상업은행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상업은행들과 국가의 발전

적 연계와 거리두기가 균형을 이루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은 1980년대 초 

제2차 오일쇼크로 무역수지 적자와 대외부채가 급증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아시아

신탁은행(Asia Trust Bank)이 도산하면서 결국 1983년 10월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1979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됐으나 신용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

았고, 상업은행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보다는 

주로 기업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출 유무를 판단하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

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이미 1970년대부터 상업은행의 

소유지배구조를 확장시키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시키고자 그 

대안으로 파이낸스 회사를 활성화시켜 은행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의 불황으로 15개의 파이낸스 회사들이 폐쇄됐고 5개 

은행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는 등, 정부의 시도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

다(Matthias 2001, 196). 

1980년대의 경기침체는 기술관료들에게 특정 가문에 의해 통제되는 은

행들의 압도적 영향력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했다(Hewison 1999, 

26). 이에 BOT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에 금융기관개발기금(FIDF: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을 독립

된 기구로 설립하고 금융관계법을 개정해 은행 감독체계를 확립했다. 



- 65 -

1983-86년 금융위기로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이전 시기 

재정된 상업은행법은, 1985년 개정되며 상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더욱 

힘을 실었다. 해당 법으로 인해 BOT가 시중 상업은행들에 직접 개입을 통

한 규제 순응을 강제할 수 있었다. 또한 은행 자본 확대를 명령하거나 공공

의 이익을 위해서 은행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었으며 현장검증 기능도 강화

됐다(김병국․임혁백 2000, 40). 정부는 이처럼 신규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확

대해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각종 규제와 감독 조치 등 다양한 정

책적 수단을 통해 이들 금융자본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상업은행의 큰 영향

력에는 변함이 없었다.

1980년대 태국의 3대 은행인 방콕은행(Bangkok Bank), 끄룽타이 은행

(Krung Thai Bank), 태국농민은행(Thai Farmer’s Bank)이 금융부문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상업은행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 태국의 주요 기업의 소유가문은 은행 등 금융부문에 핵심적 이익

을 지니고 있었다(Pasuk 1980). 이는 수입대체전략으로 인한 국가의 보호 아

래 제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자본축적이 촉진된 결과였다.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태국 제조업체들은 다국적 기업과 합작한 은행

이나 무역회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간 국내 투자의 주축이었던 

상업은행들은 당시의 제조업 호황으로 해당 부문에 많은 대출을 시행했다. 

태국기업들은 주로 채권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방식이 은행 

도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었으나, 상업은행과 산업 간의 긴밀한 관계가 이

를 완화했고, 당시 태국의 낮은 이자율도 기업들이 은행대출을 선호하는 배

경이 됐다(Matthias 2001, 217). 

1980년대 태국이 달성한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가와 자본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81년 설

립된 정부민간합동협의회(Joint Public and Private Sector Consultative 

Committee, 이하 JPPCC)이다. 쁘렘을 수장으로, 매달 경제 관련 내각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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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979년 1984년 1994년 1997년

1
Siam Cement (Siam 
Commercial Bank) 

Bangkok Bank
Siam Cement (Siam 
Commercial Bank) 

Siam Cement (Siam 
Commercial Bank) 

2 Bangkok Bank
Siam Cement (Siam 
Commercial Bank) 

Bangkok Bank Bangkok Bank

3 Chawkwanyu  Charoen Pokphand Charoen Pokphand Charoen Pokphand

4 Siam Motors Metro
Thai Farmers 

Bank 
TCC

5 Charoen Pokphand
Thai Farmers 

Bank 
Siam Motors 

Thai Farmers 
Bank

6
Bangkok 

Metropolitan Bank
Bangkok

Metropolitan Bank
Boon Rawd 

Brewery 
Boon Rawd 

Brewery 

7
Thai Farmers 

Bank 
Siam Motors TCC Bank of Ayudhya

8 Metro Soon Hua Seng Sahapattanapibul TPI

9
Boon Rawd 

Brewery 
Sahapattanapibul Thonburi Phanich Siam Motors

10 Chaiyaporn Rice Saha-Union Sittipol Central

11 Sahapattanapibul 
Boon Rawd 

Brewery 
Bank of Ayudhya Sahapattanapibul

12 Sukree Hong Yih Seng Metro Ital-Thai

13 Laemthong Sukree Osotsapa Metro

14 TPI Siew Cathay MMC Sithipol

15 Bank of Ayudhya Cathay Central Srifuengfung

16 Kamol Sukosol Central TPI Taechaphaibun

17 Thai Rung Ruang Laemthong Ital-Thai Saha-Union

18 Sittipol Thai Rung Ruang Saha-Union Osotsapa

19 U Chu Liang Kwang Soon Lee
Bangkok 

Metropolitan Bank
Sahaviriya

20 Kwang Soon Lee Osothsapha Shinnawatra Shinnawatra

출처: Piruna and Yupana 2004. pp.10.

<표 6> 태국의 시기 별 주요 대기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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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국의 3대 중앙경제단체인 태국상공회의소(TCC: Thai Chamber of 

Commerce), 태국산업협회(ATI: Association of Thai Industries), 태국은행인협

회(TBA: Thai Bankers Associations) 대표들이 만나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해, 그 결과가 경제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Anek 1992, 38-40). JPPCC는 

감세와 관세 감면, 행정체제 및 정책평가, 탈규제와 지방분권화 등에 직접 

개입했다(Anek 1992, 69-87). 

맑시스트 이론가인 제솝(Bob Jessop)이 지적했듯, 기업집단의 이익은 산

업별, 기업별로 매우 상이하지만, 기업 협의회(business association)는 주도적 

자본가 그룹이 다른 그룹의 자본가들과 국가를 설득하고 특정 시기의 경제

적 전략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Jessop 1983, 144-150; Anek 1992, 152에서 

재인용). 태국에서의 JPPCC는 발전국가에서처럼, 분배연합의 영향력을 통제

해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장 활

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 정보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

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재계는 각종 협의회나 재계출신의 장관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해왔고 그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

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Anek 1992, 142-144). 그

러나 JPPCC의 경우, 국가와 자본 간의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최초의 제도적 

협의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넥(Anek)은 JPPCC의 부상에 대해 자본가적 배경을 지닌 화인 정치인 

겸 기업가의 큰 영향력과 그 중요성,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로 인한 무역 

적자와 대외 부채, 쁘렘의 취약한 군부 내 지지 세력 만회의 방법으로서 자

본가 지지의 필요성, 외부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Anek 1992, 

76-87). 물론 1960년대 이후 산업성장으로 증가한 기업가 계급은 1980년대에

도 여전히 관료에 복속됐고, 도시 중산층은 그다지 발달했다고 볼 수 없었

다. 걸링과 차이아난은 쁘렘 시대의 준민주주의가 군부-관료 엘리트 집단이 

내부적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뿐, 다른 사회세력이 국가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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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연도 총리 기업가 수 내각 장관 수 기업가 비율*

관료

지배체제

1963.02 싸릿 0 14 0.0

1963.12 타넘Ⅰ 1 18 5.6

1969.03 타넘Ⅱ 1 25 4.0

1972.12 타넘Ⅲ 3 28 10.7

제1차
민주화

1973.10 산야Ⅰ 4 28 14.3

1974.05 산야Ⅱ 3 31 9.7

1975.02 쎄니Ⅰ 8 30 26.7

1975.03 큭릿 16 27 59.3

1976.04 쎄니Ⅱ 11 31 35.5

군부

권위주의

1976.10 타닌 1 17 5.9

1977.10 끄리앙삭Ⅰ 2 33 6.1

1979.05 끄리앙삭Ⅱ 9 43 20.9

1980.02 끄리앙삭Ⅲ 5 38 13.2

1980.03 쁘렘Ⅰ 17 37 45.9

1981.01 쁘렘Ⅱ 12 40 30.0

1981.12 쁘렘Ⅲ 17 41 41.5

1983.05 쁘렘Ⅳ 21 44 47.7

1986.08 쁘렘Ⅴ 21 44 47.7

* 기업가 비율=기업가 수/내각 장관 수

출처: Anek 1992. pp.34. 

<표 7> 1963-1986년 내각의 기업가 수

대항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Girling 1981; Morell and 

Chai-Anan 1981).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더 이상 자본의 일방적 종속

관계가 아니었다. 쁘렘 집권기에 기업가 출신의 분슈와 쁘라만(Praman 

Adireksarn)이 부총리를 역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가의 지위와 역할 상승

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경제 관련 정책결정에서 기업가들

의 역할과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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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볼 수 있듯, 1963년 싸릿 집권기 이후 태국의 내각에서 기

업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1차 민주화 시기였던 큭릿 총리 때 가장 높았

고(59.3%), 쁘렘 집권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넥은 

1980년대 이후부터 관료 출신이 아닌,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거 경제

장관직에 진출한 것과 경제정책과정에서 기업 협의회의 영향력 행사를 근거

로 태국의 관료정체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Anek 

1992, 153). 

이처럼 1970년대부터 재계의 영향력이 향상되고는 있었으나, 태국의 국

가는 여전히 자본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끄리앙삭에 이어 총리로 

선출된 군부출신의 쁘렘은 재임기간(1981-1988) 동안 환율 변동에 반대하는 

국내 자본가의 저항과 군대 파벌에 의한 세 차례의 쿠데타 위협에 직면했으

나 왕실의 지지를 얻고 쿠데타를 분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태국은 1980년대 초 이미 두 차례의 평가절하를 경험했던 데다, 1984년 1월 

은행여신을 18%로 제한하는 긴축재정금융정책을 실시했던 터라, 재무부 장

관은 의회에 더 이상의 평가절하는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0월 쁘렘은 비

밀리에 바트화를 15%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했고,53) 1980년 20%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율은 1981년 5%로 감소했다. 

바트화 평가절하조치는 기업가들의 침묵 속에 결국 강행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수입대체산업체들과 수입업자, 농민과 군

부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쁘렘 내각은 국왕의 절대적 후원과 EOI 연

합세력의 지지에 기초해 평가절상조치를 강력히 추진했다(전제국 1995, 

135). 물론 쁘렘 자신도 기업과의 후원-수혜적 관계에서 절연된 것은 아니었

53) 그러나 평가절하 조치에 극렬히 반대했던 것은 재계가 아닌, 군부였다. 즉, 군 최

고사령관은 해당 조치 이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바트화 평가절하로 

해외에서 군수물자 구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효과를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Anek 199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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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전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지님과 동시에, 연계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 시기 경제부처들은 재정보수주의를 기초로 집단 내부의 동질

성을 공고화시키는 가운데, 쁘렘의 비호 아래 자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 실

행할 수 있었다. 총리가 의회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각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쁘렘은 재무부와 상무부 등 주요 경제 각료에 능력 있는 비정

치적 전문 관료를 임명했다. 쁘렘이 지닌 인사권은 경제정책이 연립 정당들

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율성의 수단이 됐다. 

당시 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 정치인들이 주요 내각직을 맡기도 했으

나, 쁘렘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됐다. 안정화수단을 두고 쁘렘과 

갈등을 빚은 뒤 분슈의 SAP가 연립에서 탈퇴한 것은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보여준다.54) 이후 쁘렘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

사했고 퇴직 관료와 기술관료들을 핵심 경제관료직에 배치했다(Hicken 2004, 

9-10). 쁘렘 집권기 경제관료 출신의 솜마이(Sommai Huntakul, 

1981.3-1986.8)와 수티(Suthee Singsane, 1986.8-1988.8)가 비교적 오랜 기간 

재무부 장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쁘렘에 의해 기술관료들이 자본가

들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쁘렘 

시기 태국의 기술관료 집단은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수적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입안, 추진함으로써 1980년대 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54) 사회행동당(SAP: Social Action Party)의 당수이자 태국 최고의 은행인 방콕은행 

은행장 출신이었던 부총리 분슈는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 그

러나 쁘렘과 기술관료들은 긴축정책에 기반을 둔 안정화 패키지를 더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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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민주화 이후의 국가-자본 관계

1) 정치체제의 특성

① 금권정치와 정치적 불안정

1978년 개정된 헌법에 기반해 치러진 선거로 1988년 쁘렘의 준민주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태국 정치는 느슨한 정당체계에 기반을 둔 민주체제

로 이행했다.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은 1980년대부터 약 십여 년 간 지속된 

높은 비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본의 영향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적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요구

를 정치에 투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유화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McCargo and Pathmanand 2005, 25). 1980년대 말, ‘주식회사 태국 

(Thailand Inc.)’을 주장한 은행가 출신의 경제담당 부총리 분슈가 태국 경제

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 지원 등 정부

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물론 머지않아 그의 이러한 구

상이 쿠데타에 의해 저지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파숙․베이커 2009, 34-35).

1988년 집권한 찻차이 정부의 정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자본가의 이익

을 우선시했으며, 이에 따라 뇌물과 내부거래 등 부정부패가 더욱 심화됐다.

당시 대규모 국가 건설 프로젝트, 즉 전화 인프라 구축사업, 고가 전철 건설

사업 및 방콕 공항 고가도로 건설사업 등이 착수되면서 대기업들은 해당 사

업을 수주 받아 이권을 추구했다. 태국 의원들은 출신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인허가 및 계약건에 개입해 이익을 챙기고자 했다. 또

한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종전에 군부에 의해 정치로부터 단절(insulation)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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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부처들은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즉, 단일 정당에 의한 내각 구성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정당들은 연립내각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각 정당

들의 주요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내각의 요직을 할당받게 된 

것이었다. 때문에 기술관료들은 거의 내각 요직에 등용되지 못했다.

1980년대 방콕을 중심으로 성장한 거대 자본들은 굳이 정치와 연계성을 

지니지 않아도 경제성장의 흐름 속에서 엄청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고, 정

부에 의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1980년대 중반 시작된 경제호황에 

힘입어 정치에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왔다(파숙, 베이커 2009, 36). 

농촌의 지방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대신 메우며 선

거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진전에도 불구, 태국에서는 여전히 

농촌 인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 의석의 90%가 방콕 등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농촌 지역에 할당돼있었다. 농촌 기업가 출신 정치

인들은 중앙의 내각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유착하는 가운데 금

권정치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매표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이것이 부

패와 단명하는 내각을 만들어냈다. 

찻차이 정권의 부패가 극에 달하자, 1991년 2월 23일 수찐다(Suchinda 

Kraprayoon) 육군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평화유지위원회(NPKC)가 쿠

데타를 단행했다. 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식시키기 위해 군

부는 1992년 4월 이전 총선을 실시하고 영내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기술

관료 이자 기업가 출신인 아난 빤야라춘(Anan Panyarachun)을 과도기 수상

에 임명한다(송경아 2000, 16-17). 쿠데타 이후의 수찐다 군부 내각에서 전직 

외교관이자 태국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아난이 과도기 내각의 

총리를 맡고, 경제정책 기조의 유지를 강조한 것은, 더 이상 군부가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극심한 정치적 부패에 

방콕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들은 1991년 쿠데타를 지지했으나, 이 쿠데타가 

민중의 저항을 받으면서 자본가들은 법에 기반한 정부 형태의 중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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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되고, 신헌법제정으로 이어졌다(Brown and Hewison 2005, 356). 

1992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 신여망당(쾀왕마이당, New Aspiration 

Party)과 민주당(쁘라찻티빳당, Democratic Party), 인민의 힘당(People Power 

Party) 등 6개 정당들이 연합해 수찐다의 군부세력과 쿠데타 지지 세력이 창

당한 사마키탐 당(Sammakhi Tham Party)에 대항했지만, 결국 친군부 정당인 

사마키탐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1992년 4월, 군부의 약속과 달리 

수찐다가 총리에 지명되자 반대 세력들에 의한 총리 퇴진운동이 전개됐고, 5

월에는 대규모 군중시위(Black May)가 일어났다. 수찐다 퇴진 이후 아난이 

다시 총리에 임명되고 9월에 총선이 실시됐다. 이 선거에서 추언(Chuan 

Leekpai)의 민주당이 신여망당, 팔랑탐 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다시 

문민정부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송경아 2000, 17-22).  

1992년 이후 학생, 노조, 기업가 등 사회세력이 조직화되고 성장함에 따

라 1994년 6월 추언은 헌법개정위원회(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를 

설치해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5년 4월, 하원의 강화와 상원의 축

소, 지방분권화 실행 등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개혁안은 상원과 연립정

부 내에서 정치적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지방분권화 조치의 경우,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내무부의 권한 축소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정치개혁이 표류하는 사이, 토지개혁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

문제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1995년 5월 내각이 해산된다(송경

아 2000, 28-31). 

1995년 7월 치러진 총선을 통해 찻타이 당(Chart Thai Party)의 반한

(Banharn Silapa-archa)이 총리에 올랐다. ‘걸어 다니는 ATM’이라 불릴 정도

로 금권정치의 상징이었던 지방 기업가 출신의 반한은, 연립정당들에게 선거 

승리의 대가로 내각을 분배함으로써 금권정치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처럼 정

당보스와 기업 총수들 간의 연합을 통한 매표행위가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

에 일반적인 수단이 됐다. 그럼에도 반한이 민주당의 부패를 내세워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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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전 정권에서의 정치개혁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1995년 8월 하원에 설립된 정치사회발전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ing 

Democracy)는 헌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했으나, 반한 정

부 역시 부패와 무능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며 1996년 해체됐다.  

② 1997년: 경제위기와 정치개혁

그동안 태국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 드러난 

간헐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1973년, 1992년 시위를 통해 폭발적으로 이

끌어 낸 후 1997년 신헌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로서 꽃피워냈다. 1996년 의

회에 의해 승인돼 1997년 제정된 신헌법은, 민주화의 결실이기도 했지만 태

국 정치와 제도의 지형의 근본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긴

밀히 연결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

다. 특히 군부 쿠데타에 의해 들어선 아난 정부(1991-1992)에서 추진한 다양

한 금융개혁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는 과독점(oligopoly)을 감소시키고 

지대를 정치적인 투자(political investment)에서 생산적 투자(productive 

investment)로 전이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부

를 지향한 1997년 신헌법 개혁의 바탕이 됐다(Thanee and Pasuk 2008, 252). 

1992년 추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헌법개혁은 무능한 두 지도자 손에서 

표류하다 결국 차왈릿 정권까지 지연됐다. 차왈릿은 각 주의 하원의원 76인

과 23인의 정치, 행정,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제정회의(CDA: 

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를 설립했다. 1997년 1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CDA는 각 지방의 민심을 수렴하고 몇몇 시민단체와 협력해 초안을 

완성했다. 그러나 헌법 초안은 경찰과 군대, 상원, 판사, 촌장(Kamnan) 등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제가 포함된 것이었기에 이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방

콕 기업가들 또한 초기에 신헌법에 반대했으나, 지방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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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편파적 보호 경향을 보인 반한과 차왈릿 정부 하에서 위기감을 느

껴 개혁 지지로 돌아서게 됐다(Haggard 2000, 93). 1995년 이후의 심각한 정

부 실패가 지방세력의 조직화를 초래했고, 금권정치를 통한 이들의 영향력이 

국가경제를 흔들 만큼 강력하게 성장한 결과였다. 

1997년 초 발표된 헌법초안은 찬반 공방에 휩싸였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신여망당(NAP: New Aspiration Party) 등 일부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 축소를 

우려해 개정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에 힘입어 통과될 수 있었다. 1997년 헌법은 시민사회의 정

치참여 확대와 정당정치의 강화를 골자로, 지방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줄여 

금권정치를 근절해 정당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선출된 공직자들과 관료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상원의원 선출을 임명제에서 직선제 선

출로 변경했고, 하원의원도 소선거구의 지역구 대표 400명을 선출하게 됐으

며, 전체 유효득표율의 5%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정당명부에 기재된 

비례대표 100명이 선출됐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새로운 선거제도로 군소정당의 난립이 억제됨으로써 안정적 정당정치 형성

의 발판이 마련됐다. 

신헌법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유권자나 상하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상원

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 발의 조항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수상, 각료, 의원, 정부 고위관료에 대한 파면 요구도 

같은 조건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선거위원회(New election commis-

sion), 인권위원회(human right commission),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court), 

옴부즈맨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가 신설됐다. 특히 국가부패방지위

원회(NCCC: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가 강화된 것은 정경유

착의 긴밀한 고리 속에 형성된 금권정치의 폐해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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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자본 관계

  

① 위기의 서막: 자본의 정치참여 증대와 연계된 자율성의 침식

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를 통해 

급속히 성장했지만,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비교

우위가 오래지 않아 베트남, 중국 등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급속히 사라져가

면서 성장 동력의 위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

지고 더욱 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찻차이 문민정부

는 국내 저축 활성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목

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1991년 아난 과도정부기에 가속화됐

다. 이에 발맞춰 재무부와 BOT는 1990년대의 짧은 군부지배기간 동안 재정

비된 자신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1995년까지 총 20여개에 달하는 

금융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는 금융자율화에 대한 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방

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1993년 3월 창설된 방콕 역외금융센터(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이하 BIBF)55)는 1992년 국내은행의 금융독점구조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의 핵심이었다. BIBF는 당시 성공적으로 개

방경제형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으로 이행했던 싱가포르와 경쟁 가능한 역외

금융시장을 개발, 활성화시키고 방콕을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제금융센터로 

55)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market)은 금융기관이 국외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국외 거주자에게 대출하는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 발생되는 시장을 의

미한다. 조세나 외환 제도 등의 특혜를 제공해 비거주자들의 자금을 차입해 대출하

는 거래를 유치해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나 세금 등의 소득을 얻

고자 설립된 것이다. BIBF는 해외에서의 외환차입, 외환대출, 바트화 이외의 통화 

간 거래, 비거주자 대상 외화표시 차입의 보증업무, 신디게이트론 조성 및 참가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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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과 동시에 외국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태국계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태국 상업은행들은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해

빙 무드로 BIBF가 주변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 이

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당시 58개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설립 인가 및 은행

활동이 허용됐고, BIBF를 통해 사실상 외국은행에 대한 태국 국내 진출의 

진입장벽이 제거됐다. 즉, BIBF로 진출한 외국은행 중 5-7개 은행이 완전한 

은행 허가(Full Banking License)를 받았고, 그 결과 일본계 은행 3개를 포함

한 7개 은행이 지점 허가를 받아 1997년부터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이다(권

경덕 2006). 1960년대부터 지속된 진입제한을 통한 정부의 태국은행 보호 경

향은 1990년대 들어 크게 완화됐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자유화 조치들은 국가와 

상업은행의 관계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국내시장에서의 자금의 공

급을 통제해온 상업은행들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요소들로 인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첫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호황으로 해

외 투자자들은 태국 국내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의 합착을 추진하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 상업은행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됐다. 둘째, 해외 차

입을 허용하는 금융정책의 변화로 해외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종합금융

회사(merchant bank)의 확장이 파이낸스 회사들의 팽창을 초래했고, 이들은 

점차 상업은행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갔다. 주식시장(Securities Exchange of 

Thailand, SET)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인해 상당한 양의 자금을 모으며 기

존의 상업은행의 입지를 축소시켰다(Hewison 1999, 26). 그럼에도 불구, 기

존의 상업은행의 영향력이 완전히 손상됐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역외시장의 설립은 적절한 규제를 수반하지 않은 

채 추진된 것이었다. 1989-90년의 발표된 금융시장 자유화조치와 1990-92년

의 제1차 자유화 프로그램에 의해 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중은행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규제는 산업 및 금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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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규제완화는 대출구성의 불투명성

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가령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재무상태

의 건전성보다는, 은행과 기업이 지닌 관계망을 더욱 중시해 경제의 건전성

을 해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국은행들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국내로 유입된 엄청난 저리

의 해외자본(GDP의 515%)을 역외금융시장에서 빌려 높은 이자율로 대출하

거나, 태국기업들의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에 파이낸스 

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업이나 개인대출이 급증했다. 파이낸스 

회사들은 금융개방 이전에는 주로 제조업에 대출을 했으나, 개방 이후에는 

고위험-고수익률의 부동산업에 대출을 집중시키게 되면서 과잉 투자된 부동

산 부문의 부실채권이 축적됨에 따라 많은 상업은행들 또한 부실난에 처하

게 됐다. 때문에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태국 경제에 거품이 형성됐고, 이

것이 태국 경제 붕괴의 일차적 원인이 됐다(Suehiro 2002, 8-9). 

당시의 통화량의 급증은 BOT의 보수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의해 

저지되며 가까스로 통화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BOT의 

역할과 기능은 세계화에 직면해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고정환율제도는 해외

자본의 대규모 국내 유입의 주요 원인이었고, 그 결과 바트화가 고평가돼 

1996년 수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 BOT는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해 1997년에는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는가 하면, 바트화 방어를 위

해 체결한 240억 달러 상당의 선물계약이 큰 손실로 이어졌다(윤진표 2003, 

10). 이처럼 BOT의 능력 저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했

던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직의 정치화가 더욱 심각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거시경제기관의 정치화에서 비롯된 자율성 및 능력 저하는 정치의 혼동

과 무관하지 않다. 1992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 하에서 군소정당들

이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이 높아지고, 내각 직책이 연립정부에 



- 79 -

참여한 정당들에 대가로서 제공되는 가운데, 민주화 이전에 작동했던 규율은 

예전과 달리 잘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연립정부 하에서의 수

상의 잦은 교체는 거시경제관련 부처의 장관직의 임기와도 맞닿아 있었고, 

이는 경제부처 관료들의 독립성을 저해했다. 찻차이 총리는 내각, 특히 재무

부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간 NESDB를 통해 예산과정(budget process)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해왔던 기술관료들은 영향력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BOT 총재는 NESDB보다는 나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재무부 장관의 영향력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Haggard 2000, 35). 중앙

은행 총재의 임기교체 주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다(Maxfield 1994).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지낸 6명 

중,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5명이 그 자리를 거쳐 갔고, 

1984년부터 1990년 3월까지 장기간 재임했던 BOT 총재 깜촌(Kamchorn 

Sathirakul)이 정부의 이자율 인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

던 것은 당시의 불안정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56)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허가 과정은 군부지배체제 하에서 작동하던 연계된 

자율성의 침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찻차이 집권기의 첫 재무부 장관이었

던 쁘라못(Pramual Sabhavasu)은 거시경제 분야에는 문외한인 지방 기업가 

출신이었다. 재무부와 BOT의 기술관료들은 쁘라못의 전문지식 부족이 외려 

정책개입의 여지를 감소시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판이었다. 집권 직후, 그

는 그동안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태국의 은행 부문을 개방해 해외은행

들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허가는 보통 BOT의 관할이었으나, 그는 

56) 1992년부터 1997년 까지 임명된 재무부 장관은 각각 재임 순서대로 타린(Tarrin 
Nimmanhaeminda: 1992.9-1995.7), 수라끼앗(Surakiart Sathirathai: 1995.7-1996.5), 
보디(Bodi Chunnanond: 1996.5-1996.9), 차이야왓(Chaiyawat Wibulswasdi: 1996.9-
1996.11), 암누이(Amnuy Viravan: 1996.11-1997.6), 타농(Thanong Bidaya: 1997.6-
1997.10)이다. 역대 재무부 장관 명단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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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허가 기준을 통해 그 이면에서 뇌물을 수수하고자 기존의 관행들을 

무시했던 것이었다(Thitinan 2001, 88-89). 

BOT에 신뢰에 결정적으로 금이 간 것은 방콕상업은행(Bangkok Bank of 

Commerce: 이하 BBC)에 대한 지원과정에서였다. BOT는 1991년 BBC의 부

실채권(NPLs: Non-performing-loans) 규모가 총자산의 약 27%에 달하는 등 

이상기운을 감지함에 따라 BBC에 8억 바트를 증자하고 94년까지 증자에 관

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1993년 실사 당시 외려 부채가 증가하

는 등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OT는 금융기관개발기금(FIDF)을 

통해 BBC에 70억 바트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이

후 BBC의 손실 폭이 더욱 늘어나게 됨에 따라 FIDF의 효용과 역할에 의문

이 제기됐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BOT의 불투명성과 신속한 조치의 

결여로 결국 1996년 비짓(Vijit) 총재가 사퇴하기에 이른다. BBC 스캔들로 

그간 비정치적이고 객관적 정책결정으로 명성을 유지했던 BOT의 명예는 크

게 실추됐다. 특히 BBC는 반한 총리가 속한 찻타이 당의 정치인들에게 대

규모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경유착의 한계를 노출했다. 결국 BBC 

스캔들은 상업은행과 BOT, 정치인들 간의 연합에 기반한 것이며, 이것이 경

제위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국 금융체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했던 개혁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인들로서는 금융시장 개혁을 추진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또한 태국의 극심한 분절된 다당제 체계 하에서 정

치인들은 당선을 위해 넓은 지지층을 확보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적어지

게 되고, 이러한 경향이 필연적으로 사회의 특정 부문을 공략해 지지를 확보

하고자 하는 경향을 대두시켰다. 특히 반한 정부를 정점으로, 지방출신 정치

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정책에서 ‘정치적 특수주의(political 

particularism)’가 더욱 짙어지는 경향이 발생됐다(Zhang 2011, 139).  

대규모 상업은행들은 당시 주요 정당들과 정치적 후원관계를 맺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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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당한 뒤, 주요 지지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지방의 포크배럴(pork 

barrel)57) 프로젝트를 장려하는가 하면,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Pasuk and Baker 2000). 상업은행들과 관계를 맺은 정치인들은 친 은행적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개혁에 대해 무관심했고, 때문에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해나갈 수 없었다. 일종의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 금융 개혁은, 

정치인들의 외면을 받은 반면,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 확보와 금융부문 활성

화를 추구한 BOT, 재무부, NESDB 등 기술관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추

진됐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기술관료들은 예전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자율

성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찻차이 정부 이후 JPPCC의 영향력과 역할의 급격한 감소 또한 국가-자

본 관계의 변화를 극적으로 반영했다. 찻차이는 선출된 내각 장관들과 자신

들을 지지하는 지방 기업가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서 좀 더 많은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JPPCC의 역할을 축소시

켰던 것이다. 쁘렘 시기, 거의 매 달 회의가 주최됐던 것에 비해, 1988년에

는 5회, 1989년에 4회, 1990년에 2회로 점차 회의 횟수가 현격히 감소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Hicken 2004, 12-13). 

② 위기의 도래: 1997년 경제위기

1996년 말 6개의 정권과 연립해 집권한 차왈릿 정부는 저명한 기술관료

였던 암누이를 재무부 장관에 임명해 ‘경제 드림팀(economic dream team)’을 

구성해 경제개혁에 착수했으나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했다.58) 태국 최대의 파

57)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및 해당 비용을 의미한

다.

58) 1997년 당시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진한 금융개혁은 불가피하게 거대 기업

들의 손실과 도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이 소유한 기업 또한 열외는 아니

었다. 바트화 평가절하 후, 차왈릿은 태국의 전통 엘리트들로부터 IMF의 개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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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낸스 회사였던 파이낸스 원(Finance One)의 도산에 직면해 재무부와 BOT

는 1997년 3월 은행과 파이낸스 회사에 대출손실에 대한 권한설정(loan-loss 

provisioning)의 강화를 요구하고, 10개의 파이낸스 회사에 대해 30일 내에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 파이낸스 회사

는 집권 연립정부의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이

들 회사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199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5월 당시 정부의 바트화의 평가절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누이 재무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돌자 외환시장

에서는 바트화 공격이 재개됐다. 그러나 결국 암누이 장관의 개혁 시도는 정

치에 의해 무력화되며 결국 6월 사임하게 된다(윤진표 2002, 126). 

태국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7월 동아시

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폭락하는 바트화의 방어를 위해 BOT는 외환보유고

의 90%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어 재무부 장관에 임명된 

타농(Thanong Bidaya)은 대출의 43%가 과열된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있던 

16개 파이낸스 회사에 대해 폐쇄, 인수합병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던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은 재무부의 명령을 무력화시키고, 

FIDF를 통해 4,300억 바트(GDP의 10%에 해당)를 투입함으로써 도산에서 

를 거절하라는 극심한 압력에 시달렸으나, IMF의 개혁 수용이 지연될수록 태국경

제는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IMF의 개혁을 지지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

을 비난하며 경제개혁과 신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핸들리(Paul M. Handley)는 1980
년대 쁘렘을 중심으로 한 왕실-군부-의회의 연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왕실이 쁘렘을 

차왈릿의 후견인으로 내세워 개혁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위기 당시, 싸얌 시멘트 그룹은 경영난에 처해 자동차, 전기 제조업 등 우량 자회

사들을 매각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싸얌 상업은행은 실질 자산가치가 마이너스에 

가까웠기에 매각할 수 있는 자회사도 없었다. 여타 상업은행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자본에 매각되기도 했으나, 태국 경제에 큰 기여도 하지 못했던 싸얌 상업은행

은 푸미폰 국왕의 자산이었던 덕에 재무부는 이 은행에 1억 달러를 투입해야 했으

며, 26%의 주식을 왕실에 남겨둠으로써 이사회에서 비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

려했다(Handley 2006, 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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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냈다.59)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의해 BOT 총재였던 렝차이(Rerngchai)와 

재무부 장관 타농이 사임했다. 

1997년 경제위기는 정치적 불안정, 정치적, 행정적 수준의 우유부단함과 

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태국의 경제위기

에 대해 분석한 누꾼 보고서(Nukul Report 1998; Haggard 2000, 25에서 재인

용)에서는 BOT 고위직 간부들 사이의 불화와 부처 간 이기주의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개입이 BOT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의 독립성

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BOT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

면서 관료주의화, 이기주의화돼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추언 정부는 IMF에 의해 제시된 포괄적인 금융개혁안을 강제할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민족주의의 고취는 개

혁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1997년 위기로 테자빠이분(Tejapaibul) 가문의 방콕 메트로폴리탄 은행 

그룹(Bangkok Metropolitan Bank Group)과 왕리(Wanglee) 가문의 나꼼똔 은

행 그룹(Nakomthon Bank Group) 등 위기 이전 경제력에 조응하는 정치력을 

가졌던 유수의 대기업들이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위기의 파급효과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라따나락(Ratanarak) 가문의 아

유타야 은행(Bank of Ayudhaya), 소폰파닛(Sophonpanich) 그룹의 방콕은행과 

람산(Lamsam) 가문의 태국 농업은행(Thai Farmers Bank, 이후 Kasikom 

bank로 개명)은 위기 이후에도 큰 영향력을 유지했다(Suehiro 2004, 1)

59) BOT는 상업은행법과 파이낸스 회사․증권 및 투자신탁회사법(FC, Security company 
and Credit foncier Company law)에 근거해 금융기관들을 감독했다. 1985년 금융기

관개혁과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FIDF가 설립되고, BOT의 통제 하에 기금을 운영

하며 금융 부실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했다. 그러나 1996-7년 외환위기 당

시 FIDF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신용평가절차 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지

원을 남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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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기의 수습: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가속화와 경제상황의 악화

위기의 수습을 위한 금융개혁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의 뒤늦은 대응이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예금

철회 및 해외자본 유출로 이어져 은행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 추진의 속도 또한 개혁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면

서도 객관적인 요소이다. 개혁의 가속화될 때 투자자는 국가를 신뢰하게 되

며 추가적인 자본유출을 중단하기 때문이다(김병국 2002). 태국 정부는 구제

금융 수용 조건으로 IMF의 개혁안을 수용하며 개혁에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정부가 금융회사의 합병 및 증자업무를 전담하는 금융

재건청(FRA: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gency)을 신설함에 있어 3년으

로 활동임기를 정한 것은, 정부 당국이 당시 위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차왈릿 정권과 시중 은행들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는 금융개혁을 지연시켰고, IMF와도 마찰을 빚었다. 

1997년 12월 집권한 민주당의 추언 릭파이 총리는 IMF와의 긴밀한 협

조 속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비교적 깨끗한 개혁주의자의 이

미지를 지녔던 추언은 당시 국제기구들과 투자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민주당이 추진한 추가적 시장 개방, 수익성 높은 공기업 민영화 등

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해외자본가들에게 크게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

다.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큰 지지를 받은 IMF의 개혁 프로그램은 태국을 

‘규제국가’(regulatory state)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특히 개

혁은 경제정책 기관들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데 큰 주안점을 두

었다. BOT의 독립성 향상과 재조직화는 이러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대기업들은 개혁의 대

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에 로비를 했다(Pasuk and Baker 1999,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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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의지는 심각한 위기가 한풀 꺾인 후, 불안정한 연립정부 체

계와 파벌화 된 정당 연합으로 인해 다시 정치적 압력과 장벽에 직면하게 

됐고, 개혁은 또다시 지연됐다. 민주당은 고위 경제 관료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 여타 연립정당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다. 1998년 11월 민주당

은 개혁 추진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차트 파타나 당(Chart Pattana: 

CP)을 연립내각에 포함시켰으나, 태국의 분절된 정당체계를 고려했을 때 이

는 외려 비토 플레이어의(veto player)의 증가를 가져와 연립정권 유지의 어

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추언의 개혁은 특히 금융개혁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금융기관들의 불만

을 샀으나(김홍구 2008, 226), 개혁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1997년 

10월 중앙은행법이 개정되면서 BOT에 FIDF의 지원을 받은 국내 부실은행

들에 대해 관리체계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1998년 5월 

발표된 포괄적 금융재건정책의 일환으로 방콕제일은행(First Bangkok City 

Bank, FBCB: 1998년 2월 국유화)이 정부계 은행인 끄룽타이 은행으로 흡수

됐고, 방콕상업은행(BBC, 1998년 2월 국유화)는 폐쇄된 후 우량자산을 끄룽

타이 은행으로, 부실자산은 자산관리공사(Assets Management Corporation)로 

이관했다. 방콕 메트로폴리탄 은행(BMC: 1998년 1월 국유화)과 싸얌 씨티은

행(SCIB: 1998년 2월 국유화)은 국가관리 하에서 재건 후 구매자에게 잠재

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민영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1997

년 10월 의회는 상업은행법을 개정해 해외은행들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의 

지분을 100%까지, 우량은행의 경우는 25-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했

고, 이에 따라 해외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율이 상승했다(Cook 2008, 61). 이

처럼 경제위기로 해외자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자본들은 경쟁력을 상

실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추

진 과정에서 한국의 재벌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상업은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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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현재

상업은행

설립

년도
설립자

최대 주주 2000년 현재

상업은행1996 2000

Bank of 
Ayudhya

1945 Panomyong and 
Luprasert Ratanarak Ratanarak

Bank of 
Ayudhya

Bangkok Bank 1944 Leelanuch and 
Sophonpanich Sophonpanich Sophonpanich Bangkok Bank

Bangkok Bank of 
Commerce

1944 Pinitchonkadee and 
Intaratoot Tantipipatpong 1998년에 폐쇄 Krungthai Bank

Bangkok 
Metropolitan Bank

1950
Euawattanasakul, 

Srifuengfung,
Techapaibul, and 

Setthapakdee

Techapaibul,
Siriwattanapakdee

1998에 
국가가 개입

Bangkok 
Metropolitan 
Bank: HSBC

Bank of Asia 1939
University of Moral 

Science
and Politics

Phatraprasith ABN Amro 
Holding

Bank of 
Asia

Bank Thai 1998 국가 - 국가 Bank Thai
First Bangkok City 

Bank
1955 Tan Keng Kun Siriwattanapakdee 1998년 폐쇄 Krungthai Bank

Krungthai Bank 1966 국가 국가 국가 Krungthai Bank

Laem Thong Bank 1948 Nanthapiwat Chansrichawala 1998년 폐쇄
UOB 

Radanasin 
Bank

Nakornthon Bank 1933 Wang Lee Wang Lee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Nakornthon Bank

Siam Commercial 
Bank 1906 왕실자산관리국 왕실자산관리국 왕실자산관리국

Siam 
Commercial 

Bank
Siam City 

Bank 1941 Nirandorn Srifuengfung and
Mahadamrongkul

1998에 
국가가 개입 Siam City Bank

UOB Ratanasin 
Bank 1998 국가 - United Overseas 

Bank 
UOB Ratanasin 

Bank

Thai Dhanu Bank 1946 Thaveesin Tuchinda and 
Rasanon DBS Bank DBS Thai 

Dhanu Bank

Thai Farmers 
Bank 1945 Lamsam Lamsam

Government of 
Singapore

International 
Corporation 

Thai Farmers 
Bank

Thai Military Bank 1957 Army, Navy, 
Airforce

Army, Navy, 
Airforce 

Army, Navy, 
Airforce 

Thai Military 
Bank

Union Bank of 
Bangkok 1949 Mahakun and 

Visutthipol Cholvijarn 1998년에 폐쇄 Bank Thai

출처: Piruna and Yupana 2004. pp.18.

<표 8> 태국의 상업은행 소유구조(1996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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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됨에 따라 금융정책기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상업은행들이 정부

의 강제적 구조조정에서 제외돼 자율적으로 자본구성을 변경하고 구조조정

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중은행에 감자와 경영권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고 은행들이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해 개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표 8> 참조). 이에 따라 금융

개혁의 속도는 지연되고 개혁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김병국 2002, 

18-19; Haggard 2000, 159). 

한국처럼 추언 정부 또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은행과 연계를 맺은 정치가들에 의해 개혁은 지연됐

다. 태국의 금융개혁에서는 예외적 상황의 남발로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다. 은행부문 구제를 위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정작 정부는 은

행에 대해 개혁을 강제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의 금전

적 부담은 납세자들과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던 반면,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모순이 발생했다. 더욱이 경제회복 조치를 두고 

발생한 추언 내각과 민주당 사이의 의견 차이 또한 민간 행위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2001년에서야 경제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위기는 끝이 났다. 상업은행

들은 여전히 금융부문의 70%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은행자산의 

50% 가량이 소수 상업은행에 과독점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은행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예전과 같은 절대적 지위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부터 유입된 해외자

본과 채권, 증권시장의 활성화는 기존의 기업부문의 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

도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태국 경제에서 시중 상업은행들의 영향력이 감소한 

대신, 통신, 소매, 전기 등 신규 사업부문의 대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성

장하기 시작했고, 대표적 인물이 바로 친 코포레이션(Chin Corporation)의 탁

신과 그의 정치적 측근들이었다(Dixon 2004, 52; Montesano 201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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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탁신정권의 국가-자본관계 

1. 정치체제의 특성

1) 1997년 경제위기와 폭넓은 지지기반의 확보

탁신은 1997년 신헌법의 법률적 적용 하에 처음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

에서 압승을 거둬 태국 정치사상 최초로 단독 정부를 구성하고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재선에 성공한 첫 총리였다. 1997년 신헌법 제정과 2001년 선

거에서의 탁신의 압승은 정치와 경제개혁이라는 이중 과제 해결에 대한 태

국인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다. 1997년 이후 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은 

빈부격차를 더욱 확장시켰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속에 피폐해진 국내경제

상황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촉발시켰다. 탁신 정권에 최초로 ‘포퓰리즘’이라

는 단어를 적용시킨 까시안(Kasian)은 태국에서 등장한 경제적 민족주의의 

근원을 1997년 경제위기에서 찾고 있다. 요컨대 경제위기 이후 태국에서의 

민족주의의 발흥을 ① NGO 및 사회운동가들의 급진적인 대중주의적 민족주

의(radical populist nationalism)와 ② 대기업들의 정실 자본주의적 민족주의

(crony capitalist nationalism)로 구분하고 있다(Kasian 2002). 2001년 선거에

서의 탁신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민족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

한 데서 찾을 수 있다(McCargo and Ukrist 2005, 180). 

베이커(Chris Baker)는 “태국의 고질적인 금권정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

으나, 탁신은 태국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즉, 기존의 

태국정치가 엘리트 중심의 금권정치를 그 특징으로 했다면, 탁신은 조직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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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절대 다수의 빈곤한 국민을 겨냥한 정책을 추진해 그들로 하여금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정치의 기반을 확

대시켰다는 것이다.60) 2011년 총선에서 보인 뿌어타이당(Puey Thai Party)와 

민주당의 상호 유사한 포퓰리즘적 정책 경쟁은 태국의 선거에서 정책 및 공

약이 중요한 이슈가 됐음을 잘 보여준다.

탁신은 1997년 신헌법이라는 구조적인 우호조건의 기반 위에,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과 도시 빈민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탁신은 자신을 중심

으로 한 세력기반을 재구축한 뒤, 기존의 이권추구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 

거대 자본가 출신의 탁신이 세계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 특

히 중소기업과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한 농민층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아 그들의 불만을 정책으로 반영했던 것은 그 자신이 애초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경제위기로 사회 전체적으로 절대적 빈곤인구가 급

증한 가운데, 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성과물에 대한 분배에서 배제돼왔던 

농촌,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북동부 지역의 피해는 가장 극심했다. 1999년

과 2000년, 농민들은 곡물가격에 대한 지원과 부채탕감 등을 기치로 지속적

인 시위를 벌여왔으나, 민주당 정부는 시위대와의 협상을 거부한 사례는 당

시 농촌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박주희 2008, 27-28). 이러한 가

운데 탁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30바트 의료보험정책, 농가 부채탕감 등과 같

은 대중적 특성을 띄는 정책들은 빈민 및 저소득층 농가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61) 

60) 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년 7월 28일.

61) 2006년 탁신이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더 정확히는 2010년 5월의 방콕에서의 충돌 

등 일련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교육받지 못한 농촌 출신의 태국 대중들은 탁신을 통

해,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총리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음을 깨

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태국 영자 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 선

임기자인 쁘라윗 로자나프룩(Pravit Rojanaphruk)은 레드셔츠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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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태국의 정치학자인 아넥(Anek Laothamatas)의 『두 민주도시 이

야기(The tale of two democratic cities)』는 각각 도시와 농촌으로 상징되는 

‘두 민주도시’의 비유를 통해 태국 민주사회 내의 주요 분열을 분석한 것이

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농촌 유권자들은 

빈곤한 소농인 반면, 소수의 도시 유권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간

계급이다. 정치인들은 부패했지만,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된 빈민의 후원자였

기에 농민들은 정책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 아닌,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자의 

의무’로서 이들에 표를 던지고,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금권정치로 

부패했다고 본다(Anek 1996). 도시 중산층의 정치적,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

한 아넥은 두 부문의 장벽 제거를 위해 정당의 정책 산출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농촌개발 프로젝트의 증대를 통한 기술발전으로 농촌을 자본주의시장

에 연결시킬 때 금권정치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 주장하는데, 탁신의 타이 애

국당(Thai Rak Thai, 이하 TRT)의 정책 추진 과정은 아넥의 주장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이 많다(자일스 2007). 물론 농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대한 

다양한 해석62)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도농 간 갈등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태였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탁신의 압승에 주효한 원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탁신은 교육과 

의 빈민, 농민들이 탁신에 의해 돈으로 매수되어 레드셔츠의 운동을 주도한 ‘독재

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 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 
내로 동원된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

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중에 의해 선출된 탁신을 쿠데타로 축출

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제압한 군부가 탁신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더

욱 공고화시켰다고 봤다(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년 8월 2일).

62) 알브리튼(Robert Albritton) 교수는 농민들의 매표행위가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선거 이전,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돈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

이 반드시 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년 7월 

27일). 농민들의 매표행위를 합리적 선택에 의해 해석한 글로서, 다음의 기사를 참

조(http://asiancorrespondent.com/59728/mysterious-political-party-and-effective-
ness-of-vote-bu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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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부문에 개혁주의적 성향을 지닌 시민사회 운동가를 내각직에 배치하기

도 했다(McCargo and Ukrist 2005, 81). 

탁신에 대한 자본가들의 지지도 또한 매우 높았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

하듯, 1997년 위기로 인해 초래된 가장 큰 정치경제적 현상은 2001년 선거

에서의 TRT의 승리와 이로 인해 국내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형성

된 것이다. 탁신은 초기 국내 자본 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변

인으로 인식됐고,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친나왓 가문의 친 코포

레이션(Shin Corporation)과 말리논(Maleenont) 가문 등의 거대 자본가들이 

TRT를 지지하는 주요 자본가였다. 또 다른 중요한 지지자들은 방콕은행, 자

스민그룹(Jasmine Group), 짜런 폭판 그룹(Charoen Pokphand Group), 짜런

(Charoen Siriwadhanabhakdi)이었다. 특히 방콕은행과 태국군인은행(TMB)은 

TRT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의 토대를 형성했다(McCargo and Ukrist 2005, 

221-224). 탁신은 기실 거대 기업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중소

기업에 대한 신용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금융부문 및 대기업 중심의 구제정

책을 펼친 민주당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속에 철저히 소외돼왔고, 붕괴된 은

행 시스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로부터도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63)

2) 1997년 헌법: 안정적 일당 지배체제의 확립과 파벌정치의 지속

민중주의적 정책 외에, 1997년 헌법 또한 일당 패권적 정치구조 형성을 

통해 탁신의 집권에 중요한 제도적 발편을 마련했다(Ockey 2004b, 41-42; 

Pasuk and Baker 2005, 60-61; Hicken 2006, 381-407; Mutebi 2006, 315). 

1997년 이전의 헌법은 분절되고 허약한 정당체계를 양산함과 동시에 정당의 

63) 탁신의 정계입문 과정에 대해서는 McCargo and Ukrist(2005), 파숙․베이커(2009), 
박주희(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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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태국처럼 포괄정당

(national party)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중선거구제도는 소수정당들의 무분별

한 난립과 불안정한 연립정권의 형성을 낳아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

용한다. 때문에 신헌법 이전 태국에서의 중선거구제는 과도한 정치자금을 필

요로 함으로써 금권정치를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동일 정당의 후보들의 선

거 경쟁에서 이념이나 공약, 정책적 차이가 무의미해져, 자연스레 정치자금

의 수요가 증가해 정치부패로 직결됐다. 이러한 금권정치의 부패양상은 군부

에 의해 쿠데타의 빌미로 사용되곤 했다(송경아 2000, 63). 또한 동일 정당 

후보자 간의 경쟁은 정당 내의 파벌형성이나 정당 간의 이합집산을 가져와, 

정당 조직보다는 파벌 조직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낳았다(Hicken 2004, 5). 

“돈 없이는 연줄도, 연줄 없이는 권력도, 권력 없이는 돈도 없다(Without 

money, no network; without network no power; and without the power, no 

money)”는 모렐(Morell)의 위와 같은 표현은 태국에서의 고질적인 금권정치

의 폐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Morell 1974, 136).

신헌법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제도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치자

금의 수요를 감소시켜 금권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분절된 다당제의 난립을 

극복하고 안정된 양당제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는 거대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군소정당의 입지를 축소키고 TRT

라는 거대 여당의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Albritton 2006, 142-3). 이러한 측

면에서 봤을 때 신헌법 개혁은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신헌법 개정으로 정치인들의 정당 변경이 어려워지고 정당 난립의 구조가 

약화되면서 분절된 다당제 체계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상태에서 

TRT의 압승은 반대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태국 정치사상 최초의 강력한 일

당지배체제로 이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총리의 권한 강화 또한 탁신의 영

향력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Hicken 2006a, 381).

2001년 선거 직후 TRT는 정당 합당과 통폐합을 통해 의회 내의 의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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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증대시키고 강력한 권력기반을 형성했다. TRT는 2001년 2월, 정의

자유당(SP: Seritham Party)과 합당해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

다. 2002년 초에는 차왈릿의 신여망당(NAP: New Aspiration Party)64)을 흡수

해 30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국가당(CTP: Chart 

Thai Party)과 연립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고 2004년 8월 국가개발당(CPP: 

Chart Patthana Party)과 합당해 강력한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했다(Connors 

2005, 370-371). 이러한 구도 속에 탁신의 TRT는 높은 정치적 안정성을 달

성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 야당은 민주당뿐이었다(김홍구 2008, 231). 또한 

탁신은 행정부처 기능에 기반한(ministries-based) 정책추진 방식 대신, 국가적 

전략 등과 같이 안건에 기반(agenda-based)을 두고 정책추진을 실시함으로써

(Suehiro 2007) 기존의 연합정부 형성의 대가로서 기존의 군소정당들에 배분

되던 내각직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자 했다.

탁신은 2001년 선거에서 TRT가 확보한 의석만으로도 정부 구성이 가능

했지만, 다른 정당들을 포섭하는 ‘대연정 전략(grand coalition strategy)’을 통

해 파벌 지도자들을 분할통치 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제한시키고자 했다

(Ockey 2003).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TRT 하원의원들에게 매달 20만 바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태국 정

당 역사상 최초의 일당지배체제는 이전 시기의 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던 정

당들의 난립을 방지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탁신 집권기, 정부의 교체가 없다는 점에서는 표면적으로 안정적이었

다. 1997년 신헌법에서 하원의원들의 정당 교체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것

도 정당의 안정성 향상과 소속의원들에 대한 탁신의 통제 가능성에 긍정적

64) 차왈릿은 1995년 당시, 안보 기구(security apparatus)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군부

가 경제호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군부의 역할 확대를 꾀했

으나 경제위기로 실각했다. 2002년 차왈릿이 당수로 있던 신여망당(New Aspration 
Party)이 TRT와 합병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역할은 크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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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탁신 시기에도 연합세력의 교체 등 

정치적 이합집산은 지속됐다. 또한 여러 정치 파벌들이 권력을 공유하던 과

거에 비해, 탁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파벌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

중돼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졌다. 

TRT 내에 존재하는 파벌은 탁신의 직계파벌(약 100명), 사너(Sanoh 

Thienthong)가 이끄는 왕 남 옌(Wang Nam Yen) 파벌에 약 70명, 탁신의 여

동생인 야오와파(Yaowapha Wongsawat Shinawatra)가 이끄는 왕 부어 반

(Wang Bua Ban) 파벌에 약 70명, 방콕을 기반으로 한 파벌에 약 30명이 분

포돼있었다. 이들은 당직과 내각직의 분배를 두고 서로 경쟁했다(김홍구 

2008, 243).65) 가령 탁신의 고향인 치앙마이를 기반으로 한 왕 부아 반 파벌

은 TRT에서 가장 중요한 파벌로, 탁신의 내부자 그룹의 대부분의 멤버가 이

에 속했다. 왕 남 옌 파벌을 이끈 사너 티엔텅은 유명한 정당 브로커로, 주

요 정당을 옮겨 다니며 일명 ‘킹 메이커’로 활동했다. 그는 1990년대 반한과 

차왈릿 정부의 형성과 몰락을 좌지우지했는데, 주로 동북부 지방에서 큰 영

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탁신의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했고, 탁신의 중앙집

권화 시도가 구체화된 ‘CEO 도지사 계획’에 저항해 결국 이를 철회시킨 바 

있었다. 탁신은 비공식적으로 사너와 같은 구시대 정치인들을 불신했으나, 

사너가 탁신의 정치적 조언자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탁신 시기 태국의 

정치가 여전히 구시대 정치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었다(McCargo and Ukrist 2005, 81). 그러나 결국 사너는 TRT 내에서의 영

향력 하락으로 2006년 탈당하고 만다. 

TRT 내에서 사너의 왕남옌 파벌과 야오와파의 왕 부어 반 파벌의 갈등

은 일종의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2001년 야오와파의 파벌이 14개 내각

65) 이 외에도 말리논(Maleenont), 왕 파와낙(Wang Phayanak), 왕 람 따꽁(Wang Lam 
Takong), 촌부리(Chonburi), 부리 람(Buri Ram), 뽈 모 담(Phor Mod Dam), 퐁삭

(Pongsak) 파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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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배분받은 반면, 사너의 파벌은 13개를 배분받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

다. 특히 야오와파가 기반으로 한 태국 북동부 지역은 가장 많은 표가 몰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태국 내에서 가장 빈곤한 농촌지역으로 탁신의 표

밭이기도 했다. 그녀는 TRT의 북동부지역의 선거 홍보를 담당함과 동시에, 

지역의 하원의원 후보 선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야오와파는 

TRT의 핵심공약인 한 마을, 한 특산품(OTOP) 프로젝트의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해 파벌 내에서 자신의 위치

를 공고화시킬 수 있었다(McCargo and Ukrist 2005, 82).

뿐만 아니라 1997년 신헌법으로 제정된 비례대표제로 2001년 선출된 젊

은 하원의원들이 고위 정치인들의 친족이거나 개인적 친분을 맺고 있는 경

우가 급증한 것은 태국 정치에서 후원수혜주의의 지속을 잘 보여준다. 탁신

의 TRT는 정책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태국 정치사상 최초로 강력한 

일당지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방에 파벌을 지닌 유력한 정치인들을 영입하거나 정당을 병합하

기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

는 파벌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3) 사회통제의 가속화

탁신은 2001년 8월에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로부터 공직자 재산신

고에서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대법원에 고발당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탁신의 사면을 위해 140만 명의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재판을 1년 연기하자

는 주장이 나오는 등 막강한 민중적 지지 여론이 형성됐다. 탁신 또한 이에 

동조해 압도적 민중의 지지 보다 큰 정당성은 없다며 국가부패방지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탁신의 영향력 앞에 무력했다. 결국 2001년 헌법재판소는 탁신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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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혐의를 기각했고, 결국 두 기관의 존립 위상은 크게 약화됐다.  

이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탁신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열망은 발전을 

위한 사회통제도 용인케 하는 비민주적인 사회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는 싸릿 

시기에 군부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의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하겠다는 발전주의적 ‘사회계약’ 개념과 상당히 유

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는 이러한 싸릿 식의 사회계약 개념

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ewison 2003). 즉, 탁신은 싸릿 시

기에 형성된 사회계약을 변형시켜 빈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를 위해 

국가의 확대된 역할을 강조했다. 공공연히 싱가포르의 리콴유나 말레이시아

의 마하티르 등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지도자들의 유형을 내세우며, 경제발

전과 국익을 위해 정부와 야당,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Hewison 2005). 2003년 12월 태국 제헌절에 탁신이 “민주주의는 좋고 아름

다운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는 도구일 뿐이다. 

… 목표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행복과 국가적 진보를 이루

는 것이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밝힌 바 있는데(Kuhonta and Mutebi 2006, 

42), 이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한 것

과 맞물려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도 희생할 수 있다는 발전주의에 대한 

탁신의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 언론인들은 탁신의 CEO식 리더십과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통해 탁신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Bidhya 2004; 

Painter 2006, 32), 특히 탁신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정경유착을 통한 이익

추구, 소비주의에 입각한 경제 왜곡, 경제적 분권화의 실패와 중앙 집권화 

강화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Painter 2006, 37). 그러나 탁신은 오히려 자신

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지식인, 시민사회 운동가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 가령 

탁신은 돈세탁방지위원회(Anti-Money Laundering Organization)의 수장으로서

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밀리에 자신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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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론인들 247명 대한 은행구좌 조사를 단행하기도 했다.66) 또한 마약, 빈

곤,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자행

된 무자비한 인권탄압으로 국내외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남부의 무

슬림들과의 무력 대치는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음으로써 국내외에서 큰 비판

을 받았다.67) 탁신의 ‘민주적 권위주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는 결국 

사회 내 수많은 저항세력을 형성했다(Thitinan 2003, 278). 이처럼 탁신은 자

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재편에 골몰하는 한편, 재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반대 

및 견제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Kuhonta and Mutebi 

2006, 42).

탁신은 1997년 신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해진 총리의 권한과 민중의 지

지기반 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종종 제도화

되지 않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특성 위에 추진된 경제 발전 

정책은 수많은 부패 양상을 노출시켰다. 2005년 숙타나(Rakkiat Sukthana) 보

건부 장관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수완나품 신공항 건설 당시, 폭발물

탐색 장치 도입 과정에서도 수뢰혐의가 발생해 교통부장관이 사임하는 등 

부패 스캔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다. 또한 탁신의 부인인 포자만 

소유의 친 코포레이션이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에 주식을 

66) 타이 포스트(Thai Post)의 기자였던 수핀야 끌라나롱(Supinya Klanarong)은 2003년 

7월 16일, 탁신 시기의 그의 재산증식과 정부 개발사업 간의 관계에 파헤친 기사를 

게재해 탁신으로부터 4억 바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신 코포레이

션의 이익이 2001-2003년 사이에 무려 400억 바트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탁신은 결

국 패소했지만, 이는 자신에 대한 태국의 기성언론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

였다(Pye and Schaffar 2008, 51). 

67) ‘먀약과의 전쟁’에서 약 6만 명의 마약사범이 투옥되고 4만여 명이 자수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마약 조직의 뿌리가 제거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조직 소탕 과정에서 2,300여명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

해를 발생된 것이다. 또한 2004년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 발생된 폭력사태에서 정부

의 강경진압이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찬타나 완깨우(Chantana Wungaeo), 
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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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매각 수익을 올리고도, 편법을 동원해 부당하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

으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탁신과 이해기반을 달리했던 몇몇 자본

가들이 탁신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민주주의를위한민중동맹(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을 중심으로 반(反) 탁신운동이 시작됐다.68) 

이들은 탁신의 경제정책과 인권유린을 비난하던 시민사회운동세력을 포섭함

과 동시에 중산층의 보수성을 이용해 세력을 확산시켰다.

2. 국가-자본관계

1) 탁신정권의 경제정책의 특성

1997년 경제위기와 세계경제의 변동에 직면해 태국경제가 큰 민감성과 

취약성을 노출시킴에 따라, 탁신은 기존의 수출의존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서 동시에 국내경제기반을 확대해 기반을 확실히 다잡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드러냈다. 탁신의 국내경제기반 강화정책이 기반으로 삼은 계층은 주로 중소

기업과 농촌, 도시 빈곤 노동층이었다. 이는 도시의 일용노동자 가운데 높은 

비율이 농촌에서 상경한 빈농 출신이었고, 97년 경제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이 농업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높은 공공부채율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제공에 실패했고 태국사회는 당시 절대적 빈곤

계층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1997년 경제위기를 수

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구제금융 투입으로 인해 철저히 소외돼왔으

68) PAD의 구체적인 활동상에 대해서는 박주희(200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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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계화의 충격을 온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다. 

자신에 대한 대중의 압도적 지지 기반이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탁신은, 기존 정권들에서 등한시돼왔던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제공과 경쟁력 향상의 목표가 반영된 탁신의 차별화된 경

제정책은 ‘탁시노믹스’(Thaksinomics)라는 고유명사로도 불리는데, 명확한 개

념이 있는 것은 아니나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기업

적 측면에서다. 탁신은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총리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때문에 강한 리더십과 의

사결정에서의 결단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CEO적 마인드에 근거한 국가

경영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킨다. 둘째, 전략적 측면이다. 모든 

정부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의무, 목표를 추진하고 이를 제3자에 의해 

평가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중노선 정책(dual-track 

policies)69)을 의미한다. 지방에서의 소규모 사업(community business)에 기반

한 민생경제(grass-roots economy)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배양한

다는 것이다(Suehiro 2007). 즉, 민생경제 수준에 기초한 국내 활동의 강화

와, 국내경제와 세계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균형적인 발전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

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Thai Rak Thai Party Policy; Brown and 

Hewison 2005, 359에서 재인용). 

한편 탁시노믹스 추진 과정상의 주요 목표는 시기적으로 세 단계로 옮아

왔다. 첫째,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단계이다. 정부정책을 통해 

69) 이중노선 정책은 2001년과 2002년에는 풀뿌리 경제를 장려하는 인민은행의 설립

을 통한 신용확대, 농가부채 유예, 30바트 의료보험 정책 등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부터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National 
Competitiveness Plan)과 사회복지정책으로 그 중심이 옮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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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의료비나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금융기관을 통한 신용확대

를 바탕으로 소비를 증진시키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이중노선정책 

추진 단계이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국가가 자본과 산업에 대해 통제를 하는 

가운데, 빈민이나 농촌 등 경제적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는 정

책, 서민들의 소비에 기반을 둔 내수증대 전략을 추진한다. 동시에 대외적으

로는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수출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개

방화된 국제경쟁체제에서 국제화된 국내자본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소비 진작을 통한 유효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

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로 대표되는 

사회기반시설 주도 성장과 자본주의의 심화의 시기이다. 탁신은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IMF의 재정지출 억제 요구에 의해 중단돼왔

던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Pasuk 2003, 4-8)

2) 국가 행정조직 개혁

탁신은 기존 관료들의 로비행태나 관료적 형식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체

제 속에서 태국 기업들의 활동 및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행

정체제 개혁을 추진했다. CEO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추진된 개혁은 제도와 

의식을 포함한 폭넓은 것이었는데, 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개선, 고객 

만족, 권한 이양 등을 내걸었다. 태국의 관료제는 철저한 위계질서와 후원수

혜적 관계, 파벌주의로 점철된 비효율적 구조로 이뤄져 있었기에, 관료조직

의 기능적 합리성은 조직 구성과 행위의 주요 원리로 작동되지 못했다. 

1960부터 이후부터 기술적 합리성에 의해 운영돼오면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NESDB, 예산청, BOT와 같은 거시경제입안기관들 또한 1997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에 대한 취약성(Nukul Commission 1998, 

169-172)을 드러내면서 관료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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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럼에도 불구, 정당들의 불안정한 연립과 우유부단함 속에 관료들은 

정책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때문에 탁신의 관료제 개혁

은 민주당의 추언 내각에서의 개혁 실패와 관료사회의 비합리성에 불만을 

느낀 대중들에 큰 관심을 받았다(McCargo abn Ukrist. 2005, 5). 

1988년 찻차이 내각 집권 전에는 관료(군부, 민간 관료)들의 영향력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증대

됨에 따라, 군부 주도의 국가 관료와 자본가 출신 정치인들의 분쟁이 촉발됐

고, 이것이 1991년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찻차이 내각 당시에도 

정당의 통제 하에 정책팀을 조직하는 등 고위 관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찻차이 내각의 개혁에 반발한 관료들의 지지에 의해 91년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도 관료제 개혁은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나 탁신 집권기에 관료제 개혁이 급진전될 수 있었다. 탁신은 지속

적으로 기업가적 마인드를 강조함으로써 관료제의 문화와 지위를 변화시키

고자 시도했다(Pasuk and Baker 2002a). 2001년 선거에서 TRT의 압승으로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당이 된 것은 의회 내에서 기술관료들의 정

치적 영향력 감소와 무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태국 정치에서 

관료 세력을 추동하는 정당으로 인식돼왔고, 민주당 출신의 총리 추언(Chan 

Leekpai)은 대표적인 기술관료이기도 했다. 2001년 선거 당시, 탁신은 의도적

으로 추언의 관료제 이미지와 혁신적인 기업가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대조

시켜 추언을 비판하곤 했다(Pasuk and Baker 2004, 77). 

2002년 10월 탁신은 관료제의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위해 14개의 부처를 

20개로(관광 체육, 문화, 사회발전과 인간 안보, 에너지, 천연자원-환경, 지식

과 통신기술 관련 부서) 증설했다. 고위 관료들이 정책 형성 체계에서 큰 역

할을 보유했던 기존의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탁신은 많은 수의 고위 관

료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특히 탁신은 기업 인사 방식과 유사하게, 

고위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정 자리에 어떤 인사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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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것인지 또한 직접 결정하곤 했다(Painter 2006; Bidhya 2004). 

개혁은 지방 차원에서도 이뤄졌다. 주요 정당의 정치인들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방콕의 금융, 산업가들에게 의존했고 그 결과 1980년

대부터 지방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지방 기업가 출신

의 정치인(local boss politicians, 짜오 포)들은 자금을 후원하고 지방에 정당

조직을 만듦으로써 방콕에 기반을 둔 정당들에 있어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뒤 장관직을 얻기 위해 

정당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체계에 협조해왔던 고위관료들

은 짜오포들의 영향력과 관료적 권력, 부패를 분쇄하기 위해 실시한 탁신의 

관료제 개혁 프로젝트에 극렬히 저항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TRT는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선출된 정부와 관료, 군부 등 행정조

직 전반에 걸친 관계를 재조정했다.70) 

그러나 탁신의 관료제 개혁은 기존의 관료제적 절차와 구조 변형을 통한 

관료들의 영향력 제거와 정치적 통제를 가능케 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 위한 사전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Painter 2005). 가령 탁신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정치인 보다는 주로 관료들의 위법이나 과실 파악에 열을 올렸는

데, 기술관료들과 개혁주의적 성향을 지닌 인사들은 이러한 탁신의 내각직 

70) 탁신은 집권 이전부터 이미 혈연, 친족관계, 학연을 통해 군부와 경찰, 고위관료들

과 긴밀하고도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탁신 자신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막

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것이 탁신의 친나왓 그룹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1987-88년 군 사령관이자 1996-97년 총리였던 차왈릿은 탁신의 군부 내 중심적 인

맥이었고, 탁신 시기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뿐만 아니라 탁신은 자신의 사촌인 

차이싯(Chaisit Shinawatra)을 군사령관으로 고속 승진시키는가 하면, 사관학교 동기

들의 경찰 내 지위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했다. 또한 탁신의 처남인 솜차이 웡사웟

(Somchai Wongsawat)은 2008년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리를 

지냈다. 탁신의 군부와 경찰 조직에 대한 영향력 확장 시도와 이들 기관의 재정치

화 과정에 대해서는 맥카고와 우크릿(McCargo and Ukrist 2005, 121-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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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간섭 시도에 공공연히 저항하기도 했다(McCargo and Ukrist 

2005). 또한 정부 부처의 확대는 TRT 내의 측근들에 대가로서 제공하기 위

한 목적도 있었다. 

탁신의 관료제 개혁으로 기존의 태국의 관료정체가 크게 완화되고 선출

된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특히 모든 권한의 중심은 총리로 집중됐

고, 정책결정에서 탁신과 정당의 통제는 특히 경제정책 입안기관에서 도드라

졌다. 1990년대 이전, 군부지배 하에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했던 경제

기관들 또한 총리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됐다(<그림 3> 참조). 탁신은 

대학이나 동료들의 회사에서 인재를 선발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기업에서 인

재를 채용하기도 했다. 탁신은 자신의 누이, 자신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솜낏

(Somkid Jatusripitak), 기업 동료 등 5-6의 멤버로 이뤄진 내부 그룹(inner 

economic cabinet)을 형성해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3>을 보면 

TRT와 탁신 측근의 내부그룹, 특정 기업들이 탁신의 경제정책 형성에 영향

을 미치고, 이것이 재무부에 전달되는 구조가 잘 드러나 있다.

<그림 3> 탁신 행정부에서의 주요 행위자와 정책결정과정

출처: Suehir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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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이 2001년 5월, 이자율 논쟁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BOT

의 개혁을 주도했던 총재 짜뚜몽꼰(Chatumongkhon Sonakul)을 해임한 것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탁신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사적 이해와 

연관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강한 개혁의지를 지녔던 짜뚜몽꼰이 

BOT 총재로 임명될 당시, 많은 이들은 BOT의 명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했다. 그러나 짜뚜몽꼰은 탁신의 태국자산관리공사(TAMC: Thai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설립 계획에 반대한데 이어, 높은 이자율을 

주장했던 탁신과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해임됐다. 탁신은 이후 자신의 정치

적 측근인 쁘리디야똔(Pridiyathorn Devakula, 2001.5.31-2006.10.6)을 BOT 총

재로 임명했다. 쁘리디야똔은 탁신의 의지를 반영해 결국 이자율을 높였다

(Montesano 2002, 95). 또한 그간 BOT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돼오던 통화

정책 결정이 재무부에 의해 직접 관리됨에 따라 총리의 입김이 작용될 여지

가 더욱 커졌다. 나아가 탁신의 경제, 재정정책에 반대했던 BOT, 상업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고위관료들이 교체됐을 뿐만 아니라, 타이항공과 태국 자산

관리공사(TAMC) 등 기업 경영구조에서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던 국

영기업의 수장들이 해고됐다(White 2004, 116). 

탁신이 1997년 경제위기와 관계된 인사들을 정관계에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유추될 수 있다. 2004년 탁신 집권기 내무장관에 임명된 타농은 

좋은 사례이다. 1997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바트화 폭락으로 많

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탁신의 친나왓 그룹의 손실은 경쟁사

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교롭게도 바트화 변동환율제를 

고안한 타농은 1986년 태국군인은행(TMB)에 재직했을 당시, 탁신의 기업에 

외환대출을 제공했었고, 친나왓 그룹의 외환담당 고문으로도 근무했으며, 탁

신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손실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었다(파숙․베이커 2009). 

기획원(planing board)으로서 시작된 NESDB는 명목상 그 역할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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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탁신의 측근으로 구성된 내부자 그룹(inner 

economic cabinet)의 사무국으로서 전환됐다(Pasuk and Baker 2002b, 68). 탁

신에 의해 TRT의 정당 강령과 재선 전략이 국가 계획의 큰 틀로 고착됨에 

따라, 기존에 총리실 산하에 있던 NESDB가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을 기획, 

수립하던 이전의 역할을 줄이고 신규전략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받음에 따

라 그 역할과 능력이 감소됐던 것이다(Doner 2009, 138; Painter 2005, 11). 

이에 따라 NESDB가 예산책정(budgeting), 계획 입안(planning), 실행 감독

(performance monitoring)의 측면에서 보였던 효율성 또한 크게 제약받았다. 

탁신은 예산에 대한 종합적 통솔권을 폐지해 정부기금에 대한 장권들의 

권한을 확대해 예산청 또한 축소시켰다. 총리를 의장으로, 재무부 장관, 예산

청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신설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자신들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기술관료 등에 

의해 집행돼왔던 예산청의 예산 배정 및 확정 권한을 크게 축소시켰다

(Painter 2005, 10). 뿐만 아니라 지방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성 자

금(discretionary funds)71)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기도 했다. 

3) 자본과의 관계

탁신은 조직화되지 않은 절대 다수의 대중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정권의 

기반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동시에 탁신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타격

을 받은 국내자본들로 하여금 기존의 영향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

다. 자본가의 정계 진출은 탁신이 처음은 아니었으나, 최초의 재벌 출신 총

리인 탁신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던 탁신 이전 시기의 국가

에 대한 자본의 반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TRT 창당 당시 태국 최대의 기

71) 특수성 자금(discretionary funds)은 지역의 급변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

로, 유동적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특수자금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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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 짜런 폭판 그룹(Charoen Pokphand Group, CP)과 방콕은행, 방콕 메트

로폴리탄 은행 등 자본의 큰 지지를 받았다. 특히 민주당의 금융개혁에 불만

을 가졌던 방콕은행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탁신의 TRT로 돌아

섰다. CP그룹 등 거대 기업들은 군부 등 보수세력이나 관료 정치인들보다 

탁신과 같이 경제와 사업을 이해하는 인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TRT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탁신을 지지했다(Pasuk and Baker 2004, 70). 

탁신의 친자본적 태도는 내각 구성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다

섯 개 주요 부처가 이동통신 부문 후원자들을 포함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에

게 할당됐는데, 자스민 그룹의 대표인 아디사이(Adisai Bodharamik)를 상업부 

장관에, CP그룹의 정치적 대표자인 피딱(Pitak Intarawitayanunt)을 부총리에, 

CP그룹의 회장 타닌의 사위 와타나(Wattana Muangsuk)를 상업부 장관에, 

TV채널 3을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복합기업체 BEC World의 쁘라차(Pracha 

Maleenont)를 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Kitti 2007, 881).72) 

내각에 측근을 배치하는 경향은 집권2기 더욱 심화됐다. 

거대 자본가 출신인 탁신의 기업 경영 노하우와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는 태국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탁신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02년 3월 총리와 경제부 장관, 태국 산업

연합, 은행인 연합회, 무역협회로 구성된 국가협의위원회를 창설해 폭넓은 

공사 협의체를 공식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Lauridsen 2008), JPPCC 또한 매우 드물게 개최(Doner 2009, 139)되

는 등 탁신 시기의 국가와 자본 간의 협의체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탁신은 2001년 선거 당시 중앙집권화된 국영자산기업을 설립해 국가 주

72) CP그룹은 탁신 집권기 많은 정치, 경제적 후원을 받았다. 탁신의 농업진흥정책으

로 농촌에 많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업기술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농업재벌인 

CP그룹의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CP그룹의 29개 주 생산물 및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5-10년간 감면하는 등의 특권을 부여했다(Pye and Schaffa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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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01년 10

월 금융기관개발기금(FIDF)을 통해 설립된 태국 자산관리공사(Thai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이하 TAMC)는 7,320억 바트에 달하는 시중 상업

은행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2003년 말까지 이들 중 97%를 

정상화시켰다. TAMC의 설립은 경제위기 당시 민주당이 높은 위험성으로 인

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었다. 금융기관개발기금(FIDF)의 부채를 

재정화하고(debt fiscalization)과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개혁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뿐

만 아니라 채무를 진 기업과 은행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보고, 회계 방식에 

따라 재정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던 것은 추언 정부 때 도입

됐던 방식에서 한층 더욱 완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TAMC는 여전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가령 탁신의 측근이었던 푸짯간(Manager) 그룹의 쏜티(Sondhi Limthongkul)

는 국영 끄룽타이 은행으로부터 부채의 1/4을 탕감 받았고, 차왈릿과 관계된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채의 50%를 감면받았다. TAMC는 TRT와 관계된 기업

들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등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투명성

을 결여했고, 이는 결국 TAMC 회장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파숙․베이커 

2009, 158-159). 뿐만 아니라 채무를 진 기업과 은행들에게 자유재량에 의해 

보고 및 회계 방식을 선택해 재정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언 정

부 때 도입됐던 방식에서 더욱 완화된 것이었다(White 2004, 116). 탁신은 

또한 BOT총재가 지닌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범죄 조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해, 금융위기 당시 범법행위로 기소, 연루된 56개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

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거시경제기관에 대한 개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에 추진된 금융자유화 이후, 재무부와 BOT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갈등이 심화됐고, 거시경제기관들 간의 응집성 저하와 국가능력의 감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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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기 때문이었다. 2000년 10월 중앙은행의 권한을 증강시키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재무부에서 BOT로 이관하는 법안의 초안이 통과됐다. 

이는 당시 민주당의 내각 해산으로 표류하다 재논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탁신 시기 진행된 국가 금융기관 개혁은 궁극적으로 총리의 영향

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금융자본과 BOT에 대한 탁신의 장악 

의지는 금융기관 감시감독법 제정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006년 

초, 재정정책국과 재무부는 탁신 정부의 지지 하에, 이전에 여러 기관들로 

분산돼 비효율을 낳았던 금융기관 감시 권한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은 금융감독기관(FSA: Financial 

Supervisory Agency)이 담당하고, 재무부에 의해 해당 기관의 수장이 지명되

는 구조였다. 이는 BOT 등 여타 관련 기관들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

이었던 반면, 총리의 통제 하에 있던 재무부의 권한 확대를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력이 이미 탁신 1인에 집중돼있었고, 재무부 장관 또한 탁신

의 측근에 의해 임명된 상황에서 재무부의 권한 강화는 거시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탁신의 정치적 입김의 강화를 의미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조치가 BOT의 독립성 훼손임을 거듭 강조했다(Painmanakul 2010, 282). 

2006년 탁신이 실각한 후 구성된 과도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직과 부총리직을 

맡았던 방콕은행의 꼬싯(Kosit Panpiemras) 또한 금융감독기관(FSA)에 반대

했으며, 탁신에 의해 임명된 BOT 총재 쁘리디야똔 또한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쁘

리디야똔은 탁신이 축출된 이후 과도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에 임

명됐고, 이후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탁신은 시중 상업은행들과 우호적 관계를 줄곧 갈등을 겪었다. 금융부

문,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시중 상업은행들에 대한 탁신은

의 부정적 태도는, 선거기간 동안 1997년 경제위기 당시 민주당이 금융부문

의 보호에만 관심을 가진 채 실물부문을 경시했다고 비난한 데서 잘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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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탁신이 집권 후 가장 처음 만난 것은 시중 상업은행들이었는데, 이는 탁

신이 이자율 마진의 확대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탁신은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예대이자율 차이를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조했다. 그러나 상업은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상원의원들은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약화와 손실을 우려해 이에 반대했다. 

결국 이 법안은 예대율 마진을 5%로 결정해 통과됐다(Painmanakul 2010, 

279-281). 이처럼 상업은행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영향력의 감소를 경험했

지만, 여전히 태국경제의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었다.

탁신은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신용확대 추진과정에서도 시중 상업은행들

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탁시노믹스는 신용대출 할당에 있어 정부의 역할

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큰 차별성을 보였다. 1인당 

GDP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바트화는 상당히 안

정돼 있었다.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태국의 성장률은 

평균 4%를 유지했다. 또한 국내 투자율도 다시 반등했고 경제는 다시 회복

세를 타기 시작했다(Hicken 2006b, 6). GDP의 57.6%였던 재정 적자가 2003

년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거시경제적 안정이 달성되자 탁신은 신용 확대에 

의해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16개의 국가기구를 민영화해 시장에 더 많은 유

동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용의 확대를 촉진했다.73) 재무부 장관이 상업은행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영은행이 대출 제공에 있어 적극적

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1997년 위기 이후 태국 은행들은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사업팽창을 중단하고, 은행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도드라졌다(Suehiro 

2002, 9). 경제위기 당시 크게 위축된 상업은행들은 체제 정상화를 위해 의

73) BOT는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좌를 보관하면서 매년 경상예산의 25%까지 무담보

로 정부에 대해 단기융자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 증권 및 국채 인수도 시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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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10억바트 2000 2001 2002 2003

전체 신용 5,962 5,687 5,892 6,145

<전체 신용 백분율%>

국가기관 15 17 18 19

끄룽타이 은행 12 12 14 16

기타 상업은행 65 63 64 60

기타 8 7 4 5

<순수 변화비율>

국가기관 38 39 38

끄룽타이 은행 -4 73 58

기타 상업은행 -101 -75 -19

기타 -33 -88 23

* 국가기관은 GSB, GHB, BAAC, EXIM, IFCT, SIFC 포함. 
** 기타는 금융회사, 증권회사, 부동산은행, 생명보험회사 포함. 

출처: 파숙․베이커 2009. pp. 157.

<표 9> 2000-2004년 전체 은행 신용대출

도적으로 대출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었다. 시중은행들에는 예금이 넘쳐났으나 

은행들은 대출에 소극적이었고, 잉여자본은 해외에 투자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이자율도 낮았고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했음에도 불구, 태국 은행들의 

신규대출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정부는 시중 상업은행과 특수 금융기관들의 낮은 이

자율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상업은행들은 좀처럼 기업부문 대출을 확대시키

지 않았다. 상업은행과 국영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BOT와 재무부는 포괄적인 중소기업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업은행들에게 1년에 두 번씩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대출을 확대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

러나 대출 확대비율은 2001년에는 불과 0.5%, 2002년에는 2.7%, 200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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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가하는 데 그쳤다(Lauridsen 2008, 7; 파숙․베이커 2009, 155).  

결국 탁신은 자신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

관74)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전체 신용비율에서 정부은행이 차

지하는 비율은 2000년 말 27%에서 2003년에는 35%까지 상승했다(Pasuk 

and Baker 2004, 110-111). 정부저축은행(Government Savings Bank)75)을 동

원해 100만 바트 상당의 마을금고를 조성하고자 했고, 정부저축은행 내에 소

액대출을 위한 인민은행(People’s Bank)을 설립했다. 인민은행을 이용하기 위

해서 대출자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담보대

출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 마을, 한 특산품(One Thambon One 

Product: OTOP)’76)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이 사업에 신청한 6,340개 

마을들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정부 금융기관들을 강제했다. 뿐만 아

니라 농업은행(BAAC)77)은 농가부채 유예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을 뿐만 아

니라, 지방행정조직과 기업들에게도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됐다. 

그동안 태국은 중점사업과 대기업에 대해 보다 우선적으로 자금배분을 

시행하는 정책금융제도를 시행해왔고, 비우선 분야, 중소기업, 영세기업은 금

융시장으로부터 배제돼왔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농업을 위해 은행을 

74) 정부계 금융기관으로는 정부저축은행(GSB), 농업농협은행(BAAC), 산업금융공사, 
정부주택은행(GHB),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개발은행이 있다. 

75) 1946년 설립된 정부저축은행(GSB: The Government Savings Bank)은 전국의 지점

망을 통해 소액예금을 흡수해, 민간저축을 기초자금으로 국가재정자금을 공급한다. 

76) 그러나 2005년 중반 이후, OTOP는 그 열기가 점차 시들게 돼 주춤해지면서 동력

을 상실했고, 태국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었음이 명확해졌다(BP 
Mid-Year Economic Review 2005, Section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77) 1966년 설립된 농업농협은행(BAAC: Bank for Agriculture & Agricultural 
Cooperative)은 예금, 정부, BOT, 해외에서의 차입을 기초자금으로, 농민과 농업협

동조합에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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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주로 지주나 지방상인 등 비(非)제도금융을 

이용해왔다(권경덕 2006). 1987년 BOT는 시중은행들에 농촌과 SME에 대한 

대출 비율을 늘릴 것을 의무화했다. 각 은행들에게 대출비율을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예금액 대비 최소 14% 수준으로, SME에 대해서는 6% 수준

을 유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6년 BOT 통계에 의하면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비율은 1991년에 7%에서 1996년에는 2.7%로 하락했

다. 이는 대출요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농업계와 중소

기업에 대한 기존 상업은행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Cook 2008, 55).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회사 및 구입자들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국가주택은행78)과 국가저축은행79) 또한 정부로부터 중

소기업에 대한 대출확장의 요구를 받았다. 파숙은 이로 인해 민간 상업은행

들과 국책은행들 간에 불가피한 경쟁관계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

라 탁신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거부한 은행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배제도 서슴지 않았고, 은행들과 협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반면 태국군인은행은 와유왁 펀드(Vayupak Fund)의 형성으로 한 정부

의 부채 지원을 통해 큰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McCargo and Ukrist 2005, 

221). 탁신이 자신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적 의도로 국책

은행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평가체계가 없었던 것은 금융기관 부실

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었다.80) 뿐만 아니라 탁신은 국내 부채에 기반해 추진

된 이러한 경제 프로그램(domestic debt-financed economic programs)에 비판

적인 고위관료들과, 타이항공과 TAMC 등 기업 경영구조에서 엄격한 원칙을 

78) 1953년 설립된 정부주택은행(GHB: The Government Housing Bank)는 일반예금 및 

정부차입 등을 기초자금으로 해 개인주택자금의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79) 1946년 설립된 정부저축은행(GSB: The Government Savings Bank)은 전국의 지점

망을 통해 소액예금을 흡수해, 이러한 민간저축을 기초자금으로 해 국가재정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80) 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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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하려 했던 국영기업의 수장들을 교체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태국은 상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상업은행에 크게 의존했고, 그 결과 이들 은행이 정치적 보호와 우호적 대우

를 제공했다.81) 1990년대 태국의 주요 상업은행과 국가는 휴이슨(Hewison)의 

표현대로 일명 애증의 관계였다.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은행부문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돼 있었고, 국가 또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요 

상업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유착관계를 통해 재무부 등에 (비)공식적 네

트워크를 지니고 있었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 개별 은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구제 사례가 32회에 달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요 상업은행과 

기업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1997년까지 상당히 중요하게 남아있었다. 그

러나 자본시장 자유화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시중 

상업은행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호황으

로 등장한 신규 기업가들로 인해 경쟁의 수준이 강화됐기 때문이었다. 

시중 상업은행의 영향력 감소는 1997년 경제위기의 결과이기도 했다. 태

국정부는 경제위기를 위한 개혁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해외자본에 대한 

소유지분을 완화하는 자유화조치를 시행했고, 해외자본은 은행부문에서 가장 

극적인 팽창을 보였다. 2002년 말에 해외자본 소유의 납입자본 비율이 

38.0%에 해당했던 반면, 은행부문 상장기업에서 외국인 주식은 50.6%에 달

하는 등, 외국인 자본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의 소유지분이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은행도 4개로 증가했다(Dixon 

2004, 49). 상위 4개 은행 또한 여전히 주요 가문에 경영권이 통제됐지만, 

외국인 소유지분은 태국 농업은행(49.98%), 방콕은행(49%), 싸얌 상업은행

(49%), 아유디야 은행(40%)으로, 거의 50%에 육박하게 됐다(Dixon 2004, 

53-54). 

1997년 15개의 상업은행 중, 단 1개사만이 국영은행이었던 데 반해, 

81)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콕은행(Bangkok Bank)을 참조(Ukris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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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12개사가 운영 중이었으며 이들 중 4개가 외국계 소유이고 2개

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전에 12개 은행이 특정 

가문의 소유였다면, 위기 이후에는 그 수가 3개(방콕은행, 태국농업은행, 아

유디야 은행)로 급감했다. 때문에 상업은행들은 1997년 위기 이후 소유지배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정치 자금을 이전처럼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

했다(Kitti 2007, 885-886). 물론 은행부문에서 해외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확

대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특정 가문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업은행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꺾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기 이후 소유지

분 구조가 다양화되기는 했으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대 상업은행에서는 

오히려 소수 가문에 의한 지배경영구조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었다(Thanee 

and Pasuk 2008, 253).

물론 탁신과 상업은행의 관계가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1996년 민

주당 정부에서 부총리를 맡았을 당시에는 방콕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프로

젝트 추진 과정에서 싸얌 상업은행 등 기타 은행들과의 협조 속에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며, 싸얌 상업은행의 전무이사인 올란(Olarn Chaiprawat), 싸얌 

씨티 은행의 쏨(Som Jatusriphitak)82), 태국군인은행의 타농(Thanong Phitaya)

은 당시 탁신을 지지했던 대표적 은행 측 인사들이었다(Ukrist 1998, 71-72). 

그러나 집권 후 탁신은 이전 정권들과 달리 상업은행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

는 TRT의 후원 기업의 변화에서도 현격히 드러나는데, TRT는 선거자금 확

보과정에서 주로 거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던 반면, 시중 상업은행에는 거

의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다(Kitti 2007, 885-886).

또한 탁신의 대중주의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과정에서 시중은

행 대신, 끄룽타이 은행, 정부저축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됨

에 따라, 태국 금융기관의 총자산에서 정부계열 금융기관의 비중 확대됐다. 

이러한 국책은행에 대한 의존은 2002년에는 1,830억 바트에서 2003년에는 

82) 쏨의 남동생은 탁신 시기 재무장관을 지냈던 솜낏(Somkid Jatusriphita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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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억 바트로 크게 증가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상업은행들이 압도적 

영향력의 회복을 꺼려했던 탁신은 때문에 은행 대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이는 탁신의 주요 측근들이 상장기업에 이해관계를 지닌 결과

이기도 했다. 결국 탁신 시기 태국 경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은

행자본주의는 더욱 더 쇠퇴하고, 통신, 미디어, 부동산 등 탁신과 주변 관계

자들의 이해관계와 깊이 관련된 부문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됐다. 

금융부문에도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탁신과 그의 측근들은 소비자극

을 위한 경제 정책들을 통해 부수적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탁신은 신용에 

기반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의 나이제한을 완화했다. 당시

의 낮은 이자율과 정부의 신용확대 정책으로 저가 금융서비스가 큰 호황을 

누렸다. 2003년 12월 친 그룹은 싱가포르 개발은행(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과 합작해 캐피탈 오케이(Capital OK)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했

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 개발은행의 금융지식과 친 코포레이션의 고객기반이 

결합돼 개인대출, 할부구입,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04년 초,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이 지적되자 BOT는 신용카드발급 조건 강화를 

천명했으나, 실제 발표된 내용은 당초 계획된 엄격한 규제에서 상당히 완화

된 것이었다(파숙․베이커 2009, 289-290).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정책들이나 국책사업 등을 통해 탁신을 

중심으로 한 측근에게 노골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배당되기 시작하자, 초기 

탁신을 지지했던 자본가들은 탁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CP그룹의 타

닌(Tanin Jiervanond)은 탁신에 적대적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탁

신의 CEO식 리더십과 경제정책을 통해 기존의 왕실 네트워크(Network 

Monarchy)83)를 축소시키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경제적 네트워

83) 탁신과 국왕과의 갈등도 쿠데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으로 왕실은 빈

민구제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왔고, 이것이 왕실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키

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탁신의 농촌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왕실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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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형성해 군부, 관료, 왕실 등 태국의 전통적 권력층들을 소외시켜왔다. 

이러한 새로운 네트워크는 기존의 왕실 네트워크와 충돌할 여지가 다분했다. 

특히 탁신의 막대한 자산과 영향력은 군부와 군주제의 이해를 침식하며 

갈등을 빚었다(McCargo 2005, 499; Connors 2005, 366). 왕실 재산을 관리하

는 왕실자산관리국(CPB: Crown Property Bureau)은 싸얌 시멘트사(Siam 

Cement Company)와 싸얌 상업은행의 지분을 포함해 20억에서 80억 달러 규

모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탁신이 왕

실 소유인 싸얌 상업은행의 인수합병(M&A) 시도를 무력화시킨 사례도 왕실 

자본과의 갈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1980년대 말 통신사업을 위해 태국

군인은행(TMB)의 타농과 긴밀히 유착 관계를 맺어왔던 탁신은 TMB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다 1997년 위기로 TMB84)가 위기에 빠지자 탁신은 

2000년 20억 바트를 투자해 지분의 7-8%를 취득했다. 그러나 은행의 위기는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고, 방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다 2004년 싸얌 상업은행이 몇몇 시중 은행을 흡수해 초대형 금융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TMB를 합병하고자 했으나, 재무부 장관인 수짯

(Suchart Jaovisidah)이 TMB와 산업금융부(IFCT), 싱가포르 개발은행의 합병

을 먼저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TMB는 합병 속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

할 수 있었고, 탁신 또한 2-3%의 은행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파숙․베이

커 2009, 294-295). 

우크릿과 맥카고는 전 총리이자 현 추밀원장인 쁘렘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네트워크(Network Monarchy)에 대항해 탁신이 철저

민구제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게 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Network Monarchy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McCargo(2005)를 참조. 

84) 탁신 시기에는 추언 정부 때 IMF의 제언에 의해 추진된 은행 자본화 수준 제한

(level of capitalization) 조치가 완화돼 방콕은행과 태국군인은행은 탁신 정권 하에

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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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신이 중심이 돼 새로운 정치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는지를 밝

히고 있다(McCargo and Ukrist 2005, 209-247). 특히 쁘렘은 태국 최대의 은

행인 방콕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오랜 기간 방콕은행의 소폰파닛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독재 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의 리더인 솜밧

(Sombat Bunngamanong)이 방콕은행의 본사 앞에서 쁘렘을 겨냥해 예금 철

회 시위를 한 것은 각각 신(新)-구(舊) 엘리트를 대표하는 탁신과 쁘렘의 각

기 다른 자본의 지지기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85) 

탁신 시기에 금융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이 진척될 수도 있었으나, 

탁신의 집권 기간이 쿠데타로 마감됨에 따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다(Zhang 2007, 364). 탁신의 퇴각 후, BOT와 재무부의 규제 권

한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태국의 금융 정치(financial 

politics)는 예전의 패턴으로 다시 복귀했다. 즉, 선출된 정치인에 의해 배타

주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친-은행적 정책이 다시 추진됐기 때문이었다

(Pepinsky 2011, 21-22). 대형 상업은행들은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된 후 경

영상황이 개선되면서 다시금 예전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반면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대출규모 감소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계룡․손승호 외 2010, 38). 

85) 그러나 왕실 네트워크와 탁신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식화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 이는 태국 사회에서 왕실이 지니는 특수한 지위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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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태국의 국가-자본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특징 비교

1. 국가-자본 관계의 역사적 변화

1950년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돼 경제발전의 주체로 성장해온 

태국의 자본가 계급은 1960-8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 환경이 변화함

에 따라 기존의 국가 중심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로 이동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이러한 공생관계를 다시 갈등관계로 전이시켰다. 권위주의의 쇠퇴 과정에서 

증대한 자본가들의 영향력은 태국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

던 것이다. 

Ⅰ Ⅱ Ⅲ
정치

체제
군부지배

문민

정부
군부지배

문민

정부

군부

지배

문민

정부

탁신

집권기

연도
1932

~1957
1957

~1973
1973

~1976
1976

~1980
1980

~1988
1988

~1991
1991

~1992
1992

~2001
2001

~2006

시대

구분
관료지배체제 준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자본
관계

후원-수혜관계
후원수혜관계와 

대리인의 혼합

대리인과 

직접참여의 혼합

직접

참여

<표 10> 태국의 시대별 국가-자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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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니와 파숙(Thanee and Pasuk 2008, 253-256)은 자본의 정치 관여의 유

형으로서 ‘후원-수혜’(Clientage), ‘대리인’(Agency), ‘직접 참여’(Participation)

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태국에 적용시켜보면, 시대 순으로 세 

유형이 점차 이동해온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는 자본의 정

치참여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확대돼 온 경로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1932년 입헌혁명 이후부터 1973년 제1차 민주화 이전까지 태국의 국가-

자본관계는 첫 번째 유형인 ‘후원수혜적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로 범

주화될 수 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위계적 사회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된 개념으로,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관계이다. 스콧

(Scott 1976)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정치적 부패의 원인을 이러한 후원수혜적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후견인과 수혜자가 양자의 관계를 통해 물

질적, 정신적 혜택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호혜성을 보이지만, 그 관계가 불

평등하다는 점에서는 일방적이다(서창녕 1993). <표 11>에서 볼 수 있듯, 후

원수혜적 관계는 호혜성, 자발성, 평등성, 등가교환성, 동시성을 지니는 ‘상

품교환관계’와, 그 대척점에 있는 ‘지배-피지배 관계’의 중간에 위치한다. 

특징 호혜성 자발성 평등성 등가교환성 동시성

상품교환관계 ○ ○ ○ ○ ○
후원-수혜적 관계 ○ ○ X X X

지배-피지배 관계 X X X X X

출처: 서창녕 1993.

<표 11> 사회적 관계의 유형과 특징

이러한 후원-수혜적 관계 하에서 자본(business group)은 직접적으로 정

치에 참여하지 않으나, 정치인에 의해 보호받고 의존한다. 동시에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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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본가들을 대신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후원자가 복수의 

수혜자를 지닐 수 있고, 오롯이 후원자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본가의 정치적 종속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독

재적 가부장주의’(despotic paternalism)로 명명되는 싸릿의 발전독재 기간 동

안에도 군부 및 민간관료의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그 반대급부로서의 기업 

이사회 등의 진출이라는 특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군부의 

정치적 리더십 위에 민간 엘리트의 전문성과 정책적 자율성이 결합됐다. 특

히 이 시기 관료들은 태국 토착 귀족출신인 경우가 많았던 반면, 자본가들은 

주로 화인이었는데, 인종적으로도 두 집단의 신분 구분이 어느 정도 뚜렷했

던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유형인 대리인(Agency)은 자본이 정치에서 자신들을 대표해 하

원의원이나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을 파견하는 체제이다. 이 경우, 

자본은 집권 후 고위직에 올라 자신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

을 물색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내각직을 맡은 분슈가 그 대표적이다. 특

히 1970년대 이후 자본가의 영향력이 향상되면서, 효율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안정적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등의 

현상이 목도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의 관료 집단과 기업가 집

단의 분리된 정체성이 1960년대 이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즉, 화인 자

본가와 토착 귀족출신 관료들이 혼인관계나 합작기업의 형태를 통해 협력하

는 가운데 두 집단의 뚜렷했던 특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많은 기업들은 관료들을 자신들의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들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Pasuk and 

Baker 1995, 168-169).  

마지막으로는 자본이 직접 정치에 참여(Participation)하는 방법으로, 불확

실성이 가장 적다. 그러나 자본의 직접 참여는 정경유착을 통한 자본의 이익

추구로 비춰져 대대적인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001년 집권한 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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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대표적이다. 탁신의 총리 당선은 자본가의 정치참여 형태가 궁극적으

로 진화된 형태라 볼 수 있다. 대기업 총수 출신의 탁신은 이미 1980년대부

터 정부 내에 긴밀한 인맥을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수주에 성공해 

막대한 기업 이윤을 얻고 있었다. 여타의 대기업들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1997년 위기로 거대 복합기업체들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며 도

산하거나 다국적 기업에 매각됐다. 대기업의 보호자를 자처해왔던 국가는 거

시경제관리에도 실패했을 뿐더러, 국내자본가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IMF의 

개혁 요구에 순응함에 따라, 거대 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이 극대화됐다. 대기

업들은 국가의 오랜 보호정책으로 인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이 적었

으나, 경제 위기 이후 자본가들은 생존과 이익 보호를 위해 직접 정치적 연

계를 찾게 된 것이다(Pasuk and Baker 2001b, 5). 

2. 국가-자본 관계 변화 과정의 특징

1932년 이후 태국의 국가-자본관계의 변화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후

원수혜적 관계, 대리인 관계, 직접참여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진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태국의 정치경제는 자본의 종속적 성격의 약화와 정치참여 확대로 

인한 정치적 혼란의 증대, 파벌정치와 분배연합의 지속, 국가경제기관의 정

치화와 규율기제의 약화, 자본 간 권력이동, 즉 기존의 은행자본주의의 쇠퇴

와 특정 분야 대기업의 부상이 도드라졌고, 일련의 과정 속에 연계된 자율성

의 유지에 있어 최고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 자본의 정치참여 확대로 인한 정치적 혼란

1932년 입헌혁명의 주체였던 인민당은 민간관료와 군부관료의 내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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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투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육군과 해군 간의 갈등에 더해, 육군 내

부에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몇 개의 파벌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스러운 파벌투쟁은 태국의 잦은 쿠데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으며, 

각 파벌들은 내각 등에서 좋은 위치를 점해 이익을 챙기고자 서로 경쟁했다. 

그럼에도 불구, 태국의 관료정체 하에서 특정 파벌이 권력을 독식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저발전된 시민사회로 인해 군부 및 민간관료는 자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 시기 내각 및 하원에 진출한 자

본가들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정체구분 선거년도 기업가 관료 기타 총계 기업가/
관료

관료

정체

시기

1933 19.2 34.6 46.2 100 0.56
1937 19.8 51.7 28.5 100 0.38
1938 22.0 39.6 38.4 100 0.56
1946 20.8 44.8 34.4 100 0.46
1946 11.0 61.0 28.0 100 0.18
1948 22.2 34.4 43.4 100 0.65
1949 33.3 19.1 47.6 100 1.74
1952 20.3 27.7 52.0 100 0.73
1957 26.3 28.8 44.9 100 0.91
1957 27.5 26.3 46.2 100 1.05
1969 45.7 20.6 33.7 100 2.22
소계 24.37 35.33 40.30 100.00 0.86

제1차
민주화

1975 34.6 12.3 53.1 100 2.81
1976 29.4 22.2 48.4 100 1.31
소계 32 17.25 50.75 100 2.06

준

민주주의

1979 37.2 18.4 44.4 100 2.02
1983 38.3 10.2 51.5 100 3.75
1986 24.8 6.9 68.3 100 3.59
소계 33.43 11.83 54.73 100 3.12

출처: Anek 1992. pp.33.

<표 12> 1933-1986년 하원의원의 직업배경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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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60년대부터 수입대체전략이 실시되면서 국가의 보호 아래 성

장할 수 있었던 산업, 상업자본가들은 국내경제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국

가의 경제정책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점차 정치세력화되기 시작

했다. <표 12>에 나타난 자본가의 의회진출비율을 보면 관료의 비율이 저하

된 반면, 자본가의 진출 비율은 관료정체시기에 24.3%, 제1차 민주화 시기에

는 32%, 준민주주의 시기에 33.43%로, 점차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1980년대 쁘렘 정권에서는 각료직과 의회에서 기업가의 진출비율은 현격

하게 높아졌고, 찻차이 정권의 내각에서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의 비율은 무

려 73.3%에 달했다. 

그러나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태국정치는 큰 정치적 혼란을 

면치 못했다. 다양한 자본 그룹에 이해관계를 지닌 각 정당들이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합집산을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태

국의 잦은 수상 교체는 파편화된 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비정상적인 결합에

서 비롯된 것이었다. 군소정당이 난립했던 것은 기실 1980년대나 1990년대

나 마찬가지였으며, 부패 행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종전에 정치적 안

정을 목적으로 경제성장을 후원했던 군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정국의 주도

권이 정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 배경이었다. 민주

당의 추언 릭파이는 부패를 이유로, 찻타이 당의 반한 총리는 매표행위로, 

NAP의 차왈릿 또한 부패와 매표,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한 민중의 항의에 

직면해 사임하게 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김병국․임혁백 2000, 39). 불안정

한 연립정부 체계와 파벌화된 정당 연합은 개혁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1997

년 경제위기를 기회로 재집권한 민주당의 추언 정부는 초기 강력한 개혁의

지를 내비췄으나 심각한 위기가 사라진 후 다시 정치적 압력과 장벽에 직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 1997년 재정된 신헌법은 군소정당들의 난립을 

방지해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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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자본의 정치참여에 더해, 1997년 신헌법에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

례대표제를 통해 정당과 연계된 기업가들 및 그들의 친족들이 선거를 통하

지 않고서도 의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탁신 전 총리부

터가 거대 재벌 기업인 친 코포레이션(Chin Corporation)의 총수였고, 지난 

2011년 7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잉럭 친나왓 또한 

친나왓 그룹 계열사의 CEO 출신이자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이다. 태국에서의 

이러한 자본의 정치 참여 현상은, 태국이 필리핀과 같은 과두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86)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외려 1932년 입헌혁명 이후부터 점진적 과정을 거쳐 확대되어 온 

것이라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태국 최대의 자본가가 정치권력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총리의 지위에 오르면서 발생한 권력의 집중과 혜택의 비대칭적 

분배는, 자본가, 군부, 왕실 등의 기득권층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2006년 쿠데타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었다.87) 

2) 파벌정치와 분배연합의 지속

정당의 하위 체계로서의 파벌(faction)은 상위 집단 내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하위 그룹을 지칭한다. 태국의 

정당은 이념이 아닌, 관계나 물질적 이익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각기 다른 

복수의 정치 파벌들(multiple factions, phak phuak)의 연합으로서 인식돼왔다. 

86) 태국의 족벌정치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아래의 기사를 참조.
   h t t p : / / ww w. b an g k o k p o s t . c o m/o p i n i o n /o p i n i o n /2 4 9 5 6 6 / fa mi l y -b u s i ne s s , 

http://asiapacific.anu.edu.au/newmandala/2011/08/09/family-business-thai-style/.

87) 전통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해왔던 군부와 왕실의 지속적인 정치개입은 민주적이라 

평가되는 1997년 신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견제 기관들의 작동 속에서도 계

속 유지돼왔으며, 민중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강력한 유사 일당지배체제를 확립했

던 탁신 시기에도 이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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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력을 지닌 영향력 있는 파벌의 지도자 유력한 후보자나 다른 파벌

들을 영입하며, 각 파벌들은 정당 내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한다. 때문에 태국의 정당들은 선거를 위한 개인들과 정당들의 일시적 연합

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파벌정치의 핵심에는 파벌 간의 연합을 이끌어 정

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그 후에는 더 큰 연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일조하는 브

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McCargo and Ukrist 2005, 71).

때문에 선거 직전에 후보와 파벌이 정당을 바꾸는 일도 매우 흔했다. 가

령 1983년, 1986년, 1988년, 1995년 선거에서 전․현직 하원의원들의 38%가 

정당을 바꾸기도 했다(Hicken 2002, 5). 태국의 정당체계는 지나치게 강한 

파벌과는 대조적으로 정당이 취약해 제도화가 매우 더디게 진척됐다(Ockey 

2003, 665). 1983년부터 1996년까지 태국의 시기 별 정당의 수를 나타낸 

<표 13>을 보면 통상 10개 이상의 정당들이 의회 내에 진출했고, 그 중 거

의 과반 이상의 정당들이 내각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3 1986 1988 1992 1995 1996

의회 내 정당 수 10 15 15 11 11 11

내각 내 정당 수* 4 4 6 5 7 6

* 내각 내의 정당은 연립정권에 참여해 내각직을 배분받은 정당의 수를 의미. 

출처: Hicken 2004. pp. 6.

<표 13> 태국의 시기 별 정당 수(의회 및 내각)

표면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소수정당의 난립이 지속된 것은 

동일했으나, 정치안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시기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쁘렘은 1980년대 군부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초당파적 입장을 견지하며 양자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동시에 태국의 국가는 군부와 기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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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동맹 하에 추진된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분배연합을 통제해 ‘효

율성의 주머니(pocket of efficiency)’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군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미시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이권추구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관료들의 정책적 독립성이 훼손돼 정책적 부패

가 더욱 공공연한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복수의 정당에 의해 권력이 분점됨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과잉

으로 정부의 자유 재량권은 크게 축소됐다.

탁신 시기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당지배체제를 통해 각기 다른 기업

(이해관계)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제외돼 파벌 간의 이해다툼이 완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됐고, 실제로 이전 시기 태국의 혼란스런 연립정당의 분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파 간 갈등이 완전히 종식된 것

은 아니었다. 기실 기존의 경쟁구도가 당 내로 고스란히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즉, 탁신 이전의 정치적 혼란이 ‘정당 간(inter party)’의 갈등

에서 비롯됐었다면, 탁신 집권기에는 ‘정당 내(intra party)’의 파벌에 의해 비

슷한 양상이 이어졌던 것이다. 특히 탁신은 평소 정당이 사회경제개혁에 주

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TRT 내의 유력한 파벌은 정부정책에 대

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것이 파벌 경쟁을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특정 대기업이 정당 내의 특정 파벌에 소속돼 내각직을 배

분받아 직접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분배연합이 국

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형에서 벗어나,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됐

다는 점에서 ‘특정 분배연합들’의 행위의 패턴은 이전 시기와의 연속성과 동

시에 차이점을 드러냈다. 1997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도 불구, 탁신 집

권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거대 국책사업에 참여해 이문을 남기거나 하기 위

해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자본의 행태는, 태국 

정치의 연속성, 특히 관료적 정체의 잔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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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경제기관의 정치화와 규율기제의 약화

탈냉전과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정부의 무능 앞에 

국가자율성의 상실과 더 나아가 국가의 종말마저 언급되는 것이 작금의 현

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외부환경에 대한 개별 국가의 

대응 방법은 같지 않다. 이는 외려 세계화 시대에 국가능력이라는 요소가 더

욱 더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국가능력

이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와이스는 이러한 변형된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능력이 경쟁상의 이

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Wiess 1998, 31). 또한 아이켄베리는 ‘국가역량의 

아이러니(the irony of the state strength)’라는 개념을 제시해, 국민국가의 역

량(state capacity)은 산업정책의 형성과 개입뿐만 아니라, 국가개입의 약화와 

포기와도 관계가 있다고 봤다. 가령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가역량의 

재구성 과정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Ikenberry 1986, 96-97). 그러나 태국에

서는 민주화 이후 국가역량의 재구성 과정에서 정치세력화된 자본에 의해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이 침식됨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냈다.

도너와 람세이(Doner and Ramsay 2000)는 재산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

았을 당시, 태국 기업가들은 강력한 군부, 민간 관료와 후원-수혜의 관계를 

맺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태국 정치 엘리트들은 분열돼

있었고, 후원자들 간의 경쟁관계가 신규 진입자들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조건

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후원자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 후원수혜주의(competitive clientelism)’는 상대적

으로 효율적인 시장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경쟁적 시장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한 경쟁적 후원주의 하에서의 생산자 집단의 확대에서 비롯

된 과도한 생산력 등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발생했을 

때, 태국 기업가들은 무역협회 등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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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회 등을 형성해 집단행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도너와 람세이는 태국의 경쟁적 후원주의가 무질서하지 않았던 까닭은 

역사적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즉, 거시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정실자

본주의와 절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Doner and Ramsay 2000). 정부는 태국

경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해왔다. 첫째, 정부는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을 조성해왔다. 통화율이 고정되고,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이 폐쇄됐다는 

것은 재정적자와 통화계정(current account) 적자의 갭을 관리하겠다는 의미

였기 때문이었다. 국가는 국내 은행 카르텔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보호해

왔고, 이러한 형태는 기업들 간의 과독점적 경쟁의 구조를 양산해냈다(Pasuk 

and Baker 2001b, 3). 하지만 정부는 일정 정도의 경쟁구도를 유지해 완전한 

정실자본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했다(Khan and Jomo 2000; Doner and 

Ramsay 1997).

이처럼 군부의 보호 아래 재무부와 BOT는 물가상승을 통제하고 재정균

형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왔다. 그러나 군부지배체제가 쇠퇴하고 자

본가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그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왔던 해

당 기관들이 정치화되기 시작한 것은, 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규율기

제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요소를 나타

낸 <표 14>의 세 가지 기준은, 거시경제기관의 정치화의 원인과 결과를 살

펴보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먼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관계이다. 중앙은행과 시중 상업은행들의 

기존의 긴밀했던 관계는 1990년대 이전까지 태국의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양자 간의 정책적 이

해관계가 충돌했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점차 붕괴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의 

공-사정책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였던 JPPCC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쇠

퇴를 경험한 것과, 이자율 차익과 관련한 시중 상업은행과 BOT 간의 갈

등88)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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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관계

정책적 이해관계의 분화와 규제적 환경, 공-사 정책 

네트워크의 붕괴에 따라 관계가 소원해짐.

국가 거시경제기관들

간의 내부적 관계

재무부 장관직에 정치인이 임명돼 재정 및 경제계획

입안부서의 정치화가 진행됨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

가 갈등적이고 제한적으로 변해감.

정당구조와 정당 내

조직구조

매우 분절되고 미성숙한 정당체계(유동적이고 취약하

며 응집성이 약한 정당 내부 구조).

출처: Zhang 2005. pp. 386

<표 14>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제도적 요소

다음으로 국가 거시경제기관들 간의 내부적 관계이다. 1990년대 이전, 

BOT와 재무부는 국가경제발전전략 등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인사이동 등을 통한 일련의 동질화 시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

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관리감시 역할 등을 둘

러싸고 재무부와 BOT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재무부 장관에 자본가 출

신의 정치인이 임명됨에 따라 기관의 정치화가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전략 추진 과정에 있어 재무부와 BOT, NESDB 등 다양한 경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물론 시기에 따라 주도적 기관에 변동이 약간씩 존

재했다. 1960년대부터 1981년까지는 경제정책관련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는 

BOT, 예산청, 재정정책국(재무부 산하), NESDB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 

속에 정책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급증한 공공부

채의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NESDB와 재무부 산하의 재정정책국의 권위

가 향상됐다. 반면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 정당의 지도자들과 NESDB, 

88) 금융자유화조치 이전까지 BOT가 이자율 차익(interest spread)을 높게 유지해 은행

자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은, 해당 조치가 은행자본에게도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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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총재 수 평균 재임 기간

1942.11 – 1959.5 9 1년 10개월

1959.6 - 1971.8 1 12년 2개월

1971.8 - 1997.7.28 7 3년 9개월

1997.7.31 – 2001.5.30 2 1년 11개월

2001.5.31 – 2006.10.6 1 5년 5개월

출처: Thitinan 2001. pp. 65를 기반으로 필자가 1997년 이후 시기 보완.

                       <표 15> BOT 총재의 평균 임기 (재임기간/총재 수)

태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961-1970 0.0 0.6 n/a 0.1

1971-1980 0.2 0.1 0.1 0.1

1981-1990 0.3 0.4 0.1 0.1

1991-2000 0.3 0.4 0.1 0.3

2001-2009 0.3 0.3 0.1 0.0

평균 교체율* 0.22 0.28 0.1 0.12

평균 임기 3.4 2.6 7.8 7.3
*교체율=교체횟수/해당기간 내 연도 수

출처: 변영학 2009. pp.163. 

<표 16> 동아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교체율과 임기(1961-2009년)

재정정책국이 중요한 핵심기관으로서 작동했다. 불안정한 정당연립체제 하에

서 형성된 정권은 참여 정당들에 그 대가로서 각료직을 배분했기 때문이었

다. 특히 재무부 등의 장관에 정치인들이 임명됨에 따라 기관의 정치화가 진

행되면서, 유동적이고 취약한 태국의 정당구조가 BOT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그 결과 연계된 자율성의 침식됨에 따라 국가능력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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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규율기제가 약화됐다. 이는 동시에 마지막 요소인 정당구조와 정당 내 조

직구조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동떨어져왔던 거시경제기관들의 

안정성 저하는 핵심기관인 BOT 총재의 평균 임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40-50년대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탁신 집권 전인 

2001년 두 시기 BOT 총재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에 못 미쳤던 반면, 싸릿

과 타넘의 군부지배체제를 비롯해 쁘렘과 탁신 시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표 15, 16> 참조). 물론 탁신 

시기 BOT 총재의 임기가 짧지 않았던 것이 반드시 BOT의 독립성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었다. 거시경제기관은 표면적인 안정성을 보였지만, 탁신의 측

근들로 구성된 비공식적 경제팀이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기관은 또 다른 유형의 ‘정치화’를 경험했던 것이다.

특정 관료 기관을 정부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그것이 공익 보호

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술관료에 

의해 추진된 경제정책은 많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

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Bates and Krueger 1993). 그러나 기술관료들의 판

단이 항상 효율적이고 옳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규제기관들은 자신들이 규제해야 할 이익집단들에 포획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이들이 반드시 공익을 위해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될 경

우, 대중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들에 의해 정

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명백히 ‘반(反) 민주적’이다. 이는 민주주의 지

배구조에도 어긋나며,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Przeworski 2003, 143-146).89) 그러나 선거는 ‘유권자의 회고적 제재

89) 가령 부유한 강대국, 다국적기업이 WTO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IMF나 

World Bank가 자신들의 의제를 결정하는 강대국 정부와 국제 금융집단에 대해 책

임을 지는 것처럼, ‘독립된’ 중앙은행과 통화위원회는 금융집단의 이해를 위해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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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ospective sanctions of voters)’ 원리에 의해 현직 의원들로 하여금 자의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독립된 관료제는 편파적인 남용

(partisan abuse)을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장기 경쟁력을 보유하려면 투자 촉진에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

과 금융정책이 핵심 요소임도 역시 분명하다(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2008, 

74-75; 110). 하지만 정책형성의 과정이 유권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유권자는 대중의 의지

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하고, 관료는 정부의 행위의 도구로서의 기능

해야 하는 것이다(Przeworski 2003, 144-145). 총체적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

체제 하의 태국의 기술관료들의 역할과 위상이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재

논의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정치과정에 대한 자본의 과잉참여와 

사회의 과소대표 현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자본 간 권력이동: 은행자본주의의 쇠퇴와 특정 분야 대기업의 부상

밀즈(C. W. Mills 1956)는 ‘파워 엘리트’(power elite)들이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통치 집단과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리트 집단 간에 결정적

인 이해관계의 차이는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연합을 형성하게도 하지만, 분

리적 성향으로 인해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밀즈의 정의처럼 항

상 상호 협조적이고 전일적인 권력집단, 즉 파워엘리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대기업의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정

부와 정당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발전시켜왔고,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가 계층의 엘리트들이 

국가 엘리트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왔고, 그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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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 / 그룹 핵심 사업 대표기업

소폰파닛(Sophonpanich):
태국 현지 출생 조주 출신

(潮州, Teochiu)으로 추정

은행, 
금융업 

방콕은행(Bangkok Bank)

테이자빠이분(Tejapaibul):
태국 현지 출생 조주 출신

(潮州, Teochiu) 

은행, 
금융업  

방콕 메트로폴리탄 은행

(Bangkok Metropolitan Bank), 
아시아은행(Asia Bank), 
방콕제일은행(First Bangkok City Bank)

라따나락(Ratanarak):
태국 현지 출생 조주 출신

(潮州, Teochiu)

은행, 
금융업 

아유타야 은행

(Bank of Ayudhaya)

람산(Lamsan): 
태국 현지 출생 객가 출신

(客家, Hakka)

은행, 
금융업 

태국 농업은행

(Thai Farmer’s Bank)

왕 리(Wang Lee):
태국 현지 출생 조주 출신

(潮州, Teochiu)

은행, 
금융업 

나꼼똔 은행(Nakomthon Bank) 
왕 리 은행(Wang Lee Bank)

깐짜나빳(Kanjanapas):
홍콩 태생 화인으로 추정

은행, 
금융업, 
부동산 

싸얌 씨티 은행(Siam City Bank), 
방콕제일은행(First Bangkok City Bank), 
스텔룩스(Stelux)

PSA Group 투자 PSA 그룹(1986년 도산)

태국 왕실
은행, 

금융업

싸얌 씨멘트, 싸얌 상업은행

(왕실자산관리국, 
CPB: Crown Property Bureau)

찌라와논(Chiaravanont):
태국 현지 출생 조주 출신

(潮州, Teochiu)
농공산업 CP 그룹

찌라띠왓(Chirathivat):
태국 현지 출생 해남 출신

(海南, hainanese)
소매업 쎈트럴 그룹(Central Group)

출처: Hewison 2001a, pp.7

<표 17> 1980년대 태국의 주요 기업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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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왔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태국의 국가-자본관계의 변화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김윤태 2000, 20).

발전국가에서 국가는 능력을 지닌 관료들을 중심으로 ‘지대’를 특정 자

본가 그룹에 배분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지대로 환원될 

수 있는 독점 이윤이 갖는 혁신성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에서

는 지대를 배분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은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

다. 그러나 그 관리방법과 결과에 따라 매우 논쟁적인 개념인 ‘지대’는 국가

의 지대 관리 능력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상업은

행은 거시경제기관들과의 협조 속에 태국 내의 자본을 산업 자본가들에게 

배분하는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관계는 동시에 정실자본주의와 완전히 동떨어지지는 못했다. 

<표 17>에서 볼 수 있다시피 1980년대 주요 기업들은 주로 은행에 기반

을 둔 대규모 복합 기업체였음을 알 수 있다. 기실 1940년대 대부분의 주요 

상업은행들이 설립된 이래, 이들은 국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경제성장과정

에서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 및 민간관료들에 상당한 경제적 이권을 제

공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비교적 최근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태국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었다. 태국에서 상업은행은 시

중기업들의 자금 확보의 거의 유일한 원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자본시장 자유화과정을 통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서 이들 상업은행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7년 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은 독점과 정실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자 했으나,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과독점적 구조는 더

욱 강화됐다. 은행부문에서도 소유지배구조는 더욱 다양화됐으나 경영통제는 

소수의 가문에 집중됐다(Thanee and Pasuk 2008, 252-253).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친나왓 그룹의 통신기업이나 CP 그룹, 사하 유니언 등과 같은 제

조업에 기반을 둔 거대 대기업이나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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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재벌명 소유가문 주요사업내용 계열사 수

1 싸얌시멘트
왕실재산관리국

(CPB)
시멘트, 철강, 자동차석유화학 29

2 방콕은행 소폰파닛
금융재벌

(금융, 보험, 섬유 등)
46

3 CP그룹 짜런
사료, 브로일러, 새우, 

석유화학
75

4 타이농민은행 람싼
금융재벌

(금융, 보험, 식품 등)
43

5 싸얌 모터스 폰쁘라팟 자동차 조립, 부품제조 등 63

6 분 로드 피롬팍디 증류주, 제조업 등 12

7
TCC/

First Bangkok 
City Bank

시리왓타나팍디 증류주, 은행, 보험 60

…

11 아유타야 은행 랏타나락
은행, 금융 

및 보험, 제조업
25

19
방콕 메트로폴리탄 

은행
테자파이분 은행, 부동산, 건설 등 81

20 친나왓 친나왓 컴퓨터, 전기통신, 방송 등 26

출처: Piruna and Yupana 2004. pp. 33-34를 재구성.

<표 18> 2000년대 태국 대기업의 사업내용과 경제규모 비교

상하기도 했다. 특히 2001년 이후 태국의 주식시장에서 정부 내에 강력한 

정치적 연계를 지닌 기업의 주가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자신들과 정치적 연계(장관

급 이상)를 지닌 기업들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들 기업에 대해 주식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다. 일종의 정치

적 프리미엄(political premium)이었다(Thanee and Pasuk 2008, 261-262). 뿐

만 아니라 TRT 내에는 공식적 파벌 이외에도 당과 탁신과 관계된 대기업 

가문들이 탁신 정권 하에서 추진된 자유무역 협정, 경제특구, 금융부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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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경제부문의 자유화 등의 일종의 ‘정책적 부패’를 통해 높은 수준의 경

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Thanee and Pasuk 2008, 261-262). 탁신의 시나

와트라(Shinawatra)을 비롯해, 통신 재벌기업 자스민 그룹의 포타라믹

(Photharamik), 말리논(Maleenont), 찌아와라논(Chearavanont), 텝깐짜나

(Thepkanchana), 마하짓시리(Mahagitsiri), 짠위라꾼(Charnvirakul), 스리위꼰

(Srivikorn) 등 8개 기업의 가문이다. 

5) 최고 리더십과 연계된 자율성의 중요성

경제구조적 재편에 있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책적, 정치적 자율

성,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이를 발전국

가의 논의와 연결할 때, ‘리더십의 효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한국, 

싱가포르와 대만 등 발전국가를 성공적으로 견인했던 배경에는 최고 리더십

의 강력한 후원과 역할이 존재했던 것에서 그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에반

스 또한 정치적 리더십과 관료제라는 정치적 요소를 중시하는데, 그가 시민

사회에 침투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연계된 자율성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에반스는 발전국가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이

를 뒷받침한 발전적 관료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Evans 1995). 

태국 또한 ‘준 발전국가’의 사례로서, 국가의 최고 리더십 또한 매우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발전국가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기관들을 확립하게 되는 데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던 데는, 외부적 

안보 위협, 인구 증가, 자원의 희소성 등 체계적 취약성(systemin 

vulnerability)이 매우 중요했다(Doner, Ritchie and Slater 2005).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의 위협 속에 발전독재체제를 구축한 싸릿과 1980년대의 쁘렘

이 대표적이다. 당시 군부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정치자금과 사적 자

산을 확보하는 대신, 자본에 정치적 보호와 특정 국가 정책을 통한 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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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었다. 미시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이권 추구행위에도 불구, 자본

은 군부에 의해 보호를 받았던 거시경제기관에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결국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과 보수적 재정정책이 미시영역에서의 이

권추구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여기서 강

조돼야하는 것은, 경제관료들에게 정치적 단열을 제공할 수 있었던 최고 리

더십의 능력과 역할이다(Thitinan 2001; Bowie and Unger 1997, 137).   

에반스는 효율성의 주머니가 전통적인 후원수혜적 규범에 둘러 쌓여있는 

한, 이것이 특정 개인, 혹은 지도자의 보호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을 지닌다

고 지적하고 있다(Evans 1989, 577-578). 이는 관료제의 독립성 확보의 취약

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고 리더십의 중요성

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정치의 표류는 역설적으로 에반

스의 지적처럼 기술관료들의 자율성이 최고리더십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노

출했다고 볼 수 있다. 

싸릿 이후의 권위주의 지배기간 동안 태국 정치는 빈번한 내각 개편에도 

불구, 비교적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싸릿의 발전주의의 

유산을 이어받은 타넘도 1970년대 초반까지 집권하며 1960년대 태국의 정치

를 이끌었다. 비록 1970년대 중반의 짧은 민주화기간 동안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긴 했으나, 끄리앙삭이 다시 집권하며 3번이나 내각을 해체, 개

편하는 가운데서도 군부파벌을 이끌 수 있었다. 이후 1980년대의 쁘렘은 2

번의 쿠데타 위협에 직면하고 5번 개각을 했음에도, 8년간이나 통치할 수 있

었다. 쁘렘은 경제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율

성을 지니고 있었다. 

쁘렘의 군부지배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의 경쟁적 후원수혜관계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에 소규모 파벌들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며 정책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경제적 성공의 한 요인이었다. 히켄(Hicken 2004)

은 쁘렘과 정치인들의 관계를 ‘정책-개발 타협’(pork-policy compromise)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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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고 있다. 즉, 쁘렘이 주요 정치 정당 정치인과 개혁을 추구한 기술관

료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로 하

여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태국의 경제적 호황을 가져온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Hicken 2004, 2). 

쁘렘은 군부와 재계의 이익에 배치되는 긴축 재정정책이나 평가절하를 단행

함에 있어서 그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자율적으로 비밀리에 결정했고, 그

들의 반발에도 불구, 강력히 추진했다(Anek 1992, 143-144). 이처럼 쁘렘은 

비인기적인 긴축재정금융정책(1984.1월 은행여신규제조치)과 평가절하(1984

년 11월 15% 평가절하) 등을 통해 EOI로 이행하기 위한 구조적 재편을 단

행할 자율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민주화 이후 쁘렘과 같은 균형자의 부재와, 군부의 상대

적 영향력 감소와 자본의 직접적 정치참여로 구체화된 영향력 향상으로 이

러한 비공식적인 타협이 끝나면서 태국정치는 그야말로 부정적 의미의 ‘지대

추구의 장’으로 변질됐다. 1992년 아난 정부 때 경제개혁이 급진전될 수 있

었던 것도, 군부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정치인들의 영향력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이를 살펴봤을 때, 연계된 자율성

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국가 자율성’과 ‘국가 능력’은 최고 리더십의 

역할 및 능력과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는 탁신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구

조적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는 강력한 ‘CEO 스타일 리더십’을 통해 기업 경

영방식을 국가 경영에 적용시켜 기존의 태국 정치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의 리더십 위에 탁신은 30바트 의료보험정책, 농가대

출 등 포퓰리즘적 공약을 직접 ‘실현’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국가 자율성과 일정 수준의 국가 능력을 표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 탁신의 독단적인 리더십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탄

압으로 표출되는가 하면, 측근의 이권추구행위의 만연으로 퇴색되며 결국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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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오래된 정실자본주의의 구태의연한 행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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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역사적으로도 국가와 시장(혹은 사회)의 대결구도는 각각 시장실패와 국

가실패로 이어졌다.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양자 간의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반스가 발전국가를 유형

화시킴에 있어 기존의 발전국가들의 논의와 달리,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

했느냐가 아닌,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국가개입의 성격과, 그 가운데서 자본

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현재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에반스

는 국가-사회의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다. 국가와 자본의 이분법적 잣대로 범주화될 수 없는 태국에서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때문에 큰 적실성을 갖는다. 

태국에서 국가와 자본의 힘의 균형은 정치변동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는 약탈국가와 유사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성공은 자본의 영

향력 향상을 가져와 거대자본의 우위를 가능케 해, 자본의 영향력이 반영된 

시장자율화의 추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자본의 제도적인 이권추

구 행위가 초래되는 모순을 보였다. 더욱이 거대자본의 지배구조가 더욱 공

고해지고 정치에의 직접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정경유착이 더욱 심화되는 양

상을 보였고, 탁신은 그 정점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태국의 경제성장은 관료제로 대표되는 국가 안팎의 다양한 세력들 간의 

갈등과 조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역동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태국은 1932년 입헌혁명 이후 군부와 민간 관료들의 파벌투쟁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설립을 통한 부당한 이윤획득, 자본에 대한 관료의 압도적 영향

력 하에서 약탈국가의 특성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세계대전이라는 악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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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우외환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이후 싸릿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파벌투쟁이 상당 수준 억제되며 경제성장의 발판

이 마련됐다. 

1950년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돼 경제발전의 주체로 성장해온 

태국의 자본가 계급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1980

년대까지 기존의 국가 중심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로 이동했

고, 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파벌로 분열된 엘리트와 민중과 

유리된 정당 기반 위에서, 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역대 지도자들은 각 파벌

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거시경제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마련된 ‘규율기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갔다. 안정된 군부

지배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의 경쟁적 후원수혜관계는, 자본의 영향력이 군부

와 동일하지 않았기에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소규모 파벌들 사이에서 균형

을 취하며 정책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경제적 성공의 한 요인이었

던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정책 입안 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은 자본, 특히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상업은행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확장되며 발전을 추동해 나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자유화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속

에 자본 등 각 사회세력의 확장에 따라 국가 자율성과 역량은 점차 쇠퇴하

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화는 각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 이

러한 공생관계를 다시 갈등관계로 전이시켰다. 권위주의의 쇠퇴 과정에서 증

대한 자본가들의 영향력은 태국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화는 기존의 국가와 자본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흔듦으

로써, 그간 태국의 거시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꾸려오며 경제성장에 크게 기

여했던 경제관료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이는 동시에 자본의 권력

과 역량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태국은 군부권위주의 

체제 하의 ‘압도적 국가’와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탁신이라는 거대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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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도적 자본’ 사이의 과도기적 체제로서 자본의 혼란스런 정치참여를 경

험했다.  

탁신은 신헌법의 제도적 발판 위에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워 민중적 지

지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성을 더 이상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

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게 했다. 또한 이전 시기 작동한 ‘연계된 자율성’은 

민주화 이후 자본의 정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침식됐고, 2001년 탁

신이라는 거대 자본가의 집권 하에서는 국가가 자본에 포획되며 기존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정부와 유착관계를 지닌 소

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의 채택 및 추진이 동

아시아 발전국가를 떠올리게 했지만, 탁신 스스로가 자본가였기에 국책사업 

등에서 자신의 이익과 완전히 절연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상의 근거는 별로 

없으며, 구체적 성공사례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총체적으로, 탁신은 발전국가의 개념적 특성에 상당히 근접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략을 펼쳤다고 평가된다. 우선 탁신은 경제성장(회복)이라는 폭넓

은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발전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특정 기업가 집단을 육성하

고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감행하고자 했던 것처럼, 탁신 또한 중소기업 및 농

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고자 했으며, 특정 산

업을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했다. 셋째, 사회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우

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처럼 탁신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같이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그 실행방식과 역량 면에서는 상당한 허

점을 드러냈다. 기업경영과 달리, 오랜 기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경직된 

관료조직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태국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국가의 경제 개입 정도와 산업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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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의 부재도 실행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탁신의 독

점적 권한과 영향력 행사에 따른 ‘규율’의 부재와 측근 위주의 선별적인 혜

택 제공은 기존의 ‘연계된 자율성’의 의미를 변형시킨 것이었으며, 결국 실

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조돼야 할 것은, 군부 지배 하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거시경제담당기관의 탈정치적 특성은 사

회의 요구가 정당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에

서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약한 사회’와, 세계화의 진전 수준이 낮아 국가

의 거시경제 정책적 자율성이 상당 수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제한적

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태국의 경제 성장과정에

서 정치과정을 통해 스스로 극복됐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자본에 포획돼 혼

란스러운 정치상황 속에서 근 10여 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왔

다.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주-군부-금권의 3M(Monarchy-Military-Money)

의 바탕 위에, 후원-수혜관계에 의존해 발전해온 ‘인맥’이 정치계 전반을 좌

우하는 법칙으로서 작용해왔다. 이러한 태국 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탁신

은 이러한 전통적 관계형성 방식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위

주로 ‘지대’를 배분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했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영향

력의 중심이었던 군부 및 민간 관료의 ‘국가’가 ‘자본’으로 대체된 것에 지

나지 않았다. 때문에 전통적 지배 엘리트 세력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탁신의 위기, 더 나아가 태국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으

로 변질됐던 것이다. 

이처럼 태국의 민주화는 지나치게 군부에게 쏠린 무게중심의 균형을 찾

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민주화 이후부터 탁신 시기까지, 태국

의 정치는 그 무게축이 자본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물론 국가-자본의 관계에

서 자본의 역할이 감소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증가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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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럼 구 엘리트들이 압도적이지 않고, 특정 요소에 의해 태국 정치가 결정

되지 않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국가와 자본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태국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큰 적실성을 갖지 못한다. 민주화 이후 태국은 이전의 국가자

율성을 크게 상실(under-insulated)한 반면, 자본과 과도하게 연계

(over-embedded)된 국가였다. 현재 태국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계급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정치영

역으로까지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한 자본 간의 갈등이다. 때문에 자본에 집

중된 정치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태국의 사례는 경제적 이슈와 연관된 국가와 자본의 관계조차도 결

국 매우 정치적인 동학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관계

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요구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가와 사회의 균형 있는 관계형성의 중요성

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태국의 구조적, 역사적, 국내적 상황들의 역

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정치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은, 경제성장에 대한 획일

적인 일반론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와 

경제 발전이라는 이중과제의 성공이 결코 쉽지 않음을 상기할 때, 더욱 심화

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후속 연구의 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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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anges in Thailand’s State-Capital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the Thaksin Administration

Eunji W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offer political-economic explan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risis in Thailand. It is very controversial how 

Thailand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despite the severe crony 

capitalism in 1950-1980.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market was in the 

core of the dispute; liberalists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market 

while statists pointed out those of the state. However, such an argument 

shows that both state and market are key factor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ail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xisting debate, which focused on 

the degree of the state intervention in the market, this thesis sets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apital based on the Peter Evans’ 

notion of “embedded autonomy”, which underlines the balance between the 

embeddedness and insulation while pursuing of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ai economy has developed through gradual and dynamic political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the state has been changed 

from patronage, agency, and participation since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in 1932. These pattern change shows the decline of state’s overwhelming 



dominance over capital while capitalists’ influence expanded that allowed 

them to enter politics directly. 

After the late 1950, powerful military leader-cum-Prime Ministers like 

Sarit contributed to form circumstance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Thailand’s high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e 1960-1980’s despite the 

corrupted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civilian bureaucrats and capitalists 

was contributed to Thai state’s “bifurcated” features between clientelistic 

microeconomic management located in line ministries and autonomous and 

insulated macroeconomic management agency such as the Ministry of Finance 

(MOF), and the Bank of Thailand (BOT). Especially, under the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domestic commercial banks closely cooperated with the state 

for accumulation of industrial capital and distribution of credits in return for 

their oligopolistic status in domestic market. Globalization and improvement 

of capitalist’s economic, political role led autonomy causing Thai State’s 

capacity to erode. Moreover, Thai elites were fragmented into several 

factions, and political parties were disengaged with constituencies. However, 

Prime Minister Prem in 1980’s was able to continue economic growth by 

standing above those factional party politics and economic disciplines 

implemented by insulated technocrats. 

However, capitalists actively entered into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Politicians having economic background formed coalition 

government in order to get cabinet portfolio as a mean to pursued their 

economic interests through state development projects. It deepened the 

tendency of money politics in Thailand. Moreover, elected politicians from 

business groups engaged in macroeconomic institutions. As a result, existing 

disciplines of curving capitalists’ corrupt grafting behaviors were collapsed, 



which led the economic crisis in 1997. Economic crisis, as a result of 

money politics had become the key task to be resolved.

Thaksin Shinawatra became the first elected Prime Minister to complete 

his full term in Thailand. Strong popular support toward 

tycoon-cum-politician Thaksin came from his favorable pledges, targeting 

those who were severely damaged, not only domestic capitalists but also 

low-income and rural population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in 1997. 

Thaksin era was the watershed of the capitalist’s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during the Thaksin era indicates the 

continuities and distinctiveness compared with previous era. Thaksin’s 

landslide victory in 2001 election allowed him to form a one-party 

government. Thaksin’s economic policy, Thaksinomics, stressed the expanded 

role of the state for economic recovery and growth. However, his populist 

policies brought him conflict with commercial banks over expansion of 

credits and financial policies. Moreover, Thaksin made inner economic group, 

which composed of his close friends, and then TRT controlled policy-making 

process especially in economic affairs. Macroeconomic institutions seemed 

stable on the surface; however, they revealed vulnerability as Thaksin’s 

closest inner economic team exerted strong influence on them. Finally, 

Thaksin was ousted by military coup in 2006 for rampant corruption.  

The findings of this thesis on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turmoil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broaden participation of capitalist. Such tendency de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existing patron-client relationship. Second, increasing 

politicians with business background led political system without ideology by 

making economic policy issues conducive to specific interest groups matter. 



Under such a party system, distributional coalitions based on organizational 

power lobby and thus get favorable conditions for rent-seeking were form 

coalition government in order to get cabinet posts. Third, politicians’ 

intervention in economic institutions undermined the disciplines curving 

politicians’ rent-seeking behavior. Forth, specific business groups relating to 

the state development projects has emerged as new economic actors while 

commercial banks declined. Lastly, the state leadership was an important 

fa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ing embedded autonomy. 

Capitalists have penetrated and captured the politics, which led political 

instability. The findings of this thesis suggest that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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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장관 재임기간

Pridi Panom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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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General Pao Pienlert Boripanyutha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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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General Luang Vijitrvathakarn 
(Vijitr Vijitrvathak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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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ao Pienlert Boripanyutha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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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el Varakarnb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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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역대 재무부 장관 및 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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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harn Silpa-Archa 1990년 12월 14일 – 1991년 2월 23일

Suthee Singsane
1991년 3월 6일 – 1992년 4월 16일

1992년 4월 17일 – 1992년 6월 17일

Panat Simasathien 1992년 6월 18일 – 1992년 9월 27일

Tarrin Nimmanahaeminda 1992년 9월 28일 – 1995년 7월 17일

Surakiet Sathienthai 1995년 7월 18일 – 1996년 5월 28일

Bodee Junnanon 1996년 5월 28일 – 1996년 10월 15일

Chaiwat Wiboonsawat
1996년 10월 15일 – 1996년 11월 28
일(대행)



Amnuay Veeravan 1996년 11월 29일 – 1997년 6월 21일

Thanong Bidaya 1997년 6월 21일 – 1997년 10월 24일

Kosit Panpiemras
1997년 10월 24일 – 1997년 11월 13
일

Tarrin Nimmanahaeminda 1997년 10월 14일 – 2001년 2월 16일

Somkid Jatusripitak
2001년 2월 17일 – 2002년 10월 3일

2002년 10월 3일 – 2003년 2월 8일

Suchat Jaovisidha 2003년 2월 8일 – 2004년 3월 10일

Somkid Jatusripitak
2003년 3월 10일 – 2004년 3월 10일

2004년 3월 11일 – 2005년 8월 2일

Thanong Bidaya 2005년 8월 2일 – 2006년 9월 19일

Pridiyathorn Devakula 2006년 10월 8일 – 2007년 2월 28일

Chalongphob Sussangkarn 2007년 3월 7일 – 2008년 2월 1일

Surapong Suebwonglee 2008년 2월 6일 - 2008년 9월 23일

Suchart Thada-Thamrongvech
2008년 9월 24일 -  2008년 12월 19
일

출처: http://www2.mof.go.th/minister/ministers.htm



출처: Warr 2007.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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